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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고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 인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방향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공정’의 개념 및 의미 분석 

정부 국정과제 기조를 토대로 청년정책 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진입경로나 선발방식, 

절차 등을 주축으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기준의 방향과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

공정에 대한 인식 전반의 지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일간지 사설 및 부처 보도자료)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관점과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및 정책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IDI)을 통해 본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청년(19~34세) 대상으로 공정 전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정과제와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기준을 이해

하고,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지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적 차원을 강조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정책 가운데 공정과 관련한 현안 이슈와 공정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영역에서의 국정과정 추진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정책 공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성과와 중요도를 파악함에 

따라 정책추진 방향과 목표 및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정책세미나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정책 주체로서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다양한 정책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간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도



■ 연구결과

주요 연구 결과

1.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청년 공정성 인식 

및 요인 파악, 다른 연령세대와의 공정 인식 비교 검증   

• 2013~2023년 주요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 “공정” 키워드·의미 연결망 

분석 → 청년, 공정 이슈에 대한 언론(미디어) 프레임 및 군집(클러스터) 특징 

도출 

• 2023년 청년정책 주요 부처(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

부,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 → 부처 단위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 및 목표 

검증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대상 공정 기준 및 개념, 대상 차이에 따른 

공정 적용에 대한 태도,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에 대한 평가 → 기회 및 절차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성별ㆍ소득에 따른 공정 가치 부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영역에 가장 높은 공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3. 심층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

(19~34세) 대상 1:1 심층면담 실시 → 공정에 대한 경험 인식, 교육-일자리-주

거 경험에 따른 공정 기준 및 평가,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후 AHP/IPA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 청년정책에 따른 현안 이슈

를 중심으로 향후 청년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5.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정책세미나 분석 

• 청년-전문가-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및 기준,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운영 과정 평가, 영역별(교육-일자리-

주거)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가치 실현 방안 등 상호 간 인식 공유 및 협의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의미 연결망 분석), 청년정책 관련 

주체 간 소통 기회 확장 가능성 확인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5대 정책과제와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역별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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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정 

논의는 교육, 취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영역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외부 환경요

인에 따른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향후 개인 역량, 자산, 직업 

등에 있어 더욱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2021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 청년과 하위 20% 청년 대비 소득은 7.7배, 자산은 261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러한 격차는 최근 ‘부모찬스’로 일컬어지는 논란과 더불어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분출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

는 청년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짐에 따라 취업 기회나 사회·문화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였다. 이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교육, 복지정책도 

병행하면서 청년의 삶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들이 등장하였다. 2020년 3월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1·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등을 통해 청년정책은 점차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정책 영역이 체계화되고, 청년참

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되었다. 

그중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청년특별대책(’21.08)에서는 청년세

대 내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청년의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1)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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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청년특별대책. p.7.  

그림 Ⅰ-1. 청년특별대책 목표

현 정부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공정’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으며, 입시·취업 

등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진입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입시, 채용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둔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을 현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희망, 공정, 참여를 

기조로 삼아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공정한 

기회를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국정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청년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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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으로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 세부 과제 목표에서도 청년세대의 주거, 

취·창업 등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등에 있어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

한 영역(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청년, 그리고 

청년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정책 주체로

서 청년, 전문가, 공무원 들 간 인식과 지향점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 수립 및 정책과제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층을 둘러싼 ‘공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차원에서 공정 개념이 사용되는 것을 지양한다.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의 의미와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정책을 둘러싼 정책 입안자와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정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현  

시대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 주체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간 소통을 시도함으

로써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실현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추진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윤주 연구위원

내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조사전문업체 자문/협력진

∙ 최용환 연구위원
∙ 김지민 연구원

∙ 길정아 연구원
∙ 황현정 부연구위원

∙ 설문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청년
∙ 학계 전문가 
∙ 부처 공무원

그림 Ⅰ-2.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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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분석 

청년층에서 ‘공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정책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에서 드러나는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가운데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에서 공정의 기준과 적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대학입시에서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었고, 일자리에서는 입사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중심으로 

공정 논의가 제시되었다. 한편, 구직 과정에서 습득하고 공유한 고급 정보, 인맥을 통한 

사적 정보 또한 공정한 절차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요인이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거 영역에서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에서의 청년들의 진입 경로나 선발 등을 주축으로 접근하였다.

2)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   

공정에 대한 일반 인식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

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 이슈를 둘러싼 각 언론사들의 사설과 부처 보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정

책에 있어 언론사와 부처의 관점과 청년정책에 관한 공정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3)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IDI)을 통해 본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정책 주체별 ‘공정’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국정 운영 기조에서 언급하는 

‘공정’, 각 부처별 정책 목표로서의 ‘공정’, 정책대상자로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19~34세) 대상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청년 대상으

로 공정 전반에 대한 인식과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국정과제와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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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주기 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공정가

치 실현을 위해 청년이 요구하는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다루었다. 

4)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AHP와 IPA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성과

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청년 대상 국가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을 

하였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년정책 분야의 각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였다.

5) 정책세미나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정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관련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았다.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청년 

정책의  주체인 청년, 학계 전문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해 상호 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공무원 그룹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에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는 이와 같은 

과정은 정책 당사자와 입안자 등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시도는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수립, 정책과제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따른 기준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에 걸친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 주체자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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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청년(19~34세)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IDI), 전문가 의견조사, 공무원 정책실무협의회, 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각 주체별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관한 경험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영역별, 주체별로 청년정책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회와 연계한 연구성과 발표회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의 개념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기준 등을 재정립

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및 부처별 청년정책을 토대로 공정한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통해 청년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자문

청년정책을 둘러싼 공정 개념과 의미가 전공별, 영역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3단계 
• 전문가 의견조사

• 청년, 전문가, 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및 기준 공유
•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실현 방안 모색

   ▲

2단계
• 청년(19~34세) 대상 설문조사 
• 청년(19~34세) 대상 심층면담 

•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의미
•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인식 평가 분석

   ▲

1단계
• 문헌조사 

• 2차 데이터,빅데이터 분석
• 정책 영역별 영역별 개념 및 기준 

• 언론 및 부처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공정성 의미 파악

그림 Ⅰ-3.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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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책 지원에 대한 

공정성 요인 파악, 동향과 과제, 설문도구 개발, 공정한 청년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청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정

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자문진을 구성함으로써 청년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1차 연구 추진 방향 설정 자문 

◦유관 학계 전문가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차 공정한 정책에 대한 이론 및 청년층 대상 정책진단 자문

3차 설문조사 도구 개발 자문(조사내용 타당성 검토 등) 

4차  공정한 청년정책의 구축 방향에 대한 자문

5차 정책제언을 위한 자문

표 Ⅰ-1. 전문가 자문 계획 (안)

  

3)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조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공정성을 질문한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을 

다룬 일간지 신문 사설 및 부처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언론에서 바라보는 청년과 공정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을 확인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유관 부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함에 따라 부처 특성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그 안에서 공정의 의미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4) 청년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 및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통합조사 위탁 수행기관의 표집틀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만 

19~34세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19~24세/2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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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세), 성별(남/여), 지역별(17개 시도 기준)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공정’ 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설문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절차로 IRB 심의 신청하여 통과하였고, 연구진 전원은 연구윤리교

육을 수강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표집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

표본수 2,000명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조사시기 6~8월 

표 Ⅰ-2. 설문조사 추진 계획 (안)

  

조사는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시행하였

고, 조사 불가능 가구(군입대, 장기출장, 이사로 인한 빈집 등), 조사 불응 가구(요일, 시간

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 이상 시간과 일자리를 달리하여 방문했음에도 부재, 대상자의 

강력한 거절 등)에 대해서는 표본가구로 대체하였다. 조사는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이 판단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준,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인식 및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 청년 대상 심층면담 IDI(In-Depth Interview) 분석

설문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심층

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청년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소득,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12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 1회 평균 면담 

시간은 60~8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IDI 진행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

리 절차를 밟기 위해 IRB 심의를 신청하여 통과하였고, 연구진 전원이 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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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 과정 양적 조사 응답자 중 면담 대상 청년 선발 

면담참여자 수  12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연령, 성, 지역, 소득, 청년정책 참여 유무별 청년 

특성 등을 고려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통한 일대일 면담

면담시간 및 횟수 1인당 60~80분씩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표 Ⅰ-3. 심층면담 추진 계획 (안)

6)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공정한 청년지원정책 수립 전략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은 전국 청년정책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사 시작 1개월 전에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계층적의사

결정법(AHP) 문항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효표본은 150명 

내외를 목표로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

∙ 전국 청년정책 실무가 및 전문가

선정방법
∙ 약 1개월 간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통한 유효표본 150명 조사

표 Ⅰ-4.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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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이라는 주제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청년을 둘러싼 생활 영역에서의 변화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정부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영역의 경우 청년정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영역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점에 초점을 맞춰 정책연구

협의회를 시행하였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공정의 방향성과 본 연구

에서 살펴본 청년 시각에서의 공정 요구를 비교하여 청년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하였다. 그 밖에도 영역별 

정책 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도 1회씩 정책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청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도 2차례에 걸쳐 협의

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법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정책 입법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에서 공정성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

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내용
∙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조사방법
∙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

조사시기 ∙ 2023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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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주요 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년정책 주요 추진과제에서의 ‘공정’ 논의·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월 

2차 청년층 ‘공정’ 및 영역별 청년정책 만족도 관련 논의 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3월

3차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 논의·검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9월 

4차 청년정책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공정’ 논의·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9월

5차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장민수의원실  
10월 

6차 청년 주거 임대차 및 청년주택 관련 정책제언 검토 국토교통부 10월 

7차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창업 지원에 따른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10월 

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 제고(안) 검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10월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계획 (안)

○ 한국입법정책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는 청년들의 공정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학술대

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적 대응 방안’이라

는 주제로 2023년 8월 18일 구립서초유스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공정한 채용과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청년의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법적 시사점과 

인식개선 정책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고금리 및 디지털금융시대 청년세대의 공정한 사회

진출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방

안이 논의되었다.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의 
학계 전문가 및 청년 

대상 50명 내외
8월 

표 Ⅰ-6.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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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콜로키움 개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주제로 한 ‘공정,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를 통해 오프라인 콜로키움을 시행하였다. 콜로키움에는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공정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하

는 이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청년과 공정 주제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에서의 

공정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공정’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청년, 청년정책 관심 

참여자 대상 10명 내외
8월 

표 Ⅰ-7. 청년정책 콜로키움 개최

○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공정성 논의를 위하여 정책을 둘러싼 주요 주체 간의 인식 

공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청년, 전문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1회차에서는 공정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서의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세미나가 운영

되었다. 2회에서는 국정과제에서 청년정책 영역별 평가와 더불어 상호 간의 인식 공유를 

통해 공정 개념에 대해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가는 절차도 포함하였다. 3회차에서는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정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공정 개념 및 의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목적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청년정책조정
위원회위원 포함),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2명 

8월 

2회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기준 및 적용

방안 공유 및 국정과제 청년정책 운영   
9월

3회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구현 방안 제시 등 10월 

표 Ⅰ-8.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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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진되어 온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하나의 

체계도로 표현하면 [그림 Ⅰ-4]와 같다.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처음에는 기존 연구동향과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논의를 중심으

로 진행하였고,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국민 인식과 

미디어와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공정과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

의 공정 개념이 어떻게 청년층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끝으로 

청년정책 전문가와 공무원, 청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의 공정 발현을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Ⅰ-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 설계 

5.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

 ○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의미 분석

 ○ 언론에서 나타나는 청년, 공정에 대한 프레임 특성 도출

 ○ 부처 보도자료를 통해 본 청년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및 중요도 파악

 ○ 청년 대상의 공정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분석

 ○ 청년정책 관련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인식 논의 

 ○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 및 목표, 중점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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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 청년정책의 목표 및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운영에 기여

○ 청년이 인식하고 요구하는 공정한 사회진출 방안을 토대로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 

○ 부처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청년친화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자의 정책 효능감 제고



 제2장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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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2)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1) 공정의 다차원적 개념 대한 논의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공정에 대해 질문한다면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주장하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다. 최근 한국의 청년 현실을 살펴보면 교육, 일자리, 주거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찬스를 통해  입시와 

취업, 소득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질수록 한국 사회에

서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 커짐과 동시에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공정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정’에 대한 정의와 개념

을 중심으로 공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두 사람의 기여한 바에 비례하

여 분배되었을 경우 보상은 공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안하였

다. 이에 Adams(1965)와 Hormans(1961)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의 원칙을 확

장하여 분배 공정성이란 집단 내에서 어떻게 보상이나 권리, 책임, 부담 등을 분배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지칭하며, 집단 내에서의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이론으로 발전시

키기도 하였다. 즉, 공정은 절대적 동일 기준이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집단 내에서 분배하

는 정의 원칙을 일컫기도 한다.  

2)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준영 연구원(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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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롤스는 사회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며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하는 한편, 경쟁으로 발생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해 사회 내 ‘최소수혜자’를 설정하여 소득과 부를 차등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였다(황경식, 2018). 이처럼 롤스는 개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위, 재산, 

재능 등에 따라 정의의 원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 차원의 정의를 고려

하여 일반적 차원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반면, 노직은 이와 같은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재산권)를 

침해한다고 반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Rober Nozick, 1997). 이에 노직은 ‘정의의 자격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에 따른 

사회정의를 논의할 때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소유하게 된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유물 배분의 ‘최종결과’가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였다(김범수, 2022).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분배의 최종결과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것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로 보고 있는 반면에 노직의 경우, 최종결과와 관계없이 소유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면 분배 결과와 관계없이 공정하

다고 보았다. 한편, 드워킨은 공정의 기준을 동일한 출발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드워

킨은 ‘자원의 평등이론’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으로서 국민들이 소득 재분배에 있어 출발선

에서 불평등하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하였다(김범수, 2022).

최근 청년 이슈와 관련하여 ‘부모찬스’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성과 연결되며, 

합법적인 범위하에서 발생하는 ‘부모찬스’가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이에 드워

킨과 같이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모

찬스’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직의 경우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정하다고 보는 반면, 드워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찬스’는 개인의 출발선상에서의 

자원의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의 

기준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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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해석과 평가를 할 때 각기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효민과 김석호(2015)의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한된 

기회와 자원을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정당하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평가와 수용

의 문제이며, 법·제도 등 게임의 규칙이 적절한가의 문제로 보기도 하였다. 즉, 과정에서 

동일한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받는가와 동시에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게임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는 공정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드워킨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자원의 평등 관점에

서 허용될 수 있는 공정한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선택과 관련 없이 발생한 불운에 대해서는 

사회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주장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례를 

통해 적용해볼 수 있다. 이는 드워킨의 입장에서 선택적 운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롤스의 

공정 논의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차등적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전세사기에 

따른 정부 지원은 최소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

나 드워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논의는 사실상 우리사회우리 사회의 청년 이슈와도 밀접하게 접목되

어 있다. 일례로 롤스의 공정 개념을 접목하여 청년지원정책으로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롤스가 제시하는 최소수혜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년 대상 중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노직의 입장에 적용해보면, 최소수혜자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최소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있어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

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가?’ 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청년 이슈로 많이 언급되는 부모찬스 논란은 드워킨이 제시한 자원

의 평등을 통해 볼 때 부모의 도움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도 연결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출발선의 차등을 공정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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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는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 주거 이슈와 관련해서도 2030세대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합법적인 상속, 증여 등의 방식을 적용할 

때 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의하는 공정에 대한 잣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

고 있어 세대 차원에서도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에 덧붙여 공정 또한 

다양한 정의를 지니고 있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개념화와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 주체별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공정 

개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의 공정 논쟁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을 둘러싼 연구동향 분석

공정을 둘러싼 기준과 관점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각 주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을까? 하상응(2021)에 따르면 공정은 시장, 시민사회,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시장 영역에서 공정은 능력, 기여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형평 원리, 능력주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겪는 구성

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정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

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영역에서는 생산과 소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외될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는 소수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되는 계층이 

국민이라면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평등원칙을 통해 공정성을 실현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이다(김석호 외, 2021, p.28. 재구성). 

이를 청년에 대입해 볼 때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불안정

해짐에 따라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될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자립의 지연은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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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의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부모세대에서 세습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은 더욱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룬 공정 논의를 살펴보면 설정 기준에서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다. 

먼저, 교환이론적 전통으로서 개인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얻어낸 교환물의 가치로 공정성

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 측면에서 개인은 어떠한 절대적

인 기준을 높고 보상의 공정성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평가한다

는 것이다(Davis, 1959).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심리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이 투자한 것과 보상받을 것을 상대방과 비교하

여 교환관계가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효민, 김석호,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보상과 준거인물의 보상을 비교해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바로 잡아서 공정한 상태로 바꾸려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Folger, Cropanzano & Goldman, 2013).

한편, 절차공정성(조직공정성)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차원에서 공정에 관한 논의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받는 대우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reenberg, 1987). 이는 조직이라는 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

가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된다(이상희, 임영대, 임세순, 2014). 

이는 추후 대인관계의 처우와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성 개념과 연결된다(정형철, 

2020).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Folger&Konovsky
(1989)

ㆍ 구성원이 받고 있는 보상의 총량이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서 어느 정도 적절한지 지각하는 정도 

이수지, 김유진, 
손영우 (2007)

ㆍ 임금, 상여금, 승진 등의 자원 배분에 있어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적절성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

Greenberg
(1987)

ㆍ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의사결
정 과정 중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요구나 공정성 과정에 대한 인식 

이상희 외(2014)
ㆍ 서비스 회복연구에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불만을 관리하

는 데 적용되는 절차

표 Ⅱ-1. 공정성 유형 및 내용



24 |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출처: 정형철 (2020).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효과: 채용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청년정책을 둘러싼 공정 논의는 주로 정책 주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정을 둘러싼 상대적 개념을 토대로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재휘, 배정현, 이기혜(2022)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구조 분석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식 담론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세대 담론으로서 공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공정성에 특별히 민감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사용하는 뉴미

디어가 지니는 특성이 이들의 여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뉴미디어에서 주로 불평등과 불공정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을 강조하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을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

하는 태도로 확장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출발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석호(2018)도 공정성의 문제를 기반으로 세대 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

의 분배를 중심으로 청년세대 이슈를 다루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자원과 기회가 축소되

고 생애주기에 따른 졸업, 취업, 결혼 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연됨에 따라 세대 

간 공정성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공정성 관련 연구는 분야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택(2013)의 연구에서 대학입학전형 

정책을 둘러싸고 대입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성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하였다.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상호작용 
공정성

(interaction 
justice)

Bies&Moag
(1986)

ㆍ 의사결정 절차를 집행하는 동안 구성원이 받게 되는 대인관계와 
절차공정성이 절차라는 고정된 측면을 다루고 있어 절차 진행 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서 대인 간의 교감을 중시

김봉무(2014)
ㆍ 규칙이나 절차의 집행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적 처우에 

대한 지각 또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대한 사려 깊음

김영수(2012)
ㆍ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 절차

의 실행 과정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처우에 대한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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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태중(2018)의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 인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일상적 언어로 공정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정책이

나 제도를 통해 공정한 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일관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립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공정에 대한 근본부터 논의를 

시도하면서 공정이 어떠한 차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사회에 합당한 공공선의 맥락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인재 채용의 투명성에 대해 다룬 송건섭(2020)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인재할당제에 초점을 맞춰 지방이전 공공기관

의 지역인재 채용현황 및 채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유, 홍성수, 장민선, 배건이

(2017)의 연구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 법률을 발굴하여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공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공정’ 의미를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영역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에서 ‘공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토대

로 국정운영의 지향 중 하나인 ‘공정’이 현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기준을 

토대로 수립·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전문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이 

인식하는 공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호 간의 인식 차이를 공유

하고자 한다. 특히, ’23년도 시행 중인 청년정책(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등)에 한정하여 

공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따.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영역에서는 

입사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거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임대나 

분양 등에서의 청년들의 진입 경로나 선발 등을 주축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정책 당사자인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공정’과 청년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의 의미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비교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정책에

서 왜 공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 청년정책에서 공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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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진출 시기에 따른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1) 논쟁적인 ‘공정’ 개념

앞선 절에서 ‘공정’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대중의 언어 사용에 바탕을 

둔 최근의 사회적·정치적 논쟁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말에는 일정하게 합의된 

의미가 없다. 숱한 유행어들의 운명이 그렇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앞다퉈 사용하

면서 서로 다른 온갖 의미들이 그 하나의 용어를 통해 표현될수록, 그것이 누리는 인기에 

반비례하여 합의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학술적 논의에서도 한국어 “공정”이 국제사

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개념들 중에 무엇과 상응하는지(즉, 그것을 무엇의 표준적인 번역어

라고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연구자는 그것을 영어 개념 “justice”

와 동일한 것으로 쓰고, 다른 연구자는 그것을 “fairness”로 번역되는 의미로 쓴다. 물론 

justice와 fairness, 정의와 공정은 각 개념의 역사와 기본 의미의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까운 개념이며, 어느 하나를 논할 때 다른 하나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 

흔히 수반된다. 하지만 justice와 fairness가 의미상의 교집합을 가지더라도 서로 완전히 

교환가능한 용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은 혼동을 낳는다. 예컨대 정교한 이론 작업을 

위하여 justice와 fairness를 섬세하게 구별해야 하는 맥락에서, 그 논자가 사용한 “공정”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어사전에 의존하여 ‘공

(公)’과 ‘정(正)’의 뜻을 하나하나 풀이하고 단어의 사용 관행을 추적한다고 해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언어에서든 공정(fairness), 정의(justice), 자유(liberty), 평등(equality)

과 같이 정치공동체와 사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들은 ―그 사회

의 언어에 그런 종류의 말들이 존재하는 한에서― 개념 정의(定義)의 문제를 피할 수 없

다.3) 예컨대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

가? 또 이런 개념 또는 용어들은 ‘그러한 공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같은 

논쟁적인 질문을 낳는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여 그저 제각기 다른 것을 

3) 이 절에서는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비롯한 정치철학 분야의 고전적 연구와 널리 통용되는 한국어 번역을 
따라, 잠정적으로 ‘공정’을 fairness에, ‘정의’를 justice에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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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러한 논쟁은 실로 무의미하거나 무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 또는 정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로 공유하면서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경쟁적으로 논하고 있다면, 이는 유의미하고 진정한 ‘견해불일치’(disagreement)라 평할 

수 있다. 중요한 정치적·규범적 개념의 사례들에서 이런 종류의 견해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그 본질상 끝없는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개념,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

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 규정하기도 한다(Gallie, 1955-1956). 정의, 

공정, 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개념이다. Gallie 

(1955-1956)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일곱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해당 개념으로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그 개념을 최고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② 해당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해당 개념의 복합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고 요소들의 가치와 중요도는 상이하게 

매겨져서, 입장에 따라 특정한 요소들을 중심 요소로 내세운다.

④ 해당 개념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열려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 부분 변경되며 

그 의미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⑤ 해당 개념의 사용자들은 이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논쟁 상대방의 용법보

다 자신의 용법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⑥ 해당 개념에는 반드시 개념 사용자들이 그 개념의 기원(원형)으로 삼는 사례들(original exemplar)

이 있다.

⑦ 해당 개념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념에 관한 해석들 중 어떤 것들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해당 개념의 의미로 통합되고, 그리하여 그 개념은 점점 더 정합적인 개념으

로 발전해 간다.4)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 논의를 이러한 이론적 접근으로 다루기

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에 관한 다양한 관념과 해석들, 즉 복수의 ‘공정관(觀)’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표준적 의미 자체가 문제이며, 공정 개념의 원형적 사례들을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에 관한 대중의 집단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가 분리되어 있다. 학술 작업을 통해 생산된 해석 및 용법들이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4) 이 부분의 번역 및 요약 정리는 김도균, 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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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가 이 연구에서, 특히 이 절에서 답하려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

에서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논한 현실의 조건에서 논쟁적인 개념·용어인 

‘공정’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고찰하고, 그것을 그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로 

정립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더군다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통기반

이 허약하기까지 하다. 이 연구 전체가 최종적으로는 청년정책 영역에서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위 질문 자체를 먼저 정당화해야 한다. 대체 우리는 그러한 질문

을 왜 제기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문제’가 대체 무엇이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정책’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정책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공정’ 개념을 논하고자 하는지부터 다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정’에 민감하니까”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보다 ―물론 이 진술의 의미와 함축에 관한 검토를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그러한 청년정책의 목표로

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검토하며, 청년정책에서 그러한 ‘공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논할 것이다.

2)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

한국에서 고용정책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청년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시도 끝에 2015년 서울시에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하여 청년정책을 협소한 고용정책의 영역에서 더 넓은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2020).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청년정책은 양적으

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2020년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현 시점에는 상당히 제도화·

주류화되었다고 평할 만하다.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이 수립되면서 청년정책은 명실상부하게 국가 행정사무의 하나가 되었다.

청년정책은 이렇게 제도의 한 분야로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 관하여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청년정책”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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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건적이다. 지금처럼 그 이름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가 청년정책이

라는 표제 아래에서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public)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담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2020년 법제화 이후, 청년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근거는 「청년기본법」(법률 제

18433호, 2022. 2. 18. 시행)에 있다. 청년정책은 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는 법률이 확고한 표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그렇다면 이 법은 청년정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조항의 “청년”, “청년발전”, “청년정책” 항목들을 재구성하면5), 청년정책의 법적 

정의(定義)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법적 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

이러한 정의에는 ① 정책대상(청년), ② 목표(청년의 삶의 질 향상), ③ 내용(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④ 시행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찰이 필요한 구성요소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인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청년이 

대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청년 주제의 해묵은 논란거리지만, 이 규정에 따라 청년정

책의 구체적 대상 집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하여 해당 조항(제3조 제1호)의 

단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 양상은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5)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2. 2.18.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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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국 48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조례상 청년의 나이 기준

을 청년기본법과는 별도로 40대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조선일보, 2023). 농어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청년”의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청년정책을 위한 국비·도비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하여 아예 “청년”에 포함되는 연령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 말인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40대인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엄밀히 “청년”이 

아니지만 조례상으로는 “청년”이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제

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지원사업에는 포괄될 수 있다. 앞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인구수가 매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텐데, 청년정책

의 기본 목표에 비추어 이런 식의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김종진, 

2023).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청년정책의 효과가 미약해지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할 초점대상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의 기준은 어떠한가. 해당 조항의 규정처럼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만 

법률적으로 청년이라면, 어떤 사람이 35세가 되는 날 어제까지는 ‘청년’이다가 오늘은 

‘청년’이 아니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한 구분선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청년의 연령 상한선을 몇 세로 정하든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실무적 필요에 따라 정책대상을 특정

한 연령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입법을 통한 결단 말고는 ‘청년’이 

누구인지를 매듭지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그런 방식으로 

청년을 인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제야 청년은 법률적 의미를 가진 집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노인·고령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사람’

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일도양단’(一刀兩斷)이라는 말이 표현하듯,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의 고유한 기능이다.

물론 청년의 연령범위에는 정답이 없다. 또 청년을 반드시 ‘일정한 세대집단’으로 이해

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지금처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비교적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양한 요점을 가진 복수의 견해들이 경쟁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현행 법률조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면 다시 입법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여기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즉, 



Chapter 2.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 31

그러한 연령범위의 인구집단으로) 정의했느냐’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청년기본

법의 입법사(史)를 연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종의 가설을 세우고, 최초 법안의 작성 

과정, 국회 의사과정의 각 단계,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 청년문제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정

치적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법안의 작성자들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됐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설령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을지언정― 

중요한 전거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어떠하든 그런 결과를 만든 모종의 이유가 존재했다는 

바로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라는 

규정의 진짜 기원을 어디에서 발견하든, 그곳에는 ‘청년이 누구인지’에 관한 특정한 아이디

어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연령범위로 곧바로 환원되어선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즉, 연령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념이 먼저 존재해야만 그것에 비추어 ‘청년은 바로 

○○인데, 따라서 법적으로는 n세 이상 m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판단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심 문제는 결국 ‘청년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청년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청년”이란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사용한다. 개별 언어 

사용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청년에 관한 온갖 관념들이 그 말의 함의를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책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어떠할까?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

소가 2018년 발행한 “청년과 인권”(Youth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OHCHR, 2018). 보고서는 청년을 “고정된 연령 집단이 아니라 유동

적이고 비동질적인 범주”로서 “성별, 민족, 인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삶의 지나가는 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단계는 다름 아니라 ‘의존 상태’에서 

‘독립 및 완전한 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논의의 신속한 전개를 위하여, 우리

는 이로부터 청년 개념의 한 가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다.

‘청년’의 한 가지 정의: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

이런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란 한 사람의 시민이 아동기(childhood) 양육자의 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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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이다. 여기서 이행의 목표지점은 바로 ‘사회’이고,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진출’이다.6) 이행의 출발지점 또는 이행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의존 상태’란 사회제도 

바깥으로 배제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못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라는 표현은 이런 요점을 잘 포착한다. 이러한 청년의 이행은 ‘사회로의 

진입’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7), 이 과정은 삶의 여러 영역/층위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것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한 시민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자기 일을 찾음으로써 사회에 자기 자리를 

갖게 되고, 사회제도에 포괄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행은 주거 영역에서

도 이루어지고(최초의 독립 거주), 가족관계를 비롯하여(새로운 가족 형성)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이루어진다.

‘자율성으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라는 청년 개념의 정의를 하나의 표준으로서 받아들인

다면, 그에 따라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을 각각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청년문제’란 한 사람의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이행의 

영역/층위가 다양한 만큼 청년문제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교차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이 겪는 청년문제, 

장애인이 겪는 청년문제, 지방거주자가 겪는 청년문제 등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띤다. 

청년문제의 이런 정의에 따르면, 한편으로 단순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 청년문제인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그 연령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청년문제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누군가는 20대에 이행을 완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대 후반까지도 이행 과정을 끝내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청년문제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행이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법률

상 연령범위는 그 문제를 실제로 겪는 이들에게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청년에 

40대가 포함된다고 한들 그 자체로 문제라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지역마다 청년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 이 글에서 청년정책을 논하는 맥락에서 “이행”과 “사회진출”은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7) “사회진출”과 “사회진입”이라는 표현에서 진출이란 ‘나아감’을 의미하고 진입이란 ‘들어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반
되지만, 그 목표지점이 동일하게 ‘사회’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을 강조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강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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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년정책’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책적 개입의 방식을 구체

화하여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김선기, 정준영, 채태준, 강보배, 송효원, 

2019).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청년정책’의 정의: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② 방해가 되는 제약을 해결하고, ③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단

계

고립된 의존

isolated 

dependence

정규교육 과정

원가족 소속

부모 동거

⦙

이행 (transition)
연결된 독립

connected 

independence

일의 세계 진입

공동체(가족) 형성

주거 분리(분가)

⦙
시민의 평등한 권리 영역

(완전한 자율성의 보장)

↑ ↑ ↑ ↑

정책
제도

기존 분야별 

정책·제도

청년정책의 개입 영역

(적극적 지원 / 제약 해결 / 차별 시정)

기존 분야별 

정책·제도

* 출처: 김선기 외(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p.14. 일부 수정

그림 Ⅱ-1. 청년정책의 정의에 따른 이행 도식

청년정책을 이렇게 정의하면, 지금까지 분명한 기준 없이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젊은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더 이상은 

‘청년정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될 것이다(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이미라, 김수현, 

2020). 이로써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용어의 사용이 더 정확해진다. 더하여 우리는 의존, 

독립, 자율성, 이행, 안정성, 사회진출/진입 등의 개념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룸으로써 

청년정책의 목표, 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김선기 외, 2019; 윤태영 외, 2020).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청년정책이란 “청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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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즉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청년정책이 무엇이기에 그것에서 공정이 

중요한가’를 밝히려는 이 절의 전체 논변에서 하나의 기본 전제를 수립하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이다. 청년정책의 개념이 ‘이행’을 핵심 요소로 가진다면, 청년의 이행 

또는 사회진출에 ‘공정’이라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 결부되는가?

3) 청년정책의 목표로서의 ‘공정’

‘공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의 기본적 지위와 상호관

계, 사회적 협동체계의 작동 원리, 기본 재화의 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정치

도덕적 가치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마찬가지 종류의 가치들인 정의, 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인접한 규범적 개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리는 그러한 

개념 지도를 펼쳐서 공정의 위치는 어디이고 다른 개념들과는 어떤 모양과 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이라

는 개념 하나만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더 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정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정(한)”이라는 말의 일상적 용법을 생각해보자.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준, 공정

한 규칙,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기/게임, 공정한 기회, 공정한 절차/과정, 

공정한 분배, 공정한 보상, 공정한 시험, 공정한 채용… 사례는 계속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공정에 관한 특정한 관념이 ‘집단적 인식’과 

‘주도적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혜와 부정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시험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채용과 선발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이

다”와 같은 통상적인 관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박이대승, 윤태영, 정준영, 2021). 하지만 

다수가 받아들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배적·패러다임적 의미/해석/관념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실효적인 힘을 가질 뿐이고, 그와는 별도로 공적인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를 필요로 하며, 규범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열거한 

“공정(한)”의 실사용례들 각각은 특정한 공정관(觀)을 수반할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개

념적 오용’이라 할 만한 것들도 섞여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공정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례들을 재료로 삼아서 두 가지 접근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A가 



Chapter 2.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 35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말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여러 사례들에서 개별적인 차이들

을 사상(捨象)해 나가면서 추상적인 공통된 성질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 정의의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무엇의 공정인가’를 중심에 두고 ‘공정함’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대상들의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준, 

규칙, 거래, 경쟁, 경기, 시험, 채용이라는 항목들에 모종의 공통성이 있다면, 그것이 ‘공정’

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접근법들에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하나하

나의 사례가 ―예컨대, “공정한 경쟁”이란 어떤 사태를 말하는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라는 난점이 있다. 다양한 실례들에서 공통된 성질을 찾는 작업은 그만큼 어렵다. 더 근본

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개념들에 ‘하나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도 쟁점

이 된다. 이에 관하여 최근류와 종차(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개념(concept)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념들

(conceptions)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의 관계

를 이루는 요소들을 찾아 그 개념을 해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Gaus, 2000).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항목들이 애초에 ‘공정함’과 올바르게 

연결된 것인지(즉, 개념이 옳게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 개념을 전제해야 한다. 해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개념을 전제에 

투입하면, 자칫 논점선취(또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언어공동체의 관행 그 자체를 분석의 적절한 출발점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공중(public)의 언어적 실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실례

들로부터 최소한의 항목(예: 거래, 경쟁, 경기, 채용)들을 가려낼 수 있고, 이를 분석함으로

써 공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지면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 연구 전체의 목표라면, 현 단계에서는 공정이 잠정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최대한 넓은 의미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앞으로 특정한 

공정관(公正觀, conception of fairness)을 전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객관적

인 시험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여 오직 그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와 같은 

한 가지 좁은 의미의 공정 관념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적 의미의 공정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법언으로 표현되는 분배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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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justice)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치로서,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 또는 보상이 어떠한가를 평가하

는 차원에 관련된다. 이러한 평가는 그 사람의 유관한(relevant)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고, 이를 타인의 기여-보상 비율과 견주어보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8) 

이 지점에서 공정은 대중적 믿음의 차원에서 소위 ‘능력주의’와도 손쉽게 결합한다(박이대

승 외, 202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례성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엇을 유관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이만큼만 합당하게(즉, 

그 차이에 비례하게) 차등적으로 대우·분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공정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의 적용·집행을 평가하는 차원과도 관련된다. 규칙 

자체는 일반적이고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고, 규칙의 적용은 그 대상자들 모두에게 평등

해야 하며,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이 정도의 원리를 넓은 의미의 공정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손에는 ① 명확하게 정의된 청년정책 개념과 ② 넓은 의미의 공정 개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도 

출발점이자 준거점으로서 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개념이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수반해야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 양상이다. 이는 “하면 좋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양상과는 

다르다. 청년정책은 앞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상 일정한 

의미의 ‘공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즉, 공정은 청년정책을 구성하는(constitutive) 요소

이다. 우리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필수성, 즉 ‘청년정책은 공정을 수반해야만 한다’ 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청년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공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청년정책이 사회정책 일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즉, 다른 사회정책들과 동

일하게) 가지게 되는 목표, 가치, 원리로서의 공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8) 나에게 적용되는 ‘기여-보상 비율’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기여-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어떤 유관한 차이에 근거하여 
그렇게 다른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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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한 종류의 사회정책으로서 특수하게(즉, 다른 사회정책들과는 상이하게) 가지게 

되는 목표, 가치, 원리로서의 공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겠다.

(1) 사회정책의 일반적 목표로서의 ‘공정’: 권리의 평등한 실현

청년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종(species)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정책은 “○○한 사회정

책”이라는 형식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청년

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청년정책을 다른 종류의 사회정책들과 구별되는 차이들(앞의 

표현들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

하기 위한에 해당하는 성질들)에 앞서, 사회정책의 일반적 목표가 청년정책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사회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은 시민성(citizenship)의 기본요소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9)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헌법상의 표현으로는 “국민”)은 시민이라는 바로 그 이유

만으로 평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협한다. 이에 국가는 시민성의 평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시민은 그것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과 

국가 간에는 이러한 권리-의무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시민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이고,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가 바로 ‘사회정책’이다

(박이대승, 2017). 그런 점에서 시민의 사회적 권리란 사회정책을 요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지만, 현실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이 실업과 빈곤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곤경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때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자기 역할로 삼는 복지국가(또는 사회국가)는 실업이나 빈곤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여기서 citizenship은 흔히 “시민권”으로 번역되지만, 그것은 ‘권리’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들까지 포함한다. 
citizenship이란 ‘시민을 시민이게끔 만드는 조건들의 집합’이고, 크게 멤버십, 참여, 권리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성”으로 옮긴다(박이대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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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사회서비스들의 총합으로 구성된 체계를 ‘사회보장’이라 부를 

수 있다(윤태영 외, 2020). 시민들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실업이나 빈곤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까지 평등하게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 체계

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제도 안으로 “포괄”(inclusion)된다. 우리가 흔히 “포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의 개념과 정당화 원리의 핵심에는 시민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가 있다. 

A라는 시민과 B라는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만약 A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B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다르게 볼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리의 평등한 

실현’이 넓은 의미에서 ‘공정’에 포함된다면, 즉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 반대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회정책은 그것의 일반적 

목표로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요컨대 사회정책은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공정하

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정책 역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종류이다. 청년이라

는 삶의 단계에서 자율성을 향해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과 

제약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은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사회서비스를 “청년정책”이라 부른다(정준영, 

2020a). 이러한 첫 번째 측면에서 청년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공정, 즉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2) 청년정책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특수한 목표로서의 ‘공정’: 균등한 기회의 보장

앞서 논한 것처럼 청년정책 개념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이행’(transition)이고, 바로 이것

이 청년정책을 다른 종류의 사회정책들과 구별해준다. 물론 이행 그 자체는 삶의 다른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일

상적인 언어로는 ‘은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모종의 이행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면서 이행을 정상이나 표준으로 생각하는 접근법도 

있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이후에 이탈하고 재진입하는 과정이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행‘들’을 위한 



Chapter 2.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 39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행의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청년의 이행은 한 사람의 

시민이 겪는 ‘최초’의 이행(=사회로의 진출)이다. 이것이 ‘청년의 이행’이 갖는 가장 중요하

면서도 고유한 개념적인 속성이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여 자기 일을 가지게 되는 

것, 처음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독립주거를 하게 되는 것,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원(原)가족(family of origin)에서 벗어나 자기 의사대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는 새로운 사회관계, 생활관계,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일이기

도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동 경력이 없거나 짧고 직업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경력 초반에도 ‘사회초년생’이라

는 이름의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 상태로 이행하는 최초의 

과정은 온갖 불안정성에 노출된다.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당장 취업에 성공한다 하여도 이행의 과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현실적으로 그 이행의 결과가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이행은 그저 ‘한 번’의 이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부/중심부’와 ‘외부/주변부’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느냐는 실상 노동

생애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첫 일자리가 평생의 기대소득과 고용안정성을 결정하고,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규정한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물게 되거나 교육훈련에 공백을 겪은 청년들은 평생에 걸친 “흉터효과”(scarring 

effects)를 겪을 수 있다(정준영, 2020b). 최초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 위기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책적

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의 모든 이행이 괜찮은(decent) 

이행, 즉 사회가 합의한 적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행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를 따지는 일이다.

셋째, 이행의 과정은 사회의 기본적 재화(social primary goods)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청년들은 그런 재화의 분배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다. 일차적인 수준에서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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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으로서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분배된다. 일자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시민들은 노동을 통해 사회제

도에 포괄된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주거라는 재화 역시 단순히 ‘머물러 사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다른 요소들과 다양하게 연결되는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청년의 이행에서 분배되는 재화들의 목록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청년정책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 ‘지역사회에 동참할 기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그러한 재화에 

포함된다면, 청년정책은 그런 문제들까지 확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청년의 이행은 ① 한 사람의 시민이 겪는 최초의 이행으로서, ② 그 과정은 

사회의 기본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되고, ③ 그 이행의 결과가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적정 기준 이상의 ‘괜찮은 이행’을 보장하

는 것이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괜찮은 이행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율성과 안정성에 이르는 이행,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행,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이행을 함축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이행’ 또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필히 수반할 것이다.

최초의 이행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을 좌우하는 핵심인자에는 각자

가 놓여있는 사회적 위치와 여건, 입수·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 인생계획에 

관한 선호와 동기 등이 있다. 청년의 자리는 흔히 “출발선”으로 비유된다. 이와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다. 결과의 불평등을 얼마나 용인

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시작 단계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국가 최고 법규범의 기본 원리, 정치공동체의 기본 합의사항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년기본

법은 제4조에서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청년의 공

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이러한 두 번째 측면에서 청년정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공정, 즉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 가지는 일반성과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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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복합적인 의미의 ‘공정’을 포함한다.

4)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내용

결론적으로 청년정책은 모든 시민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괜찮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괜찮은 이행이 최상위에 있는 목표라면, 공정한 

이행/사회진출은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는 핵심적인 목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청년정책이 목표로 하는 ‘공정’은 우선 사회정책 일반의 개념으로

부터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포함하고(첫 번째 공정 요소), 다음으로 이행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근거하여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포함한다(두 번째 공정 요소). 우리는 여기에 

일종의 문턱(threshold) 원칙으로서 ‘형식적·절차적 공정’ 관념을 도입할 수 있다(세 번째 

공정 요소). 일자리와 같은 자원을 분배하는 절차에는 적어도 특혜와 부정은 없어야 하고,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공개적으로 고지된 일반적 규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에 관한 대중적·여론 주도적 

의미와도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이 세 가지 기본요소를 ‘공정한 사회진출’이라는 표제 아래

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공정한 사회진출’의 세 가지 기본요소

① 권리의 평등한 실현: 차별의 식별과 시정,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참여의 권리 보장

② 균등한 기회의 보장: 사회진출의 경로 및 기회구조의 다원화

③ 형식적 절차의 준수: 일반적 규칙의 지배, 특혜 및 부정 방지, 자의적 권한 행사 배제

요컨대 공정한 사회진출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온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요소

들의 내용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권리의 평등한 실현

공정한 사회진출은 청년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누군가

가 차별당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사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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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이 첫 번째 요소는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을 요청한

다(정준영, 2020a).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시혜나 투자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이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도 그 기본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시혜 기반의 접근은 정책을 전형적으로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도움’으로 

본다. 대상자가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초점을 둘 뿐이며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정책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한편 투자 기반의 접근은 청년정책을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

한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설득력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자신의 투자 가치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시혜 기반 접근과 투자 기반 접근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청년정책을 일정한 조건 아래에 둔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조건부 청년정책’의 원리인 것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은 출발점이 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정책은 청년 단계

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들(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에서 나오며, 

그러한 권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정책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먼저 있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것이다. 정책대상인 청년들은 시혜나 투자

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보유자로서 자신들의 필요를 정당하게 

요구/청구할(claim)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권한

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권한부여(empowerment)는 정책의 시행주체와 대상 간의 권력

관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킨다.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는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적·법적·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어떤 

권리이든 개념필연적으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상대방의 의무가 반드시 대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권리 기반 접근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청년 단계에 있는) 시민과 국가 

간의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있고(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며(제4조), 이는 각 문장의 “하여야 한다”라는 당위 언어로 

표현된다(강조는 연구자가 추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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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청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부

터 도출된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는 일은 주로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을 식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OHCHR, 

2018). 청년들은 연령에 관한 요소와 결합된 복합적인 차별과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N 인권고등판무

관 사무소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종종 

다른 기반에 의한 차별과 교차하고, 그것에 더해지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관건적이다”라고 지적한다(OHCHR, 2018). 이런 

접근법은 국제적 표준이라 할 만하다. 유럽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청년단체들을 대표하

고 있는 플랫폼 조직인 유럽청년포럼(EYF)은 “청년에게 친화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권리 기반의 접근을 분명하게 채택하고 있다(EYF, 2019). 유럽연합(EU) 또한 

<유럽연합 청년전략 2019-2027>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청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

과 활동에 평등 및 차별하지 않음(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포괄(inclusion), 

참여 등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EU, 2018). 

청년들이 나이에 기반을 둔 차별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형태의 차별에 마주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

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누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일은 누가 그에 따른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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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일을 필히 수반한다. 정부는 청년의 사회진출/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제약에 개입해야 할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들은 청년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문제의 당사자이자 청년정책의 대상자이자 권리의 보유자인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청년정책이라는 ‘공적인 재화’(public goods) 자체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공백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통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첫 번째 기본요소이다. 

(2) 균등한 기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적어도 출발선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인 이상을 공유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 역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그에 의한 결과의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회의 

문제는 주로 교육의 영역에서 논의된다. ‘입학 자격’과 같이 교육 자체가 하나의 기회이며,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업 선택’과 같은 그다음 단계의 기회를 얻게 된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추상적인 기회균등의 이상이 많은 문제를 열어둔다는 점이다.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그 출발선이 인생의 어느 시점·단계이어야 하는지, 또 ‘균등’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기회 자체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해야 

하는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기회균등을 상상해보자. 한 사회의 모든 아이들은 무언가를 배우

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국가에 의한 교육만을 받고, 부모에 의한 개별적인 교육은 

금지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적어도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었다”라고 

진술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뿐더러, 현실에서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관한 부모의 자유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Fishkin, Joseph, 2016). 

Fishkin, Joseph(2016)이 인용하고 있는 “전사 사회”라는 유명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 사회는 한정된 수의 전사와 나머지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사가 되어야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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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전사 지위는 오랜 기간 줄곧 세습되어왔지만, 누구나 

열여섯 살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시합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기회는 더 균등해졌을까? 전사 부모를 둔 이들은 태어난 이후로 계속 더 좋은 조건으

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사의 자녀들이 시합에서 승리하여 전사가 되었

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Fishkin, Joseph(2016)은 이 사례를 현대적으

로 각색하여 “중요한 시험사회”라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회에서는 열여섯 살에 

치르는 단 한 번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 평생의 경력이 결정된다. 두 사회의 공통점은 

기회의 경로가 단일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좁은 통로만을 허용하는 이러한 기회구조에서

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정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그 획일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하지만 병목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있고, 승리한 사람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폭넓은 기회를 누리지만 다수는 실패하게 된다. 또 이러한 기회구조는 개인의 선호와 

소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인정되는 한정된 경로 외의 가능성을 경험하거나 상상

해볼 기회 자체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은 사실상 몇 번의 시험을 통해 평생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결정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도 적용된다. 병목현상을 낳는 이러한 기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경쟁

에 참여할 기회만을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추구해

야 할 진정한 해법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원적인 

기회구조이다(Fishkin, Joseph, 2016). 청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경로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몫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기회구조의 

실질적인 다원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학입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중요한 

시험”에 걸린 과도한 판돈을 줄여나감으로써 그러한 시험의 경쟁 압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든든한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또 개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생 경로에 관한 자신의 선호와 소망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청년정책의 세부 분야 중에서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연계된 부분, 취업지

원제도, 역량 강화사업 등이 이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두 

번째 기본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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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적 절차의 준수

공정한 사회진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가지 실질적 요소와 더불어, 이행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분배에서 형식적 절차가 ―최소한의 문턱으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채용”이 의미하는 바도 그러한 것이다. 

삶의 경로에서 대다수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회, 

자격, 자원, 재화의 분배 과정은 사전에 만들어지고 모든 적용대상자들에게 그 존재와 내용

이 명료하게 공지된 일반적 규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혜택을 의미하는) 특혜 및 부정은 효과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자의가 개입되어선 안 되고, 재량의 행사는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세 번째 기본요소이다.

그런데 이 형식적 절차의 준수는 공정한 사회진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다. 이 요소가 결여된 상태로 공정한 사회진출을 논할 수야 없지만, 그것만으로 공정한 

사회진출이 실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공정’을 좁은 의미의 형식적 

관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논하는 의미는 

무색하게 된다. 다른 실질적 요소들과 결합되지 않은, 순전히 형식적인 요소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정한 사회진출/이행’은 ‘공정한 경쟁·시합·경기’나 ‘공정한 규칙·기준

·절차’로 환원될 수 없는 두터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가지는 내용, 즉 ‘공정한 사회진출’의 

기본요소들은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결

정과정의 최종결과물이 바로 청년정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들이다. 이 연구의 목표도, 

그런 원리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정한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년정책

에서 추구되는 ‘공정’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간단히 검토한다.    

5) 비판적 검토: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로서의 능력주의

한국에서 공정에 관한 대중적·여론 주도적 인식은 이른바 ‘능력주의’와 밀접하게 결합

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공정 관념은 단적으로 “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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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오직 그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개인에게 그의 재능, 노력, 능력, 기여, 성과에 비례하는 응분의 

몫을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버전의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옹호론과 비판론이 

모두 제기된다(박권일, 2021). 그것은 세습적인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력에 보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지기도 하고, 현실의 불평등 자체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기도 한다.

박권일(2021)은 ‘이상적 능력주의’와 ‘현실적 능력주의’를 구별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 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Fishkin, Joseph(2016)이 말한 “중요한 시험사회”의 전형이다.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몇몇 결정적 시험들의 결과가 사실상 그 이후 평생의 인생경로를 결정한다. 

그런 시험들은 승자독식을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기회구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각종 ‘고시들’로 이루어진 “중요한 시험”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획일화되

어 있으며, 이는 병목현상을 낳는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공정”을 내세워 이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이상적 능력주의’와는 다르다.

한편 ‘이상적 능력주의’는 “세습, 상속과 같은 ‘외부효과’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재능, 노력, 기여의 기준에 의해 사회적 자원(지위와 부 등)이 비례적·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야 한다”라는 신조로 표현된다(박권일, 2021). 이러한 이상적인 능력주의는 정의로운 원리

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역시 문제가 있다. 분배의 기준이 되는 재능, 노력, 기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그것만이 유일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면 

―예컨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요청하는― 다른 정의의 원리들을 위반하여 모종의 부정의

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우리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을 논하면서 이런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정한 사회진출’을 구성하는 풍부한 실질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형식적·절차적 요소로만 논의를 한정한다면, 심지

어는 그 절차를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측정된 능력에 따른 보상’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한

다면, 그런 접근법은 그와 같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수 외에 다수의 시민들을 

청년정책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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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한 공정 관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왜 중요한지, 더 나아가 필수적인지를 논하였다. 

그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사회로 진출하는(즉,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수반한다. 

청년정책은 먼저 사회정책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① 권리의 평등한 실현’으로서의 공정을 

포함하고, 다음으로 최초의 사회적 이행에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② 균등한 기회의 보장’으

로서의 공정을 포함한다. 우리가 청년정책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를 ‘공정한 사회진출’로 

설정하였을 때, 앞의 두 가지 항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 요소로서 포함된다. 여기에 

세 번째 공정 요소로서 ‘③ 형식적 절차의 준수’가 더해진다. 한편 청년정책과 연관된 대중적

인 공정 인식 중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는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음 절에

서는 분야별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1)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본 공정한 청년정책10) 

지금까지 공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공정 및 청년에 대한 공정은 

정책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 정부의 공정에 

대한 국정과제는 크게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희망),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공정),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참여)로 볼 수 있다. 

(1)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정과제 90. 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0) 본 절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07.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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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산형성에 취약한 청년과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제는 자산형성에 취약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전한 자산형성, 노동시장에의 진입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을 신산업에 

특화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중앙정부 부처

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이다. 

본 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이다. 주로 청년, 

신혼, 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과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가 그것이다. 또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인

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상한 완화를 추진하고, 소득대비 모든 부채원리금 

합산 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제공한다.

둘째, 취업지원 혁신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

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일경험을 제공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주도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청년창업 기반 강화이다. 본 정책은 창업인재를 청년 이전인 청소년기부터 양성함

으로써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역량 강화 지원이다. 이는 청년기의 미래인재들을 조기에 양성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 부담 완화이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낮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돕기 위하여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도 포함한다. 

결국 이와 같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국정과제 

90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을 도모하

고,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기회를 지원하여 청년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협업을 통한 신산업 인재양성 및 대학 재학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원활한 사회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50 |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2)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1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으로 일자리 채용에서는 차별금지와 

공정함의 보장, 자산형성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이 원활하

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국정과제는 국무조

정실,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중앙

부처이며, 청년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사회진출 시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세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채용제도 마련이다. 본 정책은 채용 과정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공정문화의 제도적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

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채용비리 사례를 단속하며, 

신고접수된 채용비리 건의 직권조사, 교육 등을 수행한다. 결국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노동

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하며, 불공정 채용사례를 

추적 관리하여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대국민 인식을 강화한다.

둘째, 자산형성의 지원이다. 본 정책은 청년들이 적립한 동산에 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에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자산형성

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금융상품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셋째, 취약청년 출발 지원이다. 취약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을 검토하며, 니트(NEET)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채용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개선 및 관련 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하며, 청년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으로 이들에게 공정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3)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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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며. 

청년에게 불합리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조기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한 주요 중앙부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이다.  

첫째, 청년참여 확대이다. 본 정책은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정책참여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190여 개의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

하며, 정책담당자와 정책수혜자인 청년 간의 쌍방향 소통 강화, 청년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참여기회와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한다.

셋째,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업의 강화이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넷째, 청년정책 인프라 지원 강화이다. 이는 청년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담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년관련 법제 개선이다.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제도 그리고 청년들의 조기자립에 걸림돌이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는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정책 효능감과 청년들의 정책참여 인식 제고 및 중앙부처와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청년관련 국정과제를 보면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자산형성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신산업 연계,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공정

한 채용문화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첫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향후 보완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에 취약한 대상을 면밀히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불공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산업 연계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일정 기간에 매우 제한적 효과를 누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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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유지할 지속적인 정책 발굴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는 청년의 정책참여가 청년정책네트워크 혹은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 할당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위원회 참여의 청년할당을 높이는 것이 실제 일반 청년

의 대표성이 있는 참여와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고민되어야 한다. 

2) 공정을 위한 정책 분야별 청년정책

지금까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정책 영역별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에 다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2020)이 제시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른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에 따라 공정사회를 위한 청년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분야

먼저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는,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다. 구체적으로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한국형 니트(NEET)

지표를 개발하여 청년 구직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2022년부터는 고용복지서비스

망을 구축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국 70개 중형고용센터, 출장소를 연계하여 촘촘한 정책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청

년을 대상으로 구직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15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하고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협업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하여 ① 청년내일채움공제(2

년, 1,200만원),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③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를 통한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

여 ‘K-디지털 인재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을 통해 신기술 중심의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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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를 배출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창업 

사업화자금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교육, 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을 

통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농어

업의 경우, 농지, 자금 등 종합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1만 명 이상을 2025년까지 

육성하며 청년어업인 창업을 지원하여 2025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또한 소상공

인 청년들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025년까지 50곳, 약 1,000명을 조성한다.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

대주택 내 상가를 주변 시세의 감정가 기준  50~80%로 이하로 제공하며 전통문화 분야 

활동비, 창업 교육, 게임 산업 청년창업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감형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 환경 분야 청년창업도 발굴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사회보장

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

지 교사, 택배기사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청년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고위험, 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료 경감을 추진하며 배달기사, 퀵, 대리기사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공정한 일터마련을 위하여 청년노동권익을 보장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하여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하여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며,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을 제공하여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공정채용 기반 구축과 직장문화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하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2025년까

지 1,250개 중소기업과 민간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공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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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강화하여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하며, 

필요사항에 따른 집중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의 

안착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임금수준·복지혜택,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친화기업을 확산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친화기업을 매년 

1,100여 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계별 안착, 가족돌봄 및 재택 등 유연근무 확대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거 분야

다음은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주거 정책이다. 첫째, 청년주택 공급 

확대이다.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주거유형에 따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라이

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업무, 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30% 이상 운영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문화,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혼부부에

게 저렴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의 공적임대주택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

린이집, 친환경마감재, 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특화단지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보

육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둘째,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이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으로 20대 미혼청년이 학업, 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금리 1.2∼2.1%

의 전세자금, 1.0∼1.3%의 월세자금 대출로 제공한다. 그리고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을 모두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운영한

다. 또한 이 같은 청년의 주택마련 사업의 금융정책들은 성과분석 후 금리수준, 조세특례 

연장 등을 일괄 검토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사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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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고시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노후고시원, 반지하주

택과 같은 취약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에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 환경을 근본적

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노후고시원, 반지하주택 매입 후 청년주택으로 재건축, 리모델

링하며 열악한 반지하주택 중 자가의 경우에는 도배, 장판, 창호 수선 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 대학역세권 인근 집중 단속,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으로 불법 방쪼개기 점검등을 실시하며,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은 지자체별 최소 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상담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과 독립 후 

정착 등을 종합 지원하는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를 조성

하여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속적인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에 달하며,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개발 하드웨어와 기업지원 

소프트웨어를 집적한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공간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3) 교육 분야

앞선 일자리와 주거정책 이외에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돕는 교육정책도 상당수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으로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

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늘려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대학입학

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을 2020년 기준 17.7%에서 2025년도에는 20%로 확대한다. 그리고 중

소, 중견기업 및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은 전액, 취업준비금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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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2020년에 11,200명에서 2021년에는 13,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하여 2020년에 8,000명의 지원 대상을 2021년에는 15,000명으로 

늘리고 성과분석을 통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의 미래역량을 증진하는 대학교육 정책들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다. 지역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하여 지역혁신,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과

정, 학위 등을 공동 추진하며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반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취업, 정주 지원을 

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을 

통해 신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이는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전공에  

관계 없이 신기술 분야 이수가 가능하다. 

셋째,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이다. 먼저,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하여 청년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청년인재 양성, 국내 대학에 산학 

융합 스마트랩 구축·실습, 박사급 청년인재 100여명 에 대한 3년간 집중지원 및 산업계 

진출 유도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에너지 R&D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ICT 기반 스마트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관광, 미디어,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교육 강화 및 대학 연계 미디어 교육 확대, 

IP 빅데이터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2025년까지 확대 추진한다. 

넷째, 공정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고졸 기초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학생 수요기 반 직업계고 학과 개편지원을 2025년까지 500개 지원하

며, 기초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을 하며, 환경 

분야 5개교 및 발명, 특허 17개교의 특성화고 지정 및 확대를 2025년까지 확대한다.

(4) 복지·문화 분야

청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복지·문화 분야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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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2025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40%를 대상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 교육급여 수

급자 및 차상위자로 기준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은 월 2만원 및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의 통장유지조건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성공률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부채 부담 경감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

로 금리상품을 3.6~4.5%로 지속 지원하는 햇살론youth 정책이 있으며, 대학생·미취업청

년의 채무부담을 취업 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채무조정특례정책이 있다. 본 특례는 만 29세까지의 대학생, 미취업청년을 만 34세로 

상향하며, 미취업청년은 최장 4년 상환유예를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둘째, 청년의 건강증진 관련 정책이다. 먼저, 마음건강사업은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정신질환 초기발견, 상담, 치료까지 전주기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를 유도하였

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위험사례를 관리하고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청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그 대상을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 주에서 2019년에는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하였다.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셋째,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이다. 먼저,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로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8천 명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를 지속 

지원하고 공공주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세부터 24세까지의 가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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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

는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25세부터 

34세의 저소득 청년 한 부모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등 자립지원

을 강화하고 다문화, 탈북청년에 대해 한국어, 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

단상담, 1:1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전국 97개소의 가족센터 중심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청년 1인 가구도 지원한

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19세부터 24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통하여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

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넷째,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위한 정책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기 위하여 청년, 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업 초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 중, 일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을 통해 페이커를 키우는 게임문화 확산 및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비대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음악, 융복합 콘텐츠 

상용화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다양한 주제의 만화콘텐츠 창작지원 및 웹툰 창작, 교육사업 공유공간인 ‘웹툰융합

센터’도 조성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

원과 신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에 2022년부터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연 10만원씩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들의 문화공간도 확충하고 있다.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인문가

치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인적 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문화

예술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마련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청년 유튜브 등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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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 대상 문화 소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등 문화P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작자를 위해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조성 및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5)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

정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위원회 중에서 

청년위원을 30%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가칭)청년주택특별회의 등 비법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등을 각 부처 및 지자체로 넓혀 

청년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의 정책제안 

의견을 접수하여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상시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청년 고충 발굴, 청년주도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연 1회 제도개선 및 이행 현황 점검보고를 하고 있다. 

둘째,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을 정비하여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

관 지정·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실태조사, 중앙과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 국제협

력 등을 점검한다.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조례 정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특성에 맞춰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심사지원하여 자치역

량 제고 및 중앙-지방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한다. 즉, 지자체 상향식 추진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복

지 등 전 분야로 확장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과 자치분권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지표(Youth Life Index)를 개발하여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를 마련한다. 현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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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집중하고 있어 제한점이 있으므로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이다.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을 구축, 확대한다. 즉, 중앙

부처 및 광역지자체 정보서비스를 연계하고 기초지자체, 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2023년

에는 온라인 하나로 구축·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청년마당은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과 청년참여 및 직접 운영을 하여 기 조성된 공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진로·마음 상담 및 청년정책 제공, 안내 등 필수기능을 수행한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하여 청년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카드도 운영한다. 그리고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관광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이다. 대표적으로 노동, 금융, 주거 청년 권익보

호가 그것이다. 즉, 청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금융, 

주거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노동의 임금체불, 작업장 

폭력, 금융의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다. 이에 

오프라인으로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공간, 근로권익 및 근로보호센터 등과 연계하

며, 온라인으로는 웹(PC), 앱(모바일), 교육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그리고 청년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서 탈피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 국가를 선정하

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청년주도형 국제교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공정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 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청년정책과 연계하였

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드러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공정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최근의 청년정책을 되짚어 보았다. 롤즈, 

노직, 드워킨, 센 등이 제시한 공정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롤스의 공정 개념을 통해 접목해볼 수 있는 것은 청년지원정책으로서 보편적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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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노직의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수혜

자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최소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청년정책 가운데에서도 취약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있다. 

한편, 드워킨이 제시한 자원의 평등은 청년들 가운데 엄빠찬스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출발선의 차등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온다. 끝으로, 센이 언급한 개별 정의론

의 경우 모든 공간과 변수에서 평등을 추구할 수 없으며, 추구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대상과 부처 입장에 따라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청년을 둘러싼 공정 이슈에 대해서 개념적인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의하는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발생하는 

정책 평가상의 혼란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대 차원에서도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특성에 덧붙여 공정 또한 다양한 정의를 

지니고 있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개념화와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 주체별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공정 개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은 ‘공정한 이행(또는 사회진출)’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제3장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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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11)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1) 분석 개요

본 장은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 지형과 그 결정요인들을 탐구하기에 앞서, 전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선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를 비판하였

다(뉴시스, 2017; 동아일보, 2018; SBS, 2017). 또한, 2020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반감을 표현하였다(중앙일보, 2020; YTN, 2020). 

이 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 논의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청년세대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관련된 시민들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연구

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자료를 활용한다. 그 이유는, 이 설문자료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영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공정성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응답자들의 

소득 및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 신뢰 등의 문항들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시민들,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11) 이 장은 길정아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황현정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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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공정성의 실현을 위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

며, 궁극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합의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실한 청년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회적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2차 데이터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에서 연구대상은 2021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대 별 비율은 19~29세 16.4%, 30~39세 15.4%, 40~49세 18.7%, 50~59

세 19.8%, 60세 이상은 29.7%로 구분되어 있다.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077 100.0

19~29세 1,327 16.4

30~39세 1,245 15.4

40~49세 1,511 18.7

50~59세 1,597 19.8

60세 이상 2,397 29.7

표 Ⅲ-1. 응답자 특성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한편, 공정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서도 13~24세 청소년의 46.3%만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19~24세는 45.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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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4점)

성별
남 2940 5.3 47.0 45.4 2.4 2.45

여 2689 5.6 47.0 45.3 2.0 2.44

연령별
13~18세 2328 5.8 43.4 48.9 1.9 2.47

19~24세 3300 5.1 49.5 42.9 2.4 2.43

전체 5628 5.4 47.0 45.4 2.2 2.44

표 Ⅲ-2. 청소년의 사회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단위: 점

* 출처: 김기헌 외(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107

연령별로 나타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 인식도 살펴보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있어 

4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구분해서 보면 19~29세가 2.5점, 30~39

세가 2.47점, 40~49세 2.54점, 50~59세 2.55점, 60세 이상이 2.58점으로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19~29세의 경우 ‘매우 공정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1.9%, 

30~39세가 2.9%로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4점)

전체 8,076 4.3 40.9 52.0 2.9 2.53

19~29세 1,328 5.1 41.9 51.1 1.9 2.50

30~39세 1,245 4.9 46.3 45.9 2.9 2.47

40~49세 1,511 5.2 39.3 52.0 3.5 2.54

50~59세 1,596 3.0 41.9 52.3 2.8 2.55

60세 이상 2,396 3.8 37.9 55.3 3.0 2.58

표 Ⅲ-3.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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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1.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3) 15개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가. 15개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사회 영역을 15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 기회(2.88),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2.84),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2.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낮은 영역은 지역균형 발전(2.54), 법집행(2.54),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2.53), 언론보도(2.5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2.52), 정치활동(2.47) 등으로 나타났다.

영 역
사례수
(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순위12)
상하 

구분13)

교육기회 8,076 1.6 19.5 68.0 10.9 2.88 1 상

취업기회 8,077 8.5 37.3 42.2 11.9 2.58 7 상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8,078 6.9 35.9 49.5 7.8 2.58 8 상

주거의 기회 8,077 6.7 36.0 50.8 6.5 2.57 9 상

표 Ⅲ-4. 15개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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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나. 주요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주요 영역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40~49세

(2.90)가 가장 높게 공정성을 인식한 반면, 30~39세(2.85)는 교육기회에 대한 공정성에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취업기회에 있어서도 교육기회와 동일하게 

40~49세(2.61)가 가장 높게 공정하다고 본 반면, 30~39세(2.52)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있어서는 

19~29세(2.55)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거의 기회에 있어서는 50~59세(2.5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 인식 점수가 

낮았다. 50~59세가 앞서 교육과 취업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해 

높게 인식한 반면, 주거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인식한 것에 있어 이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12)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평균 순으로 순위를 작성함. 공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할수록 순위가 높게 나타남.

13)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를 기준(2.53)으로, 높은 경우 상, 낮은 경우 하, 동일한 경우 동일로 표기함.

영 역
사례수
(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순위12)
상하 

구분13)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8,078 4.5 30.4 49.9 15.1 2.76 3 상

과제 및 납세 8,074 6.0 36.7 44.8 12.5 2.64 6 상

지역 균형 발전 8,077 5.8 42.4 44.2 7.6 2.54 10 상

법집행 8,077 8.9 37.1 44.8 9.2 2.54 11 상

정치활동 8,077 11.4 38.2 42.9 7.5 2.47 15 하

성별에 따른 대우 8,076 4.8 34.6 50.6 10.0 2.66 5 상

언론 보도 8,076 8.4 39.1 44.5 8.1 2.52 13 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8,078 7.5 41.3 43.2 8.0 2.52 14 하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

8,077 7.4 39.8 44.5 8.2 2.53 12 동일

병역 의무 이행 8,078 4.8 30.0 53.5 11.6 2.72 4 상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8,076 1.8 22.9 64.7 10.6 2.84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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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세(2.71)가 가장 낮게 공정성을 인식한 반면, 40~49세(2.82)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밖에도 과제 및 납세 영역에서는 50대(2.67)와 60대 이상(2.65)으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있어서는 60세 이상(2.57)은 공정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매겨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있어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집행 영역에 있어서는 19~29세(2.47), 30~39세(2.52)으로 평균

(2.54)보다 낮은 인식 정도를 보여주었다. 정치활동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평균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50~59세(2.42)가 가장 낮게 공정성을 인식한 것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언론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30~39세(2,46)으로 전체 평균(2.52)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30~39세(2.46)가 평균(2.52)보다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영역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역에 따라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연령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서 30~39세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 뿐 아니라 영역별 공정 인식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청년의 자립을 이행하는 시기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함에 따라 취업, 주거마련 

등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등이 공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6 1.6 19.5 68.0 10.9 2.88

19~29세 1,327 1.8 18.7 66.6 12.9 2.91

30~39세 1,245 2.2 21.3 66.1 10.4 2.85

40~49세 1,511 1.4 17.5 71.2 9.9 2.90

50~59세 1,597 2.0 19.0 67.7 11.3 2.88

60세 이상 2,396 1.2 20.5 67.8 10.6 2.88

표 Ⅲ-5.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Chapter 3.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71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2.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8.5 37.3 42.2 11.9 2.58

19~29세 1,327 8.8 40.4 38.2 12.6 2.55

30~39세 1,245 10.3 37.3 42.8 9.6 2.52

40~49세 1,510 8.1 35.2 43.7 13.0 2.61

50~59세 1,597 7.5 39.9 41.1 11.5 2.57

60세 이상 2,398 8.4 35.2 44.0 12.4 2.60

표 Ⅲ-6.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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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3.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6.9 35.9 49.5 7.8 2.58

19~29세 1,327 7.5 35.9 50.4 6.2 2.55

30~39세 1,245 7.2 37.9 46.9 8.0 2.56

40~49세 1,511 6.6 34.6 50.1 8.7 2.61

50~59세 1,597 7.0 35.9 50.0 7.0 2.57

60세 이상 2,398 6.4 35.5 49.5 8.6 2.60

표 Ⅲ-7.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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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4.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6.7 36.0 50.8 6.5 2.57

19~29세 1,327 7.0 37.5 49.3 6.2 2.55

30~39세 1,246 5.5 39.1 49.8 5.6 2.55

40~49세 1,510 8.3 33.0 52.4 6.3 2.57

50~59세 1,597 8.0 37.0 48.0 7.1 2.54

60세 이상 2,397 5.3 34.7 53.1 6.9 2.62

표 Ⅲ-8.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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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5.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4.5 30.4 49.9 15.1 2.76

19~29세 1,328 4.6 31.0 47.9 16.5 2.76

30~39세 1,246 5.5 31.9 49.0 13.6 2.71

40~49세 1,511 3.8 27.7 51.4 17.1 2.82

50~59세 1,596 4.2 32.1 49.9 13.8 2.73

60세 이상 2,397 4.7 29.9 50.6 14.9 2.76

표 Ⅲ-9.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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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6.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4 6.0 36.7 44.8 12.5 2.64

19~29세 1,327 5.4 38.4 43.6 12.5 2.63

30~39세 1,245 6.3 37.3 44.4 11.9 2.62

40~49세 1,511 6.5 38.0 42.9 12.6 2.62

50~59세 1,595 5.8 34.7 46.5 13.0 2.67

60세 이상 2,396 5.9 35.9 45.7 12.5 2.65

표 Ⅲ-10. 과제 및 납세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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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5.8 42.4 44.2 7.6 2.54

19~29세 1,327 5.1 43.4 44.9 6.6 2.53

30~39세 1,245 8.1 42.0 41.8 8.1 2.50

40~49세 1,511 5.5 43.0 44.0 7.5 2.53

50~59세 1,597 5.9 43.5 42.9 7.7 2.52

60세 이상 2,397 5.0 40.8 46.2 8.0 2.57

표 Ⅲ-11.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8.9 37.1 44.8 9.2 2.54

19~29세 1,328 8.7 42.1 42.1 7.1 2.47

30~39세 1,245 10.2 37.4 42.5 9.9 2.52

40~49세 1,510 7.7 37.0 47.2 8.0 2.56

50~59세 1,597 9.6 36.7 43.1 10.6 2.55

60세 이상 2,397 8.5 34.3 47.2 9.9 2.59

표 Ⅲ-12. 법집행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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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11.4 38.2 42.9 7.5 2.47

19~29세 1,327 10.6 40.8 41.6 7.1 2.45

30~39세 1,246 12.2 38.5 42.1 7.1 2.44

40~49세 1,511 11.4 36.0 42.8 9.9 2.51

50~59세 1,596 12.7 39.1 41.8 6.5 2.42

60세 이상 2,397 10.6 37.3 44.9 7.2 2.49

표 Ⅲ-13. 정치활동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6 8.4 39.1 44.5 8.1 2.52

19~29세 1,326 6.9 41.0 44.3 7.8 2.53

30~39세 1,245 11.0 39.9 40.9 8.2 2.46

40~49세 1,511 7.7 41.1 43.1 8.1 2.51

50~59세 1,598 8.6 38.4 45.6 7.4 2.52

60세 이상 2,396 8.1 36.7 46.5 8.7 2.56

표 Ⅲ-14. 언론 보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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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7.5 41.3 43.2 8.0 2.52

19~29세 1,328 8.4 41.6 41.3 8.7 2.50

30~39세 1,245 9.3 43.4 38.9 8.4 2.46

40~49세 1,511 7.6 42.2 42.6 7.6 2.50

50~59세 1,597 6.3 41.1 44.7 7.9 2.54

60세 이상 2,397 6.9 39.8 45.8 7.6 2.54

표 Ⅲ-15.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7.4 39.8 44.5 8.2 2.53

19~29세 1,327 6.9 42.5 42.3 8.3 2.52

30~39세 1,246 8.8 40.6 43.7 6.8 2.49

40~49세 1,511 7.8 38.2 46.7 7.3 2.53

50~59세 1,596 6.6 40.4 43.4 9.6 2.56

60세 이상 2,397 7.4 38.6 45.6 8.5 2.55

표 Ⅲ-1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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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취업기회보장(3,99)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외 고등교육기회확대(3.92)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3.92)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안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5점)

고등교육 기회 
확대

8,077 0.8 4.7 21.7 47.0 25.8 3.92

취업기회 보장 8,078 0.7 4.5 20.1 44.8 29.9 3.99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8,078 0.7 4.2 23.5 45.1 26.5 3.92

표 Ⅲ-1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나. 영역별·연령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영역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40~49세(4.01)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19~29세(3.89)가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취업기회 보장에 있어서도 

40~49세(4.04)로 필요성을 높게 강조한 반면, 50~60대(3.96)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도 40~49세(3.96)는 그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였지만 60세이상(3.90)과 19~29세(3.91)

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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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7 0.8 4.7 21.7 47.0 25.8 3.92

19~29세 1,327 0.5 4.9 24.9 44.6 25.2 3.89

30~39세 1,245 1.0 5.4 20.5 47.9 25.3 3.91

40~49세 1,511 0.5 3.8 19.8 46.1 29.8 4.01

50~59세 1,597 0.8 5.1 23.2 45.4 25.5 3.90

60세 이상 2,397 1.1 4.4 20.9 49.5 24.1 3.91

표 Ⅲ-1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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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8 0.7 4.5 20.1 44.8 29.9 3.99

19~29세 1,327 0.4 3.8 21.3 41.8 32.6 4.03

30~39세 1,246 0.6 5.6 19.2 43.3 31.3 3.99

40세~49세 1,511 0.8 3.8 18.1 45.7 31.6 4.04

50세~59세 1,597 0.6 5.4 19.7 46.1 28.2 3.96

60세 이상 2,397 0.9 4.0 21.4 45.8 27.8 3.96

표 Ⅲ-1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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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8 0.7 4.2 23.5 45.1 26.5 3.92

19세~29세 1,328 0.8 4.6 23.7 44.7 26.3 3.91

30세~39세 1,246 0.6 3.0 26.0 42.9 27.4 3.94

40세~49세 1,511 0.5 3.4 22.3 46.9 26.9 3.96

50세~59세 1,596 0.6 4.8 23.1 44.1 27.4 3.93

60세 이상 2,397 0.9 4.8 23.1 46.0 25.2 3.90

표 Ⅲ-20.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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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1) 연구개요

(1) 분석의 목표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여러 측면 중 특정한 측면을 선택, 강조 또는 

배제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cheufele, 1999). 이러한 언론의 재

구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Entman, 1993). 

이 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이 한국 사회의 청년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이 한국 사회에 청년과 공정 이슈에 

대해 제시하는 프레임이 무엇이며, 이러한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탐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한국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했다. 

신문 사설은 언론사가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사의 관점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다른 매체

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논조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동완, 이창현, 

2022). 따라서 사설 분석을 통해 각 언론사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청년 

이슈를 둘러싼 각 언론사들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이슈에 대해 언론사가 취하고 

있는 관점과 청년 이슈에 대해 사회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컴퓨테이셔널한 분석 방법을 사용해 대규모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의 경우 과거에는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교육받은 코더가 텍스트를 읽으며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1) 분석에 코더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타당성이 떨어지고, 2) 분석 유목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프레임이 도출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 연구는 

컴퓨테이셔널한 연구방법인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휴먼 코더를 사용

한 텍스트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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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해당 가치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론사는 정부부처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를 하고, 이에 

언론사와 기자의 관점, 추가 정보 등을 더해 기사로 만든다. 언론사가 제시하는 정부, 

정책 관련 담론들의 시작이 보도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함으

로써 정부부처가 청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구성해 전달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각 정부부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내재된 지향성을 탐구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2) 선행연구

한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의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신문 사설을 분석해왔다. 사설 분석은 주로 담론 분석의 방식으

로 이루어져왔다. 곽영신과 류웅재 (2021)는 2017년부터 5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10곳

에서 게재된 사설 중 “청년 + 공정” 키워드로 검색된 129건의 사설을 비판적 담론 분석 

방식으로 분석했다.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각 계층 및 집단의 

이익과 목표, 의제에 따라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양상을 바탕으로, 공정이 고정되거나 

평면적인 개념이 아닌 복잡성과 다원성을 지닌 개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손영준과 홍주현 (2019)의 연구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북중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 2018년 4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 

한겨레와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했다. 이지영

(2019)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육정책 관련 신문 사설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시행하

여 보육정책 담론의 담론 수행에는 시기에 따라 주요 담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론은 담론 생산자에게 유리한 담론을 부각해 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지지와 

대항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보육정책 담론은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 작용하여 공고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접목해 신문 사설의 프레임을 분석하기도 한다. 김원섭, 남윤철, 신종화

(2015)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보도한 사설을 분석해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입장을 파악했다.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업관 관련 사설 2년치를 

담론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방식으로 분석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승정, 전진오, 김선우, 김성태(2017)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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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해 이슈 소유권

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는 국회, 정당, 북핵, 경제, 지명직 인사 등과 관련해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및 북핵 관련 공안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한겨레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부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새로운 토픽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처럼 공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언론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지 고찰할 수 있다. 언론이 어떠한 지점에 대해 강조하고, 

이야기 구성 방식은 어떠한지, 사안을 바라로는 틀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이슈가 이 사회에서 논의되는 방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해 “청년” 관련 이슈가 언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중에게 전달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언론사 사설 분석

(1) 데이터 수집

2013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 중 “청년”을 키워드로 한 사설 기사를 수집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해 5개 주요 언론사의 ‘청년’ 관련 

사설 웹페이지 주소 리스트를 구축한 후,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긁어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이전의 사설은 빅카인즈에 제공하

고 있지 않아 별도로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추가 수집했다. 해당 기간 동안 게재된 

총 1,822건의 사설을 수집했다. 조선일보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와 경향신

문이 각각 384건, 3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래 <표 Ⅲ-21>은 연도별 각 언론사가 보도한 청년 관련 사설 수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은 청년 관련 사설이 작성되었고, 조선일보는 2021년 100건의 청년 

관련 사설을 게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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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경향신문 11 7 46 53 31 30 35 31 20 37 26 327

동아일보 20 5 49 43 41 42 30 24 62 42 26 384

조선일보 21 19 62 50 41 63 61 50 100 61 44 572

중앙일보 17 9 49 35 33 37 24 24 21 17 19 285

한겨레 3 8 44 14 33 29 28 24 28 30 13 254

합계 72 48 250 195 179 201 178 153 231 187 128 1822

표 Ⅲ-21. 연도별 언론사 보도 청년 관련 사설 수

단위: 건 

(2) 연구방법

가. 데이터 전처리

신문기사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는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전처리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문서를 단어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한다. 한글의 

경우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 작업이 필요하다. 형태소 단위로 단어를 자른 후 명사 단어만을 

추출했다. 

이후, 토큰화된 텍스트 중 불필요한 텍스트를 삭제하는 정제화 작업을 했다. 정제화 

작업에서 먼저 단어들 중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사나 의존명사, 숫자, 구두점 등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화 작업을 통해 불규칙하게 활용된 단어를 어근을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띄어쓰기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단어들의 형식을 통일한다. 이후 

전처리가 끝난 텍스트 데이터를 문서와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행렬인 DTM 

(Document-Term Matrix)로 구성한다. DTM을 살펴본 후 희소 단어를 삭제하거나 추

가 정제 작업을 진행했다.

나. 데이터 분석전략

가) 토픽 모델링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청년 이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시각을 탐구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의 비정형 텍스트 문서에서 

의미 있는 주제(topic)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다(Blei, Ng, & Jordan, 2003). 토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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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문서 단어 행렬인 DTM을 바탕으로 문서에 잠재해 있는 주제들의 등장 확률을 추정한

다(백영민, 2017). 토픽 모델링에서는 문서를 단어의 집합(bag-of-word)으로 정의하고, 

각 단어가 어떠한 문서에 나타날 확률은 해당 문서가 잠재하고 있는 주제에 기반한다. 

특정한 단어들이 문서에서 함께 등장하는 확률을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잠재하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Blei, Ng, & Jordan, 2003; 백영

민 2017). 예를 들어, 우리는 부동산 관련 문서에서는 아파트, 집값, 전세 등의 단어가 

함께 자주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뉴스 기사에 아파트, 집값, 전세의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면 그 기사는 높은 확률로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잠재하고 있을 것이

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여러 기법 중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을 활용해서 청년 이슈 관련 사설을 분석했다. STM은 가장 먼저 개발된 

토픽 모델링 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서 문서 단위의 특징이 주제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법이다 (Roberts, Stewart, & Tingley, 

2019). STM은 문서 내 단어의 동시 출현 비율에 기반해 잠재된 주제의 분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도출된 주제(토픽)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문서의 저자나 

시기 등의 문서가 가지는 요인들이 주제의 분포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

서 다르다 (Roberts et al., 2019). STM을 사용해서 분석할 경우, 문서 데이터가 가지는 

요인에 따른 주제의 분포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사에 따른 특정 주제의 

발현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TM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1) 10년간 한국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은 

어떠한 주제들을 통해 청년 이슈를 논의해왔는지 확인하고, 2) 사설에서 도출된 청년 

이슈의 각 주제들이 시기별, 언론사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각 

언론사가 시기에 따라 어떠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청년 이슈 어젠다를 제시해왔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주제의 분포 변화는 청년 관련해서 주요 사건 사고, 또는 

정책 입안 등이 일어난 시점과 연결해 분석할 수 있다.

나) 의미 연결망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방법을 텍스트 

분석에 차용한 것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의 각 노드를 단어로 치환하고, 단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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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출현 빈도를 활용해 연결망을 그리고, 이를 통해 텍스트들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권호천, 2017; 차민경, 권상희, 2015). 특정 단어들이 공동으로 자주 등장

한다면, 이를 연결하고 그 연결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의미를 추론하

는 분석 방법이다(권호천, 2017). 또, 의미 연결망 분석은 중심성을 계산해 네트워크 내에

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역할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권호천, 2017).

이 연구에서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설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망을 그리고 

그 연결 패턴을 파악해 이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가 어떠한 단어들로 연결되어 

담론을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미 연결망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함께 

결합하여,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주제별로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픽 모델링에서 추출된 각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설이 가지는 의미 구조와 이것이 잠재하고 

있는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3) 토픽 모델링 연구결과

가. 토픽 수 결정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는 토픽의 수를 연구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토픽 수를 너무 

적거나 많게 설정할 경우 토픽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별 토픽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

지 않아 토픽을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적절한 토픽의 수는 다양한 토픽의 수를 설정한 

다수의 모델을 실행한 후, 각 모델의 Exclusivity, Held-out likelihood, Lower bound, 

Residuals, Semantic coherence 등 진단 척도 값을 비교해 결정한다. Exclusivity, 

Held-out likelihood, Semantic coherence는 높을수록 좋은 모형, Lower bound, 

Residuals는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아래 그림 【그림 Ⅲ-10】은 토픽의 수를 2에서 

50까지 2단위로 증가하며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을 때 각 모형의 적절성을 진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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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토픽 모델링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검증 결과, Semantic coherence를 제외하고는 토픽 결정에 필요한 정보 값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Semantic coherenc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8개의 토픽

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기 때문에 18개 토픽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나. 토픽의 구성

STM의 분석 결과 도출된 18개의 토픽은 다음 <표 Ⅲ-22>와 같다. 각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토픽의 이름을 부여했다. 주요 단어는 Highest Prob 값과 

FREX 값을 기준으로 상위 20개의 단어를 제시했다. Highest Prob 값은 특정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를 뜻한다. FREX 값이 높은 단어는 특정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면서, 다른 토픽과 해당 토픽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청년”은 모든 토픽에서 Highest Prob 값이 높을 수 있지만 FREX 값은 높지 않을 것이다. 

모든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토픽을 다른 토픽과 구분하는 역할은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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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별로 대표 단어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22>와 같다. 

첫 번째 토픽인 ‘청년과 정치’는 대표, 정치, 청년, 정당, 의원, 진보정당, 세대교체, 

비례대표, 공천, 최고위원 등을 주요 단어로 가지고 있는 정치 관련 토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을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 기사들은 아래와 같다. 청년 정치인의 등장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주요 발언 등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직과 취업’ 토픽은 청년, 일자리, 취업, 고용, 구직, 농업, 취업, 창업, 구직자 

등을 주요 단어로 가지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주제로 추측할 수 있다.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청년 고용장려금 관련 사설(“[사설]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 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청년 실업률 관련 사설([사설]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등이 이 주제를 담고 있다.

세 번째 ‘주택정책’에서는 주택, 정부, 청년, 부동산, 집값, 세입자, 임대차, 다주택자, 

분양 등 주택과 관련한 주제를 담고 있다. 청년의 전세사기, 주거 안정 등과 관련한 기사들

이 해당 토픽을 포함한 주요 기사로 나타났다. 

이어서 네 번째 ‘임금과 실업률’ 은 일자리, 고용, 정부, 경제, 취업자, 최저임금, 통계 

등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한 토픽이다.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로 촉발된 청년의 실업이나 국가 경제지표의 악화와 

관련된 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토픽의 주요 단어는 

노동자, 노동, 안전, 정규, 구의역, 서울 메트로, 컨테이너 등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노동현

장에서 발생한 청년의 산재 사건들과 노동환경과 관련한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주요 기사들

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대학과 교육’, ‘채용비리’ 등 청년 이슈와 연계되는 토픽별 주제가 그룹화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과 교육’에서는 대학, 교육, 교사, 강사, 학생, 교육청 등으로 

단어들이 가리키는 주제는 청년들의 교육과 대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용비

리’에서는 채용, 수사, 경찰, 검찰, 조씨, 진술, 건조물, 청탁 등으로 주요 뉴스를 살펴봐도 

취업비리, 불공정 채용 등의 이슈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을 주제로 한 사설을 기반으

로 토픽별 그룹핑을 한 결과 최근 청년 이슈로 등장한 사건들과 긴밀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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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토픽 이름 구분 단어

Topic 1
청년과 
정치

Highest 
Prob

대표, 정치, 청년, 정당, 의원, 공천, 총선, 후보, 보수, 선거, 국민의힘, 들이, 
민주, 국민, 여성, 사람, 대선, 정의, 비례대표, 이준 

FREX
진보정당, 세대교체, 비례대표, 공천, 최고위원, 이준석, 위성, 당원, 정당, 영입, 
전당대회, 당대표, 안씨, 비례대표제, 중진, 더민주, 보수, 경선, 정수, 진보 

Topic 2
 구직과 

취업

Highest 
Prob

청년, 일자리, 취업, 고용, 정부, 기업, 들이, 지원, 실업률, 채용, 중소기업, 
문제, 사회, 대기업, 대책, 구직, 창업, 지난해, 희망, 창출 

FREX
구직, 농업, 취업, 창업, 구직자, 대졸, 펀드, 중소기업, 준비생, 실업률, 박람회, 

취업률, 희망, 청년, 취업난, 공채, 자격증, 고용보험, 실업, 귀농

Topic 3 주택정책

Highest 
Prob

주택, 정부, 청년, 부동산, 집값, 정책, 서울, 공급, 전세, 시장, 아파트, 사업, 
대책, 들이, 대출, 임대주택, 가구, 공공, 주거, 시민

FREX
세입자, 임대차, 다주택자, 분양, 전세금,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 아파트, 집값, 
주택, 임대, 매물, 깡통, 월세, 재개발, 무주택자, 입주자, 누구나집, 분양가 

Topic 4
임금과 
실업률

Highest 
Prob

일자리, 고용, 정부, 경제, 최저임금, 소득, 정책, 취업자, 통계, 실업률, 청년, 
감소, 성장, 이후, 증가, 인상, 세금, 지난해, 상황, 올해 

FREX
취업자, 최저임금, 통계, 분기, 체감, 감소, 단기, 지표, 자영업, 증가, 연속, 

부진, 실업률, 최악, 자영업자, 일자리, 실업자, 수치, 기록, 소득

Topic 5
노동환경, 
산업재해

Highest 
Prob

노동자, 노동, 안전, 정규, 청년, 위험, 죽음, 정부, 들이, 업무, 작업, 산재, 
현장, 사회, 사망, 재해, 사고, 기업, 중대, 책임 

FREX
구의역, 서울메트로, 컨테이너, 산재, 김용균씨, 재해, 스크린, 처벌법, 안전, 죽음, 
하청업체, 외주, 사고, 이선호씨, 블랙, 노동자, 하청, 작업, 산업재해, 평택항 

Topic 6 노동조합

Highest 
Prob

노조, 정규, 현대, 민노총, 청년, 일자리, 공장, 파업, 전환, 정부, 고용, 채용, 
요구, 기득권, 들이, 대기업, 조합원, 노동, 자동차, 회사 

FREX
단체협약, 민노총, 파업, 현대, 노조, 조합원, 노조원, 생산직, 귀족, 서울교통공사, 
공장, 인천공항공사, 기아차, 세습, 연봉, 점거, 민노총이, 자동차, 인천공항, 총파업 

Topic 7 사회문제

Highest 
Prob

정부, 가상, 화폐, 북한, 거래, 들이, 한국, 사회, 문제, 청년, 교황, 가족, 피해
자, 우리, 미국, 국민, 기업, 인권, 국내, 발표 

FREX
교황, 프란치스코, 화폐, 추방, 가상, 배상, 위안부, 웜비어, 꽃동네, 민가협, 
홍콩, 징용, 강제동원, 신부, 종교, 병역, 거래, 가톨릭, 인권, 롯데그룹

Topic 8
대통령 
선거

Highest 
Prob

후보, 공약, 대선, 국민, 이재, 정책, 국민의힘, 청년, 선거, 들이, 윤석열, 더불
어민주당, 주자, 기본, 유권자, 대통령, 문제, 대표, 토론, 지사 

FREX
후보, 공약, 지사, 주자, 이재, 선대, 대선, 토론회, 안철수, 토론, 유권자, 기본, 

대선후보, 유력, 여가, 국민의힘, 비전, 총장, 선거운동, 의당 

Topic 9
의회와 
정치

Highest 
Prob

국회, 의원, 대표, 민주, 법안, 야당, 처리, 국민, 원내, 여당, 여야, 문제, 청년, 
총선, 민생, 정치, 위원장, 통과, 새누리당, 연합 

FREX
원내, 처리, 세비, 법안, 국감, 획정, 본회의, 임시국회, 새정치, 정기국회, 
의원, 방지법, 민주, 선거구, 연합, 친박, 상임위, 국회, 새누리당, 테러 

표 Ⅲ-22. 18개 토픽별 대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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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토픽 이름 구분 단어

Topic 
10

고용과 
정년

Highest 
Prob

임금, 정규, 고용, 기업, 정부, 청년, 피크, 채용, 정년, 대기업, 일자리, 도입, 
근로자, 연장,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 들이, 공무원, 공기업 

FREX
피크, 임금, 정년, 시간제, 호봉, 인턴, 임금체계, 인건비, 직무, 공기업, 공공기
관, 연장, 근로자, 신규, 도입, 불이익, 공공부문, 통상임금, 제가, 대기업 

Topic 
11

노사협의

Highest 
Prob

개혁, 노동, 노사, 정부, 사회, 정규, 대표, 합의, 노동계, 대화, 문제, 노동시장, 
청년, 경사, 노위, 논의, 참여, 대타협, 경제, 국회

FREX
경사, 노위, 대타협, 노사, 공무원연금, 기구, 한국노총, 대화, 노동계, 합의안,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합의, 한국노총이, 개혁안, 의결, 개혁, 협상, 타협, 불참

Topic 
12

저출산과 
고령화

Highest 
Prob

사회, 청년, 연금, 인구, 문제, 저출산, 노인, 소득, 대책, 정부, 국민연금, 고령
화, 국가, 정책, 출산, 경제, 부담, 미래, 감소, 결혼

FREX
출산율, 저출산, 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연금, 빈곤, 결혼, 합계출산율, 노인, 
인구, 고령, 노후, 보험료, 육아, 출생, 육아휴직, 연령, 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Topic 
13

대한민국

Highest 
Prob

우리, 민국, 대한, 사회, 세계, 들이, 정부, 시민, 나라, 청년, 촛불, 국민, 평화, 
올림픽, 운동, 정치, 역사, 국가, 민주주의, 미국 

FREX
광복, 올림픽, 한복, 임정, 통일, 민족, 장군, 촛불, 창간, 평화, 분단, 독립, 

테니스, 우승, 우크라이나, 평창, 민국, 수산, 영웅, 남북 

Topic 
14

대통령

Highest 
Prob

대통령, 국민, 정부, 국정, 대통령의, 경제, 청와대, 장관, 정책, 인사, 문재, 
문제, 정권, 당선인, 박근혜, 지지율, 야당, 후보자, 개혁, 과제 

FREX
당선인, 대통령의, 국정, 대통령, 인수, 청와대, 후보자, 국정운영, 소통, 임명, 

지지율, 취임, 연설, 내각, 당선자, 인사, 청와대가, 개헌, 인선, 청산 

Topic 
15

대학과 
교육

Highest 
Prob

대학, 교육, 학생, 교사, 문제, 들이, 학교, 정부, 지방, 사회, 필요, 때문, 교수, 
인재, 수도권, 과정, 정책, 방안, 등록금, 중앙 

FREX
교사, 강사, 학생, 대학, 교육청, 인문학, 교육, 학교, 학과, 등록금, 학력, 임용, 

교원, 수업, 초등학교, 사설, 정원, 탈북자, 지방, 이력서 

Topic 
16

정부 
예산과 
재정

Highest 
Prob

정부, 조원, 예산, 재정, 세금, 추경, 지원, 내년, 국가, 국민, 복지, 부채, 청년, 
지급, 올해, 금리, 지원금, 만원, 사업, 편성 

FREX
조원, 부채, 세수, 채무, 편성, 지원금, 금리, 예산, 지출, 재정, 나랏빚, 국채, 

추경, 재난, 현금, 선심, 증액, 건전, 살포, 예산안 

Topic 
17

채용비리

Highest 
Prob

채용, 수사, 경찰, 검찰, 청년, 의혹, 장관, 사건, 사실, 정권, 조국, 혐의, 감사, 
대통령, 의원, 아들, 청탁, 공정, 비리, 정부 

FREX
조씨, 진술, 건조물, 청탁, 중진공, 수사, 검찰, 대자보, 비리, 강원랜드, 혐의, 

조국, 감사, 기소, 침입, 아들, 재판, 특혜, 경찰, 조작 

Topic 
18

경제와 
산업

Highest 
Prob

경제, 기업, 규제, 성장, 한국, 정부, 개혁, 투자, 세계, 우리, 산업, 일자리, 
미국, 정책, 노동, 혁신, 해외, 수출, 대기업, 중국 

FREX
규제, 수출, 반도체, 해외, 법인세, 성장률, 글로벌, 저성장, 성장, 스타트, 

경쟁력, 투자, 활력, 규제개혁, 무역, 육성, 삼성, 전자, 산업,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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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픽의 분포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주제는 ‘일자리-임금과 실업률’이다. 그다음으로 

‘일자리-구직과 취업’, ‘정부 예산과 재정’, 그리고 ‘주택정책’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해당 

기간 동안 경제 관련 주제가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한국의 주요 5대 일간지

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 중 경제적인 이슈,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자주 다루었

으며, 일자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언론이 일자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뉴스를 접하는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Ⅲ-11. 토픽 단위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분석 결과

라. 토픽 간 관계

각 토픽의 주요 단어와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전체 토픽들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관련 주제, 정치 관련 주제 등 유사한 주제들로 군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분석은 토픽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어, 상관관계 값을 바탕으로 토픽 간 군집을 그려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Ⅲ-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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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토픽 단위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그림 Ⅲ-12】를 보면, 총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일자리 중에서도 취업 관련으로 토픽2 ‘구직과 취업’, 토픽4 ‘임금과 실업률’, 

토픽18 ‘경제와 산업’이 하나의 군집 형태를 이루었다. 두 번째 또한 일자리 관련 영역으로  

토픽6 ‘노동조합’, 토픽10 ‘고용과 정년’, 토픽11 ‘노사협의’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가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구직과 취업, 실업에 관한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면 두 번째 클러스터는 고용된 청년의 노동권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으로 구분되는 취업 형태 등 노동문제와 관련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세 번째 군집은 토픽1 ‘청년정치’, 토픽9 ‘의회정치’, 토픽14 ‘중앙정부와 청년

정책’으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 청년 정치인

의 숫자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중앙정부 위원회 참여 증대, 의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청년층에 대한 이슈가 정치체계와 

긴밀한 연결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pter 3.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95

(4)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서 도출된 각 토픽에서 많이 나타난 주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단어

들의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았다. 18개의 토픽에서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각각 

7개의 단어를 뽑아 단어들이 토픽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의미 연결망 

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 Ⅲ-13】과 같다.

시각화된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0년간 5개 주요 일간지 청년 관련 사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청년”과 “정부”이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과 정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존재하고, 

일자리와 맞물려 노동, 정규(직), 고용, 기업과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망에서도 청년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을 중심으로는 대표, 의원과 같은 단어와 연결되며 정치적인 토픽의 군집을 형성

하고 있고, 한편으로 노동자, 위험, 안전, 죽음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토픽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청년이 문제와 연결되면 저출산, 노인, 인구와 같은 저출산문제와 교육, 

학업, 학생과 같은 교육문제 두 가지로 연결된다. 청년과 관련해서 사설이 언급한 두 가지 

문제가 저출산과 교육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는 정책과 경제 두 가지 주요 단어가 연결된다. 정책은 소득, 최저임금 

등의 정책과 연결되고, 또 청와대, 대통령, 국민 등과 연결돼 정치 주제의 군집도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는 규제, 성장, 추경 등 정부 재정 및 경제 상황과 같은 군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Ⅲ-13. 주요 신문사 사설 ‘청년’ 키워드 중심 의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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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 보도자료 분석

(1) 데이터 수집

최근 3개월(2023년 5월 1일~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제목 또는 내용에 “청년” 키워드

를 포함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집했다. 유관 부서에서 ‘청년’ 대상 또는 ‘청년’을 주제로 

실행하는 정책, 행사 등 다양한 주제로 보도자료가 수집됐다. 보도자료는 각 부처의 홈페이

지에 게재된 것을 수집했다. 총 592건의 보도자료를 수집했다. 각 부처별로 수집된 데이터

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301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가 120건, 보건복지부가 115건을 발표했다.

부처 보도자료 수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37

고용노동부 301

교육부 19

국토교통부 120

보건복지부 115

합계 592

표 Ⅲ-23. 부처별 보도자료 수

단위: 건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속 등장 단어를 출현 빈도와 tf-idf 값을 

산출해 각 부처가 전달하고자 한 주요 청년 의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tf-idf 값은 각 단어의 

출현 빈도(term frequency)와 역문서 빈도(inversed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에 각 단어가 출현한 문서 수를 기준값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문서에서 동일하게 많이 출현한 단어와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출현한 단어가 있다면,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출현한 단어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청년”이 포함

될 것이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청년”일 것이다. 또 영어의 관사와 같이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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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단어들은 빈출하지만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보다는 많이 등장하되,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등장 빈도와 tf-idf 값을 동시에 고려해 보도자료의 주제

를 탐색하고자 한다.

보도자료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로 정리한 후, 토픽 모델링 분석과 

유사한 방식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토큰화하였다. 특수문자, 숫자 등 불용어를 삭제하고, 

한글 형태소를 기반으로 문장들을 토큰화한 후, 명사 단어들만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단어 뭉치를 바탕으로 최빈 단어, tf-idf 상위 단어를 뽑고, 상위 단어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와 연결망 그래프를 그렸다.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그려 단어들의 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다음 【그림 Ⅲ-14】는 전체 보도자료의 의미 연결망 그래프이다. 그림

에서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주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과 지원은 필요, 

확대, 정부, 대상, 다양, 추진, 계획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군집을 이루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가 많았

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고용, 기업, 취업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연결되며 

정부부처들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요 의제로 일자리 관련 메시지를 주로 전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4. 3개월(23. 5~23.7) 중앙부처 ‘청년’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98 |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3) 연구결과

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의 주어 단어는 빈도 기준으로는 청년, 정책, 지

원, 참여, 정부, 확대 등으로 정부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tf-idf 

중심으로 보면 인턴, 공작소, 심사, 기업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의 주요 사업이었던 청년공작소와 주요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청년참여, 

정보, 정책제안 등 청년 대상으로 주요 부처의 청년정책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과 동시에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빈출 높은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청년 1136 인턴 0.35

정책 340 공작소 0.30

지원 193 심사 0.30

참여 165 기업 0.27

정부 102 제안 0.25

과제 100 검토 0.23

확대 95 주제 0.22

계획 87 과제 0.21

사업 87 연구기관 0.21

경험 84 채용 0.21

다양 74 가구 0.20

예정 72 공모전 0.20

추진 71 지역 0.19

들이 67 보좌역 0.18

진행 67 정책조정위원회 0.18

평가 66 선정 0.17

하기 66 최종 0.16

표 Ⅲ-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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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 보도자료 단어 간 의미 연결망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포털의 경우 청년, 참여, 정책이 주요하게 연결되고, 부처, 정부, 국무, 

조정실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청년포털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빈출 높은 tf-idf

국무 65 평가 0.15

조정실 63 위원 0.15

채용 63 기후 0.15

분야 62 연사 0.14

반영 58 발제 0.14

주거 57 타당성 0.14

인턴 56 경험 0.14

교육 54 사업 0.14

부처 53 만원 0.13

일자리 50 확대 0.13

위원 49 회의 0.13

지역 49 창업 0.13

기업 48 기술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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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보다는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용한 단어도 많지 않고, 단어 간의 독특한 연결이나 특수한 단어의 출현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6.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의미 연결망

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 관찰된 주요 단어는 청년, 지원, 기업, 취업, 고용,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tf-idf를 통해서 보면 해외취업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 이 외에 채용, 

기업, 공단, 취업의 순으로 중요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외취업 및 취업 관련 주제를 보도자

료로 자주 배포했음을 알 수 있다. 부처 성격상 채용과 취업, 특히 해외취업 관련 메시지를 

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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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청년 2089 해외취업 2.34

지원 1629 채용 2.18

기업 1134 기업 1.96

취업 1082 공단 1.74

고용 1056 취업 1.63

채용 811 일자리 1.59

일자리 745 사회적기업 1.59

참여 670 디지털 1.57

고용노동 612 경험 1.44

서비스 597 고용 1.35

제공 559 근로자 1.35

사업 553 근로시간 1.33

경험 471 프로그램 1.30

운영 455 서비스 1.28

프로그램 435 지원 1.27

확대 417 사업 1.25

현장 409 구직자 1.24

센터 387 센터 1.21

다양 385 직업 1.20

정부 382 공정 1.18

분야 372 취업자 1.18

계획 357 면접 1.18

직업 350 참여 1.16

교육 345 국민 1.11

선정 331 기사 1.11

역량 328 노동 1.10

장관 327 임금 1.09

구직자 326 훈련 1.08

산업 323 선정 1.08

디지털 315 산업 1.07

표 Ⅲ-25.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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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과 지원, 고용노동, 고용, 제공, 취업, 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부처의 주요 사업은 고용과 관련된 것이고 청년 관련해서도 

고용과 채용 관련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정식 장관의 

행보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의미 연결망



Chapter 3.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103

다. 교육부

빈출 단어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부는 청년보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 외에도 지원, 창업, 대학, 학생 등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와 취업에 대한 단어가 

많이 관찰됐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보면 창업, 청소년, 청년, 자문단 등의 단어가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교육부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된 어젠다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교육과 청년이 가장 중심에 

중요한 단어로 나타난 가운데 지원, 창업, 대학의 단어가 크게 나타나 있다.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교육 143 창업 0.30

청년 103 청소년 0.25

지원 76 청년 0.19

창업 61 자문단 0.18

대학 58 평화 0.16

학생 55 유네스코 0.16

정책 44 대출 0.15

취업 38 예선 0.15

예정 37 기숙사 0.14

청소년 34 정책 0.14

대학생 31 금융권 0.14

지역 31 결선 0.14

취업률 30 평균 0.14

분야 29 모니터 0.14

대비 28 포럼 0.13

졸업자 28 창업가 0.13

들이 27 채용 0.13

참여 27 교육개혁 0.12

대출 26 정신 0.12

사회 26 미래교육 0.12

표 Ⅲ-26.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술 및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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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교육부는 분석 기간 동안 배포한 보도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들의 연결망이 

비교적 단순하다. 다른 부처와 달리 청년이 중심으로 등장하지 않고, 교육이 중심 단어로 

등장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부총리,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주요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육부 

장관의 메시지나 행보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 

개최, 계획 등 사업 진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출 높은 tf-idf

개최 24 우리나라 0.12

기업 24 동아리 0.12

부총리 24 토론회 0.12

창업가 23 공교육비 0.12

학자금 23 지원 0.12

기준 22 학자금 0.11

우수 22 전환 0.11

준비 22 체험 0.11

과정 21 연합 0.10

디지털 21 행복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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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장 많이 관찰된 단어는 청년이고, 그다음으로 국토, 지원, 교통, 

주택 등이 자주 출현하는 단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으로 다루는 주제 관련 

단어들이 자주 관찰됐다. tf-idf 값을 기준으로는 기업, 정책, 공급, 청약, 전세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의 주거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도자료로 많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청년 795 기업 0.87

국토 559 정책 0.68

지원 556 공급 0.66

교통 504 청약 0.63

주택 431 전세 0.63

표 Ⅲ-27.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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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높은 tf-idf

공급 343 신혼 0.63

사업 335 철도 0.62

계획 316 매입 0.61

주거 268 부부 0.61

장관 253 주택 0.61

관리 245 사업 0.54

추진 238 지구 0.54

예정 232 임대주택 0.52

정책 232 안전 0.51

지역 228 지역 0.49

기업 217 국민 0.49

확대 217 관리 0.48

마련 214 항공 0.46

국민 195 새싹 0.45

도시 180 모집 0.44

전세 179 주거 0.44

안전 174 공사 0.44

개선 169 활동 0.43

공공 167 입주자 0.42

다양 162 도시 0.42

분야 161 한국 0.42

참여 160 가구 0.41

하기 158 디지털 0.41

가구 150 채용 0.41

이번 148 분야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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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단어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교통, 국토, 

장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부처와 같이 원희룡 장관의 이름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장관의 메시지와 행보가 보도자료에 자주 주요하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추진, 다양, 참여, 마련의 단어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연결망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사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배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과 관련해서 주택정책 보도자료가 다수 배포되었고, 해당 주제의 보도자료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해당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했을 것이다. 

이것이 연결망에서 강하게 연결되는 형태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국토교통

부에서는 청년 관련 주택정책에 대해 자주 메시지를 구성해 배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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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빈출한 단어는 지원, 청년, 서비스, 자립, 보건복지부 등이

었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자립, 사회서비스, 연금, 

자살 등이 주요 단어였다. 보건복지부의 청년 관련 주요 이슈는 자립과 연금, 자살예방 

등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정책과 행사들이 보도자료로 자주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자립이나 복지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지원 906 국민연금 1.42

청년 827 자립 1.01

표 Ⅲ-28.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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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높은 tf-idf

서비스 422 사회서비스 0.87

자립 365 연금 0.87

보건복지부 355 자살 0.84

사회 297 개혁 0.79

아동 266 돌봄 0.74

제공 252 의견 0.72

복지 249 사업단 0.72

확대 240 서비스 0.71

사업 237 고독 0.68

돌봄 236 아동 0.67

준비 219 간담회 0.66

강화 217 저출산 0.63

대상 217 자살예방 0.63

국민 216 사업 0.60

지역 216 복지 0.57

추진 211 준비 0.52

자살 207 사업장 0.51

필요 195 지역 0.51

정부 194 제공 0.49

정책 193 시설 0.49

국민연금 181 어린이 0.48

계획 180 지원 0.48

사회서비스 175 정책 0.48

발굴 171 국민 0.48

체계 170 신청 0.47

하기 162 발굴 0.47

마련 159 노숙인 0.47

가구 158 차관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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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그림 Ⅲ-24】에서는 청년, 지원, 보건복

지부가 중심 단어로 나타났다. 지원에서 보건, 돌봄, 복지로, 또 서비스, 사회, 필요, 계획 

등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인 복지와 돌봄서비스 관련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 정부, 대상 등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Ⅲ-24.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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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부처별 보도자료 중요 단어 비교

5개 부처의 전체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최빈 단어를 확인해 보았다.【그림 Ⅲ-25】의 

워드 클라우드는 5개 부처의 전제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100개의 단어로 그린 

것이다.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교통, 국토, 주택이 자주 등장한 

단어이다. 이 외에도 주거, 계획, 사업 등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5.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전체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부처별로 상위 빈출 단어와 부처별 tf-idf 값을 비교했다. 【그림 Ⅲ-26】은 

부처별 최빈 단어 10개와 tf-idf 상위 단어 10개를 뽑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빈출 

단어를 살펴보면 모든 부처에서 “청년”이 1위 또는 2위로 많이 관찰됐다. 또, “지원”이 

1~3위로 많이 출현한 단어로 나타났다. 모든 부처에서 청년 또는 무엇인가를 지원하는 

정책 또는 사업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많이 전달된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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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주요 정책, 업무 등과 관련된 단어가 최빈 단어로 관찰됐다.    

각 부처별로 해당 부처에서만 많이 관찰되는 주요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부처를 기준으

로 tf-idf 상위 단어를 【그림 Ⅲ-27】과 같이 선정하였다. 즉, tf-idf가 높은 단어는 특정 

부처에서만 많이 관찰돼 해당 부처의 메시지를 다른 부처와 구분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단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포털에서는 공작소, 국무, 조정실, 청조위 등 

포털의 주요 사업과 부처 이름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조선업, 

노동시장, 훈련과정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취업률, 모니터, 부총리, 

유네스코 등이 주요 단어로 관찰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입주자, 지구, 매입, 철도 

등이 주요 단어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고독, 자살, 국민연금, 질환 

등이 주요 단어로 관찰됐다. 이 결과를 통해 각 부처가 주요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한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청년포털의 경우에는 인턴공작소와 관련된 정책이 보도자료로 

많이 배포됐고,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훈련, 해외취업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취업률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왔고,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사안을 주요한 어젠다로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청년 

관련 주제는 자살예방, 고독 등과 관련된 정책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Ⅲ-26. 부처별 청년정책 보도자료 Top10 빈출 단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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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부처별 주요 단어 비교: tf-idf 분석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그려 단어들의 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아래 【그림 Ⅲ-28】은 전체 보도자료의 의미 연결망 그래프이다. 그림

에서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주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과 지원은 필요, 

확대, 정부, 대상, 다양, 추진, 계획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군집을 이루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가 많았

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고용, 기업, 취업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연결되며 

정부부처들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요 의제로 일자리 관련 메시지를 주로 전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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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키워드 중심 전체 의미 연결망

3. 소결 

본 장에서는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와 주요 언론사 사설, 그리고 부처 보도자

료를 중심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프레임과 부처 성격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2차 데이터로 한국행

정연구원에서 시행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공정성과 관련된 시민들

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데이터

를 통해 청년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공정 혹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성의 

어떤 요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총 15개의 세부영역에 따른 공정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30대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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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가장 높았다. 영역별로 공정성 인식에서도 30대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로 청년층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소득별 공정성 인식은 다른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20~30

대의 젊은 응답자 집단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젊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성 인식을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년층 내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인식하고 

평가함에 있어 소득집단별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유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텍스트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사와 정부부처가 청년 이슈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의제와 

청년 이슈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살펴보았다. 

2013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주요 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사설 기사 총 1,822건을 수집해 구조적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토픽 모델링 결과 1,822건의 사설에서 1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18개의 

토픽은 다시 경제적 토픽, 정치적 토픽, 노동 관련 토픽, 기타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8개의 토픽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토픽은 ‘임금과 실업률’이었다. 이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청년의 실업과 국가 경제지표의 악화 등과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는 주제이다. 다음으로 

‘구직과 취업’이 많이 출현했고 ‘정부 예산과 재정’, ‘주택 정책’ 등의 토픽이 뒤를 이었다. 

사설 기사를 중심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한 결과, 토픽 모델링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결망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단어는 ‘청년’과 ‘정부’로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한 군집을 이루고, ‘청년’, ‘정부’,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 정규(직), 고용, 기업과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5개의 주요 언론사는 청년 이슈에 대해 주로 경제와 관련한 프레임을 사용해 

논의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은 청년 이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제를 경제적

인 측면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부족 문제, 즉 실업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촉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 등을 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 1일~2023년 7월 31일 동안 국무조정실 청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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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제목 또는 내용

에 “청년”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5개 부처 총 592개의 보도자료에서 명사 단어들을 추출하여 최빈 단어, tf-idf 값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등을 실시했다. 5개 부처는 ‘청년’과 관련해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5개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모두 주요하게 등장한 

단어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것이다. 정부부처의 ‘청년’ 관련 주요 메시지는 청년

층의 자립, 성장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각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의 최빈 또는 tf-idf 값에 따른 중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청년포털, 고용노동부, 교육부에서는 취업, 창업과 같은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보급 및 지원과 관련한 

단어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 지원 및 자살예방, 연금과 관련한 단어들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부처들의 보도자료에서는 청년은 지원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정책들은 지원과 보호를 위해 구성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론과 정부부처가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관점을 탐색해 보았다. 언론 사설

을 통해 언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청년’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일자리였다. 언론이 인식하

는 가장 핵심적인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언론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와 언론사가 

동시에 해당 의제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의제 역시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이슈는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등장하며 

정부의 여러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공정 이슈와도 결부되어 

정책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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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14)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1 심층면담(IDI) 조사방법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먼저, 청년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공정에 대한 기본 인식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의 청년이고, 조사내용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기본 틀로 삼아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15).

설문 구성은 청년정책 참여 여부와 청년에 대한 연령 및 세대에 대한 인식, 청년의 

삶 전반 및 영역별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 필요성, 평가 및 우선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전반

적인 공정의 의미와 기준, 우리 사회 공정 인식,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 인식, 청년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따른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청년정책 영역별(주거, 일자리, 

14)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고, 김지민 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작업을 
하였음. 

15) 구철회(2022)의 연구에서도 청년 대상의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따른 신뢰를 변수로 삼아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 취업에 따른 공정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 청년정책의 기대수준, 청년정책에 따른 신뢰인식에 대해 유의미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실성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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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문화, 참여)로 구분하여 공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와 부처별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에 따른 요구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의 관점을 재정립한다. 

(1) 조사대상

2023년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34세 일반국민

이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

로 인한 투표 가능 연령 변동(기존 만 19세 이상→개정 만 18세 이상) 등을 고려하여 

18~34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도, 2022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2023년 조사대상 

연령은 조사기준일(2023년 6월 1일) 기준 18~34세이다. 표본 규모는 2,000명을 대상으

로 진행하여 최종 조사 결과 총 2,074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구분 사례수

현재 상태  

학력

취업 상태

무직자 
고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전체 (1,938) 26.7 22.9 50.4 51.0 12.1

성별
남자 (1,002) 31.8 25.7 42.5 50.7 11.7

여자 (936) 20.9 19.7 59.3 51.2 12.5

연령

만 19~24세 (634) 23.8 59.8 16.4 20.6 19.6

만 25~29세 (663) 28.5 9.4 62.1 62.4 12.2

만 30~34세 (641) 27.7 0.7 71.6 68.9 4.7

도시규모

대도시 (1,183) 24.8 24.4 50.8 51.5 10.9

중소도시 (434) 29.7 19.3 51.0 53.5 11.5

농어촌 (321) 29.6 22.2 48.3 45.6 17.1

학력

고졸 이하 (494) 100.0 0.0 0.0 57.6 12.6

대학/대학원 재학 (445) 0.0 100.0 0.0 4.5 17.2

대졸 이상 (999) 0.0 0.0 100.0 68.6 9.4

표 Ⅳ-1.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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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구분 사례수

현재 상태  

학력

취업 상태

무직자 
고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직장유형

민간 (1,207) 32.1 7.6 60.3 71.9 17.6

정부/공공기관 (125) 15.2 5.9 78.9 89.4 10.6

프리랜서 (30) 40.2 17.1 42.7 18.1 20.3

일자리 없음 (576) 16.7 59.4 23.9 0.0 0.0

주거 상태
동거 (1,160) 23.7 32.5 43.8 45.4 13.5

비동거/독립 (778) 31.1 8.9 60.0 59.0 9.9

주거점유
형태

자가 (111) 23.4 2.7 73.9 56.1 6.4

전·월세 (640) 31.9 10.1 58.0 59.3 10.5

기타 (27) 39.8 4.2 56.0 63.5 8.8

부모 동거 (1,160) 23.7 32.5 43.8 45.4 13.5

부모
소득수준

낮은 편 (254) 43.7 22.7 33.6 43.6 16.8

중간 (1,589) 24.6 22.1 53.3 53.2 11.5

높은 편 (95) 10.2 38.7 51.2 32.1 7.2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음 (90) 19.0 34.7 46.3 45.3 11.7

없음 (1,848) 27.1 22.3 50.6 51.2 12.1

대영역 소영역 내용(항목) 문항 번호

청년정책 참여 여부

 청년정책 지원 여부  문87

 청년활동 참여 여부  문88

 청년정책 참여 분야  문89

청
년
인
식

청년 연령

 청년 연령기준 인식  문90

 청년세대 인식  문91

 기성세대 인식  문92

청년 삶
 현재 청년세대 어려움  문93

 현재 청년세대 분야별 어려움  문93-1

청년정책

 청년정책 이해 정도(영역별)  문94

 청년정책 필요성  문95

 청년정책 평가  문96

 청년정책 지원 대상  문97

표 Ⅳ-2. 청년대상 설문조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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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절차

가. 예비조사

2023년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방법, 신규 문항을 중심으로 한 응답자 반응, 

실사 환경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종이설문을 활용한 1:1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으

로 진행한 후 문항 소요시간 및 난이도,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신규 문항에 대한 의견 

등 조사내용과 조사 진행 관련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응답자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표본은 본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 50부16)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표의 난이도나 설문 자체의 불편함 정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

이 다수였으며 조사는 평균 38분 정도 소요되었다. 2022년도 예비조사 당시 전체 소요시

간 평균 41분에서 3분 정도 단축된 결과이며, 1시간 이상 소요된 응답자도 2022년 8명에

서 2023년 0명으로 줄어들었다.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의 이유로는 오래된 경험(교육 여

부, 일자리 시작 시기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기관/정책을 경험해보지 않아 응답

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개인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불쾌감과 전반적으로 설문이 

길어 지루해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16) 총 50부 설문은 성별, 연령대, 취업 여부, 혼인 여부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항목) 문항 번호

공
정
성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의미  문98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문99

 공정 분야 순위  문100

 공정 실현을 위한 필요 정책  문101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 인식  문102

영역별 공정성 인식

 청년정책(일자리) 인식  문103

 청년정책(주거) 인식  문104

 청년정책(교육) 인식  문105

 청년정책 복지·문화 인식  문106

 청년정책 정치·사회 참여 인식  문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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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진행 후 나온 주요 의견을 토대로 신규 문항을 중심으로 정책 설명, 구체적 

제도,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제시하고 이해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는 예시문을 추가하였다. 난이도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면접원이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을 해줄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에 설명을 보충하였으며, 교육 시 해당 내용을 강조하여 

진행하였다.

이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나. 본 조사

2023년도 본 조사는 집계구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원은 집계구 내에 

있는 가구에 방문하여 대상 여부 확인 후 1:1로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태블릿PC 

내 사전 구현된 설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의 부재 또는 응답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종이설

문을 활용한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원칙, 조사표 내용 및 응답방법, 조사 진행방식 등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2023년 6월 8일, 6월 9일, 6월 12일 실시하였다. 교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 

연구진 참여하에 조사회사 담당 연구진이 조사 배경 및 목적, 집계구 활용 및 가구 방문 

시 적격 대상 확인, 진행 절차별 유의사항, 2023년도 조사의 특징 등을 교육하는 조사 

개요 파트, 설문 문항별 의미, 용어 정의, 보기문항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표 교육 파트, 

조사 도구인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본 조사 프로그램에 실제로 접속하여 가구 정보 입력, 

조사 화면 접속 및 진행을 실습해 보는 TAPI 프로그램 교육 파트, 총 3개 파트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원은 사전에 배부된 집계구 내의 유형에 

맞는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조사대상, 내용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 참여를 요청하

였다. 필요에 따라 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 읍면 지역의 경우 동·반장,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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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조사 공문을 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 내에 본 조사대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있다면 성별과 연령대별로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으

며 재택 중인 가구원에 대해 다시 각각 조사 협조를 구한 후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약 적격 연령대 가구원 중 방문 당시에 부재 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치 형태의 조사를 

희망할 경우 조사표 인쇄물 및 조사 가이드를 유치한 후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여 이후에 

방문, 회수하도록 하였다. 유치한 조사표를 회수 시할 떄 조사원은 빠진 응답은 없는지, 

로직상 잘못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1차로 육안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수정하였으며, 유치된 조사표 내용을 TAPI 설문에 

입력 시 사전 설정된 로직에 맞지 않는 경우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확인 후 수정 입력하였다. 

모든 조사대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가 이상 없이 완결되면 조사대상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조사 일정

본 조사의 상세 일정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면접원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담당 연구

원 진행하에 집체 교육 형태로 6월 8일, 6월 9일, 6월 12일 지역별로 진행하였다. 실사는 

총 8주간 진행하였다.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표본설계 2023. 05. 09 ~ 2023. 06. 01. 표본설계 및 집계구 추출, 요도 출력 진행 

예비조사 2023. 05. 16. ~ 2023. 05. 23. 총 50부 조사 완료

조사방법(TAPI) 
프로그램 개발

2023. 05. 08. ~ 2023. 06. 21. 설문, 인터뷰어, 매니저 개발

실사 준비 2023. 05. 10. ~ 2023. 06. 20. 조사원 선발, 교육자료 준비 후 인쇄, 조사물품 배포

조사원 교육
2023. 6. 8 / 2023. 6. 9 /

2023. 6. 12 

오프라인 집체 교육
(6월 8일 대구, 부산/ 6월 9일 광주, 대전

6월 12일 서울)

조사표 최종 확정 2023. 6. 20. 교육 중 수정사항 및 최종검수 반영

본 조사 진행 2023. 6. 21. ~ 2023. 8. 16. 8주 진행

표 Ⅳ-3. 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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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청년 응답자(19~34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이 조사에는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 그와 연관된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공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중 어떤 영역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청년 응답자들은 과연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Ⅳ-

1】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문항을 기술한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였고,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23.9%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14.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년들은 단순히 결과로서의 공정성보다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는 것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가중치 작업 2023. 8. 17. ~ 2023. 9. 08.
데이터 및 접촉일지 활용, 18~34세 / 19~34세 연령 

기준 비율 가중치, 모집단 가중치 작업 

데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 검수

2023. 8. 17. ~ 2023. 9. 15.
2023. 09. 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방문 후 
데이터 검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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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인식하는 공정 개념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938) 34.3 12.3 15.1 23.9 14.3

성별
남 자 (1,002) 33.2 12.2 15.5 25.0 14.2

여 자 (936) 35.7 12.5 14.7 22.8 14.4

연령

만 1 9 ~ 2 4 세 (634) 34.0 12.4 14.6 22.0 16.8

만 2 5 ~ 2 9 세 (663) 36.0 11.7 16.2 23.2 13.0

만 3 0 ~ 3 4 세 (641) 33.0 12.9 14.4 26.6 1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36.9 12.9 15.1 21.0 13.9

중 소 도 시 (434) 29.0 11.1 16.0 31.6 12.4

농 어 촌 (321) 32.1 11.9 13.7 24.1 18.2

학력

고 졸 이 하 (494) 36.7 10.7 15.3 24.3 1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30.3 14.4 15.6 22.1 17.5

대 졸 이 상 (999) 34.9 12.3 14.8 24.6 1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
규 직

(982) 33.6 12.5 14.7 26.2 12.9

임금근로자-비
정 규 직

(238) 42.5 6.5 17.5 19.3 14.2

비 임 금 근 로 자 (142) 34.9 11.8 12.0 26.8 14.6

일 자 리  없 음 (576) 32.1 14.6 15.5 21.2 16.6

직장유형

민 간 (1,207) 34.8 11.8 14.8 25.3 13.4

정부/ 공공기관 (125) 38.6 7.5 16.2 24.6 13.1

프 리 랜 서 (30) 41.3 12.3 16.2 18.6 11.6

일 자 리  없 음 (576) 32.1 14.6 15.5 21.2 16.6

주거 상태
동 거 (1,160) 32.5 13.4 14.6 23.7 15.8

비 동 거 / 독 립 (778) 37.1 10.8 15.7 24.2 12.1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33.8 11.9 20.9 27.0 6.5

전 · 월 세 (640) 37.6 10.7 14.6 23.9 13.2

기 타 (27) 36.7 9.8 24.3 20.9 8.4

부 모  동 거 (1,160) 32.5 13.4 14.6 23.7 15.8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36.2 14.2 13.1 24.0 12.5

중 간 (1,589) 34.0 11.9 15.3 24.4 14.3

높 은 편 (95) 33.9 14.6 18.5 13.8 19.3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25.4 13.0 21.2 25.0 15.5

없 음 (1,848) 34.8 12.3 14.8 23.9 14.2

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② 경쟁을 위한 자원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③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④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⑤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표 Ⅳ-4.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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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그림 Ⅳ-2】는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6%,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서 총 43.8%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한편, 다소 공정하다는 응답은 16.3%,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0.3%를 기록하여 총 

16.6%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청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 공정 인식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점/5점)

전 체 (1,938) 2.6 41.2 39.5 16.3 0.3 2.7

성별
남 자 (1,002) 2.9 41.4 38.8 16.3 0.4 2.7

여 자 (936) 2.3 40.8 40.3 16.3 0.2 2.7

연령

만 1 9 ~ 2 4 세 (634) 2.1 39.4 39.7 18.1 0.8 2.8

만 2 5 ~ 2 9 세 (663) 3.6 44.2 37.8 14.3 0.1 2.6

만 3 0 ~ 3 4 세 (641) 2.2 39.8 41.2 16.8 0.1 2.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0 38.3 42.1 17.3 0.3 2.8

중 소 도 시 (434) 4.3 47.0 32.1 16.4 0.2 2.6

농 어 촌 (321) 2.6 43.9 40.1 12.8 0.6 2.7

학력

고 졸 이 하 (494) 2.8 41.8 40.7 14.4 0.4 2.7

대 학 / 대학 원 
재 학

(445) 2.6 39.4 37.4 19.8 0.9 2.8

대 졸 이 상 (999) 2.6 41.6 39.9 15.8 0.1 2.7

표 Ⅳ-5.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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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그렇다면, 청년 응답자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와 관련한 

분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3.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뒤이어서, 20.0%의 응답자들이 주거와 관련하여 이를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는 8.2%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 응답하였다.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 공정 인식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점/5점)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3 41.3 39.5 16.8 0.1 2.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6 50.7 35.0 10.4 0.3 2.5

비임금근로자 (142) 3.4 34.5 49.0 13.1 0.0 2.7

일 자리  없 음 (576) 2.7 38.7 39.0 18.7 0.9 2.8

직장유형

민 간 (1,207) 2.5 41.9 39.6 16.0 0.1 2.7

정부/공공기관 (125) 4.2 41.3 43.3 11.3 0.0 2.6

프 리 랜 서 (30) 3.1 59.0 32.6 2.8 2.6 2.4

일 자리  없 음 (576) 2.7 38.7 39.0 18.7 0.9 2.8

주거 상태
동 거 (1,160) 2.6 40.9 38.4 17.5 0.5 2.7

비 동 거 / 독 립 (778) 2.7 41.5 41.1 14.6 0.1 2.7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3.5 39.5 37.0 19.2 0.7 2.7

전 · 월 세 (640) 2.5 42.4 41.2 13.9 0.0 2.7

기 타 (27) 4.5 25.9 55.7 14.0 0.0 2.8

부 모  동 거 (1,160) 2.6 40.9 38.4 17.5 0.5 2.7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4.6 47.0 32.5 15.9 0.0 2.6

중 간 (1,589) 2.2 40.9 40.9 15.6 0.4 2.7

높 은 편 (95) 4.0 27.4 35.7 32.0 0.9 3.0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5.0 32.9 40.0 21.2 0.8 2.8

없 음 (1,848) 2.5 41.6 39.5 16.1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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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구분 사례수

공정하지 않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기타 없음

전 체 (1,938) 43.7 20.0 8.2 11.4 11.7 0.0 5.0

성별
남 자 (1,002) 43.7 19.7 8.9 10.3 12.3 0.0 5.1

여 자 (936) 43.8 20.2 7.4 12.6 11.1 0.1 4.9

연령

만 1 9 ~ 2 4 세 (634) 43.0 19.2 10.1 9.2 13.3 0.0 5.2

만 2 5 ~ 2 9 세 (663) 44.8 20.8 7.9 11.7 10.5 0.1 4.2

만 3 0 ~ 3 4 세 (641) 43.3 19.8 6.6 13.2 11.6 0.0 5.6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45.0 18.1 8.2 12.5 11.0 0.1 5.2

중 소 도 시 (434) 38.4 22.4 10.0 10.3 15.3 0.0 3.6

농 어 촌 (321) 46.3 23.3 5.7 8.9 9.8 0.0 6.0

학력

고 졸 이 하 (494) 50.0 18.0 7.2 11.3 10.5 0.0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39.9 19.6 10.8 9.8 13.6 0.0 6.5

대 졸 이 상 (999) 42.2 21.1 7.5 12.2 11.6 0.1 5.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3.2 19.7 7.6 12.5 12.3 0.1 4.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42.4 23.2 10.5 9.3 12.7 0.0 1.8

비 임 금 근 로 자 (142) 41.0 22.4 6.9 18.9 7.7 0.0 3.1

일 자 리  없 음 (576) 45.9 18.5 8.5 8.4 11.4 0.0 7.3

직장유형

민 간 (1,207) 42.3 20.8 8.1 12.9 12.3 0.1 3.6

정 부 / 공 공 기 관 (125) 43.3 20.0 9.4 10.1 10.1 0.0 7.1

프 리 랜 서 (30) 62.0 11.5 2.6 11.1 2.0 0.0 10.8

일 자 리  없 음 (576) 45.9 18.5 8.5 8.4 11.4 0.0 7.3

주거 상태
동 거 (1,160) 44.5 18.9 7.4 11.0 12.8 0.0 5.3

비 동 거 / 독 립 (778) 42.6 21.4 9.2 12.0 10.1 0.1 4.6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44.2 18.0 6.6 15.9 10.9 0.0 4.5

전 · 월 세 (640) 42.4 22.3 9.6 11.4 9.9 0.1 4.3

기 타 (27) 40.5 13.5 10.1 11.1 13.1 0.0 11.7

부 모  동 거 (1,160) 44.5 18.9 7.4 11.0 12.8 0.0 5.3

표 Ⅳ-6.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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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다음의 【그림 Ⅳ-4】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청년정책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문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것을 28.2%의 응답자

가 선택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청년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높게 나타났

다. 이 두 가지 범주는 결국 취직 및 승진을 비롯한 일자리 영역에 대해 청년들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영역 가운데 청년 대상 

채용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②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③ 직무능력·  성과중심 임금보상체계 개편④ 공공분양·임대주
택 개선 및 확대 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⑥ 부정입학·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⑦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⑧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⑨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문화 사각지대 해소 ⑩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⑪기타 ⑫없음

그림 Ⅳ-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구분 사례수

공정하지 않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기타 없음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41.9 21.9 9.7 11.4 10.9 0.2 3.9

중 간 (1,589) 44.5 19.6 8.0 11.1 11.6 0.0 5.2

높 은 편 (95) 36.0 19.9 7.2 16.7 16.7 0.0 3.6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33.8 24.4 6.7 14.7 6.5 0.0 13.9

없 음 (1,848) 44.2 19.7 8.2 11.2 12.0 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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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 체 (1,938) 28.2 9.8 15.5 14.4 8.4 6.3 5.0 4.4 4.1 2.5 0.0 1.3

성별
남 자 (1,002) 29.1 11.1 15.2 13.3 8.3 6.0 5.1 4.7 3.7 2.5 0.0 1.1

여 자 (936) 27.3 8.4 15.8 15.5 8.4 6.8 5.0 4.1 4.7 2.5 0.0 1.4

연령

만 1 9 ~ 2 4 세 (634) 29.6 10.6 15.0 13.1 6.4 6.9 7.1 3.3 3.6 2.8 0.0 1.7

만 2 5 ~ 2 9 세 (663) 29.9 10.4 14.9 13.1 9.5 6.0 4.9 4.5 3.4 2.4 0.0 1.1

만 3 0 ~ 3 4 세 (641) 25.3 8.5 16.6 16.9 9.2 6.1 3.2 5.3 5.5 2.4 0.0 1.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8.0 10.3 15.3 14.0 9.3 7.7 4.7 4.2 3.1 2.0 0.0 1.5

중 소 도 시 (434) 30.8 9.5 12.8 14.3 6.1 4.1 6.7 5.5 6.2 3.5 0.0 0.4

농 어 촌 (321) 25.8 8.4 19.8 15.7 8.2 4.4 4.1 3.6 5.1 3.1 0.0 1.7

학력

고 졸 이 하 (494) 27.2 9.8 15.8 14.1 9.2 5.2 4.9 4.9 4.3 3.7 0.0 0.8

대학/대학원 재학 (445) 29.8 11.3 14.7 13.3 7.1 6.3 7.7 3.5 3.4 1.7 0.0 1.3

대 졸 이 상 (999) 28.1 9.1 15.7 15.0 8.6 7.0 3.8 4.5 4.4 2.3 0.0 1.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8.6 10.4 16.2 13.1 9.1 6.3 4.4 4.2 4.2 2.1 0.0 1.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0.3 5.4 16.8 16.6 8.3 4.8 5.6 5.7 4.0 1.6 0.0 0.9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8.4 8.7 16.3 16.7 8.9 5.9 2.9 4.9 3.0 4.3 0.0 0.0

일 자 리  없 음 (576) 26.7 10.9 13.4 15.0 7.1 7.1 6.5 4.0 4.5 3.2 0.0 1.6

직장유형

민 간 (1,207) 29.1 9.4 16.4 14.4 9.0 6.2 4.4 4.4 3.8 2.2 0.0 0.9

정부/공공기관 (125) 23.8 11.0 15.0 12.8 8.9 5.0 4.6 4.5 6.0 3.9 0.0 4.4

프 리 랜 서 (30) 41.1 0.0 21.2 4.5 7.1 2.9 4.8 11.9 6.5 0.0 0.0 0.0

일 자 리  없 음 (576) 26.7 10.9 13.4 15.0 7.1 7.1 6.5 4.0 4.5 3.2 0.0 1.6

주거 상태
동 거 (1,160) 29.5 10.0 16.4 12.3 7.5 6.5 5.8 3.8 4.0 2.7 0.0 1.5

비 동 거 / 독 립 (778) 26.4 9.6 14.2 17.4 9.7 6.1 4.0 5.2 4.3 2.3 0.0 0.9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8.5 9.7 12.8 18.8 4.5 6.2 3.7 8.6 4.0 3.1 0.0 0.0

전 · 월 세 (640) 26.3 9.8 14.2 17.3 10.3 6.0 4.0 4.7 4.5 1.9 0.0 1.0

기 타 (27) 18.6 2.0 19.2 12.5 17.2 9.0 3.8 5.0 0.0 8.8 0.0 3.8

부 모  동 거 (1,160) 29.5 10.0 16.4 12.3 7.5 6.5 5.8 3.8 4.0 2.7 0.0 1.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6.9 9.0 15.1 17.7 9.7 5.2 4.4 4.6 4.4 2.4 0.0 0.4

중 간 (1,589) 28.4 9.8 15.5 13.4 8.2 6.7 5.1 4.5 4.3 2.6 0.0 1.5

높 은 편 (95) 28.8 13.1 17.2 21.0 7.1 3.0 5.7 2.0 0.0 1.4 0.0 0.6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16.5 12.6 21.1 19.8 9.7 2.8 6.4 1.2 4.7 0.0 0.0 5.2

없 음 (1,848) 28.8 9.7 15.2 14.1 8.3 6.5 5.0 4.5 4.1 2.7 0.0 1.1

①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②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③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체계 개편 ④ 공공분양·임대
주택 개선 및 확대 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⑥ 부정입학·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⑦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⑧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⑨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문화 사각지대 해소 ⑩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⑪ 기타 ⑫ 없음

표 Ⅳ-7.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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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따른 공정 인식

【그림 Ⅳ-5】는 청년들이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노력으로 인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청년 응답자들은 부모의 지원 없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성공이 부모의 지원을 비롯한 가정환경보다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바가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두 그래프는 개인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Ⅳ-5.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는 부모지원 없이도 
노력한만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5.4 37.3 34.4 20.9 2.1 2.8 1.3 13.7 32.4 41.2 11.2 3.5

성별
남 자 (1,002) 6.5 36.7 34.2 20.1 2.5 2.8 1.4 14.4 32.0 40.8 11.4 3.5

여 자 (936) 4.1 37.9 34.7 21.8 1.6 2.8 1.3 13.0 33.0 41.7 11.0 3.5

연령

만 1 9 ~ 2 4 세 (634) 5.3 35.0 37.4 19.8 2.6 2.8 1.6 11.8 32.7 42.8 11.0 3.5

만 2 5 ~ 2 9 세 (663) 5.9 37.0 32.5 22.8 1.8 2.8 1.0 14.7 30.5 42.7 11.1 3.5

만 3 0 ~ 3 4 세 (641) 5.0 39.7 33.5 20.0 1.8 2.7 1.4 14.6 34.3 38.2 11.6 3.4

표 Ⅳ-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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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년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표 Ⅳ-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부모의 지원 없이도 개인의 노력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2726). 또한, 개인

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

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0.1323).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그림 Ⅳ-6】과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는 부모지원 없이도 
노력한만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6.1 35.8 33.9 22.9 1.3 2.8 1.5 11.8 33.3 44.1 9.3 3.5

중 소 도 시 (434) 4.5 44.8 36.1 12.1 2.5 2.6 1.3 17.0 30.8 39.9 11.0 3.4

농 어 촌 (321) 4.1 32.5 34.0 25.3 4.1 2.9 0.6 16.6 31.5 32.7 18.5 3.5

학력

고 졸 이 하 (494) 6.0 32.3 35.5 23.3 2.9 2.9 0.8 12.2 34.0 39.5 13.5 3.5

대학/대학원 재학 (445) 6.7 35.2 34.2 20.5 3.4 2.8 1.7 11.1 31.8 43.9 11.5 3.5

대 졸 이 상 (999) 4.5 40.8 33.9 19.8 1.0 2.7 1.4 15.8 31.9 40.9 10.0 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6 37.3 35.7 20.6 1.8 2.8 1.4 14.7 32.5 40.4 11.0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6.4 37.7 34.2 19.8 1.9 2.7 0.6 10.9 28.7 45.9 13.9 3.6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8 35.4 35.3 24.9 1.6 2.9 0.0 11.3 28.5 43.9 16.3 3.7

일 자 리  없 음 (576) 7.0 37.5 32.0 20.8 2.7 2.8 1.8 13.9 34.9 40.1 9.2 3.4

직장유형

민 간 (1,207) 4.7 37.1 35.4 20.9 1.8 2.8 1.1 13.3 32.4 41.5 11.7 3.5

정부/공공기관 (125) 3.7 38.6 33.4 22.5 1.8 2.8 0.8 18.3 21.8 43.0 16.2 3.6

프 리 랜 서 (30) 7.8 31.6 44.0 16.6 0.0 2.7 2.8 13.7 28.7 43.7 11.1 3.5

일 자 리  없 음 (576) 7.0 37.5 32.0 20.8 2.7 2.8 1.8 13.9 34.9 40.1 9.2 3.4

주거 상태
동 거 (1,160) 5.2 37.4 34.5 21.0 1.9 2.8 1.5 12.9 33.9 40.1 11.6 3.5

비 동 거 / 독 립 (778) 5.8 37.0 34.2 20.7 2.3 2.8 1.0 15.0 30.3 42.9 10.7 3.5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4.6 38.3 36.2 18.4 2.5 2.8 0.0 16.5 34.9 39.5 9.1 3.4

전 · 월 세 (640) 5.9 37.4 33.9 21.0 1.8 2.8 1.2 14.4 30.3 43.6 10.4 3.5

기 타 (27) 6.5 20.2 34.8 19.8 18.7 3.2 0.0 24.1 10.6 39.5 25.8 3.7

부 모  동 거 (1,160) 5.2 37.4 34.5 21.0 1.9 2.8 1.5 12.9 33.9 40.1 11.6 3.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12.1 40.8 24.4 20.8 1.9 2.6 2.9 16.0 36.2 36.4 8.4 3.3

중 간 (1,589) 4.3 37.1 36.4 20.4 1.8 2.8 1.1 13.6 31.9 42.3 11.1 3.5

높 은 편 (95) 4.4 27.4 30.4 30.4 7.4 3.1 0.0 9.4 29.9 36.5 24.2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5.5 18.2 43.2 28.2 4.9 3.1 1.3 7.3 33.2 46.6 11.6 3.6

없 음 (1,848) 5.4 38.2 34.0 20.5 1.9 2.8 1.3 14.1 32.4 41.0 1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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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두 요인 모두 청년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데에 양(+)의 영향력

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 응답자들은 개인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표 Ⅳ-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회와 절차에서의 공정성에 보다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0.2726

(p=0.0000)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0.1323

(p=0.0000)

표 Ⅳ-9.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피어슨 상관계수

위에서 살펴본 상관계수를 산점도와 회귀적합선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의 【그림 Ⅳ-6】

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록 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이므로 산점도의 방향 및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

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이어서 산점도의 방향 및 기울기

가 양(+)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청년 응답자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림 Ⅳ-6.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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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들의 경우 자립과 사회적 성취와 관련한 요인에 있어서 부모에 따른 환경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지원과 독립과 관련한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35.2%)

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률(21.6%)보다 높았다. 

한편,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

해야 한다는 질문에 있어서는 57.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인식

하는 사회적 자립,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7.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구분 사례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2.1 19.5 43.2 31.9 3.3 3.2 0.6 9.0 33.0 47.9 9.5 3.6

성별
남 자 (1,002) 2.8 19.1 43.1 31.4 3.6 3.1 0.7 9.3 32.3 47.4 10.3 3.6

여 자 (936) 1.3 20.0 43.2 32.6 2.9 3.2 0.5 8.6 33.9 48.5 8.6 3.6

연령

만 1 9 ~ 2 4 세 (634) 2.6 16.7 44.7 31.1 4.9 3.2 0.8 10.6 34.4 45.3 8.9 3.5

만 2 5 ~ 2 9 세 (663) 1.6 20.2 42.6 32.6 2.9 3.2 0.8 9.2 32.6 46.9 10.5 3.6

만 3 0 ~ 3 4 세 (641) 2.1 21.7 42.2 32.0 2.0 3.1 0.3 7.2 32.0 51.5 9.0 3.6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0 18.8 43.3 32.7 3.2 3.2 0.9 9.2 35.2 45.6 9.0 3.5

중 소 도 시 (434) 2.9 24.6 41.7 27.7 3.0 3.0 0.2 9.4 26.7 55.0 8.7 3.6

농 어 촌 (321) 1.4 15.6 44.4 34.8 3.8 3.2 0.0 7.8 33.3 46.8 12.0 3.6

표 Ⅳ-10.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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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는 응답에 44.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9.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 54.7%가 현재 자신들의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과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경쟁을 

통해 무엇인가를 획득할 때 스스로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부모 영향이 상당수 

투입되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학력

고 졸 이 하 (494) 2.6 18.6 43.6 32.0 3.1 3.1 0.7 11.3 33.1 45.1 9.8 3.5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3.0 16.3 42.5 32.1 6.2 3.2 0.4 10.5 32.7 45.3 11.2 3.6

대 졸 이 상 (999) 1.4 21.5 43.2 31.8 2.0 3.1 0.7 7.1 33.1 50.6 8.5 3.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0 20.5 43.3 31.4 2.9 3.1 0.8 6.8 33.0 50.3 9.1 3.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5 24.1 36.4 33.6 4.4 3.2 0.7 12.3 33.6 43.5 9.9 3.5

비임금근로자 (142) 4.0 19.9 42.3 30.6 3.3 3.1 0.0 8.5 29.5 49.4 12.6 3.7

일 자리  없 음 (576) 2.0 16.0 45.9 32.6 3.5 3.2 0.5 11.5 33.7 45.2 9.1 3.5

직장유형

민 간 (1,207) 2.3 21.7 41.8 31.0 3.2 3.1 0.6 8.2 33.2 48.4 9.6 3.6

정부/공공기관 (125) 0.0 15.3 45.1 36.5 3.0 3.3 0.6 6.2 29.1 54.0 10.0 3.7

프 리 랜 서 (30) 2.8 13.6 38.6 40.1 4.9 3.3 2.8 6.2 25.6 55.9 9.5 3.6

일 자리  없 음 (576) 2.0 16.0 45.9 32.6 3.5 3.2 0.5 11.5 33.7 45.2 9.1 3.5

주거 상태
동 거 (1,160) 2.1 16.4 43.2 34.7 3.6 3.2 0.8 10.4 34.7 46.0 8.1 3.5

비 동 거 / 독 립 (778) 2.1 24.2 43.1 27.9 2.8 3.1 0.4 6.9 30.6 50.7 11.4 3.7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1.0 26.2 39.9 32.1 0.9 3.1 0.0 7.0 29.9 53.5 9.6 3.7

전 · 월 세 (640) 2.2 24.4 43.1 27.2 3.1 3.1 0.4 6.8 31.0 50.3 11.5 3.7

기 타 (27) 5.2 9.4 55.5 27.9 1.9 3.1 0.0 11.2 22.3 50.9 15.6 3.7

부 모  동 거 (1,160) 2.1 16.4 43.2 34.7 3.6 3.2 0.8 10.4 34.7 46.0 8.1 3.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4 21.5 46.3 25.9 3.9 3.1 0.7 10.7 35.9 42.3 10.3 3.5

중 간 (1,589) 2.2 19.4 42.8 32.8 2.9 3.2 0.6 8.9 32.8 49.2 8.4 3.6

높 은 편 (95) 0.0 15.4 39.8 35.9 8.9 3.4 0.0 5.5 26.3 41.8 26.3 3.9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2.4 13.0 44.2 38.7 1.8 3.2 0.0 5.1 39.6 42.6 12.6 3.6

없 음 (1,848) 2.1 19.9 43.1 31.6 3.3 3.1 0.7 9.2 32.7 48.2 9.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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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 체 (1,938) 1.3 9.2 34.9 44.8 9.9 3.5

성별
남 자 (1,002) 1.2 9.6 35.6 43.5 10.1 3.5

여 자 (936) 1.3 8.7 34.1 46.3 9.6 3.5

연령

만 1 9 ~ 2 4 세 (634) 1.6 7.8 31.1 49.1 10.5 3.6

만 2 5 ~ 2 9 세 (663) 1.2 10.6 34.7 43.0 10.4 3.5

만 3 0 ~ 3 4 세 (641) 1.0 9.0 38.8 42.6 8.7 3.5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2 8.9 37.3 43.0 9.6 3.5

중 소 도 시 (434) 1.5 10.8 26.8 52.7 8.1 3.6

농 어 촌 (321) 1.2 8.1 37.0 40.7 13.1 3.6

학력

고 졸 이 하 (494) 1.6 11.2 40.3 38.2 8.7 3.4

대학/대학원 재학 (445) 1.3 6.9 29.4 47.9 14.5 3.7

대 졸 이 상 (999) 1.1 9.1 34.5 47.0 8.4 3.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5 9.7 37.3 42.4 9.1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7 7.3 34.0 48.3 9.6 3.6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7 11.4 29.0 49.5 9.5 3.6

일 자 리  없 음 (576) 1.1 8.5 32.6 46.4 11.4 3.6

직장유형

민 간 (1,207) 1.3 9.8 35.9 43.9 9.1 3.5

정부/공공기관 (125) 0.6 6.3 36.6 46.3 10.2 3.6

프 리 랜 서 (30) 2.8 6.3 30.6 48.3 12.0 3.6

일 자 리  없 음 (576) 1.1 8.5 32.6 46.4 11.4 3.6

주거 상태
동 거 (1,160) 1.1 8.9 32.9 45.8 11.3 3.6

비 동 거 / 독 립 (778) 1.5 9.5 37.8 43.5 7.8 3.5

표 Ⅳ-11.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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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림 Ⅳ-9】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공정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43.8%의 응답자들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3%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 그렇다는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제일 높았으며, 뒤이어 보통 수준이라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9.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1 6.2 34.1 51.4 6.1 3.5

전 · 월 세 (640) 1.4 10.2 38.3 42.0 8.1 3.5

기 타 (27) 0.0 5.0 37.8 52.0 5.2 3.6

부 모  동 거 (1,160) 1.1 8.9 32.9 45.8 11.3 3.6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3.1 13.5 40.7 35.3 7.5 3.3

중 간 (1,589) 1.0 8.6 33.9 46.8 9.7 3.6

높 은 편 (95) 0.0 4.4 34.2 39.5 21.8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3.4 8.5 37.3 43.1 7.7 3.4

없 음 (1,848) 1.2 9.2 34.8 44.9 1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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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는 공정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1.1 16.3 43.8 35.8 3.0 3.2 0.8 12.6 35.7 43.2 7.7 3.4

성별
남 자 (1,002) 1.0 16.8 42.5 36.0 3.7 3.2 0.6 13.4 35.5 42.0 8.5 3.4

여 자 (936) 1.2 15.7 45.2 35.5 2.3 3.2 1.0 11.8 35.9 44.5 6.8 3.4

연령

만 1 9 ~ 2 4 세 (634) 0.8 13.8 44.2 37.6 3.7 3.3 0.7 10.7 32.5 48.4 7.6 3.5

만 2 5 ~ 2 9 세 (663) 1.7 17.4 42.1 36.5 2.4 3.2 0.8 13.1 39.1 39.4 7.6 3.4

만 3 0 ~ 3 4 세 (641) 0.9 17.6 45.1 33.3 3.1 3.2 0.9 14.1 35.2 41.9 7.9 3.4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15.0 42.0 39.1 2.9 3.3 0.7 11.2 36.2 44.3 7.6 3.5

중 소 도 시 (434) 1.0 22.1 46.8 27.0 3.1 3.1 0.5 15.8 35.0 41.3 7.4 3.4

농 어 촌 (321) 1.4 13.3 46.3 35.6 3.5 3.3 1.4 13.5 34.9 41.5 8.6 3.4

학력

고 졸 이 하 (494) 0.9 13.7 47.6 34.6 3.1 3.3 0.9 10.3 43.2 37.3 8.3 3.4

대학/대학원 재학 (445) 1.1 13.8 40.5 41.0 3.6 3.3 0.3 9.6 31.1 50.0 9.0 3.6

대 졸 이 상 (999) 1.2 18.8 43.3 34.0 2.7 3.2 1.0 15.3 33.8 43.1 6.8 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9 18.2 43.0 34.7 3.2 3.2 0.7 14.6 35.8 41.6 7.3 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8 12.8 46.2 36.7 3.5 3.3 0.8 10.7 36.2 46.3 6.0 3.5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0 12.2 36.6 49.0 2.2 3.4 0.4 8.5 33.8 50.0 7.4 3.6

일 자 리  없 음 (576) 1.9 15.5 46.0 33.8 2.8 3.2 1.1 11.2 35.7 42.9 9.2 3.5

직장유형

민 간 (1,207) 0.8 16.5 42.2 37.5 3.1 3.3 0.6 12.8 35.8 43.4 7.3 3.4

정부/공공기관 (125) 1.1 18.7 49.5 26.8 3.9 3.1 1.7 18.3 32.7 42.7 4.5 3.3

프 리 랜 서 (30) 0.0 12.7 45.4 38.2 3.7 3.3 0.0 13.1 40.7 38.1 8.1 3.4

일 자 리  없 음 (576) 1.9 15.5 46.0 33.8 2.8 3.2 1.1 11.2 35.7 42.9 9.2 3.5

주거 상태
동 거 (1,160) 0.9 14.7 43.3 38.2 2.9 3.3 0.5 12.5 35.1 43.2 8.7 3.5

비 동 거 / 독 립 (778) 1.4 18.7 44.5 32.2 3.2 3.2 1.2 12.9 36.6 43.1 6.3 3.4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0.0 22.2 43.9 32.8 1.1 3.1 0.0 11.5 40.4 44.9 3.2 3.4

전 · 월 세 (640) 1.7 18.6 44.0 32.3 3.4 3.2 1.5 13.2 36.4 42.2 6.6 3.4

기 타 (27) 0.0 5.0 60.3 28.1 6.5 3.4 0.0 8.3 23.4 58.6 9.6 3.7

부 모  동 거 (1,160) 0.9 14.7 43.3 38.2 2.9 3.3 0.5 12.5 35.1 43.2 8.7 3.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5 22.4 44.2 28.2 2.7 3.1 1.4 14.6 37.2 41.3 5.5 3.4

중 간 (1,589) 0.9 15.6 44.0 36.7 2.9 3.3 0.7 12.6 35.8 43.7 7.3 3.4

높 은 편 (95) 1.2 9.2 38.9 44.2 6.6 3.5 0.0 7.6 28.8 39.5 24.0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1.3 15.9 31.1 46.0 5.6 3.4 1.4 6.7 35.4 48.4 8.1 3.6

없 음 (1,848) 1.1 16.3 44.4 35.3 2.9 3.2 0.8 12.9 35.7 42.9 7.7 3.4

표 Ⅳ-12.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140 |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7)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위의 항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Ⅳ-10】에서부터 【그림 Ⅳ-12】에

서는 각각 일자리 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개별

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협상 등의 

모든 고용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1.5%, 그렇지 않다

는 비율은 25.5%로, 총 2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다’는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1.5%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8%였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24.7%로 확인되었다.

그림 Ⅳ-10.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공정 인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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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협상 등의 모든 고용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1.5 25.5 43.1 27.4 2.4 3.0 2.4 24.8 41.5 24.7 6.7 3.1

성별
남 자 (1,002) 1.4 26.0 43.6 26.7 2.3 3.0 2.4 26.1 41.0 23.2 7.2 3.1

여 자 (936) 1.6 25.0 42.7 28.2 2.5 3.1 2.5 23.2 41.9 26.4 6.0 3.1

연령

만 1 9 ~ 2 4 세 (634) 1.0 24.3 43.8 28.0 2.9 3.1 1.8 24.2 43.1 24.0 6.9 3.1

만 2 5 ~ 2 9 세 (663) 2.6 27.0 40.9 27.9 1.7 3.0 2.4 24.7 40.7 24.8 7.4 3.1

만 3 0 ~ 3 4 세 (641) 0.9 25.2 44.8 26.4 2.6 3.0 3.1 25.3 40.7 25.2 5.7 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2 22.8 44.2 29.6 2.2 3.1 1.8 23.4 40.4 28.0 6.3 3.1

중 소 도 시 (434) 2.6 35.8 39.1 20.2 2.3 2.8 4.5 29.6 40.8 20.8 4.4 2.9

농 어 촌 (321) 1.4 21.5 44.8 29.2 3.1 3.1 2.0 23.1 46.1 18.0 10.8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0.8 22.5 47.1 27.0 2.6 3.1 1.7 26.0 39.2 26.4 6.7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1.4 22.9 43.5 29.2 3.0 3.1 2.2 20.7 45.2 23.4 8.6 3.2

대 졸 이 상 (999) 1.9 28.3 40.9 26.9 2.0 3.0 3.0 25.9 41.0 24.4 5.7 3.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3 26.7 42.6 27.4 2.0 3.0 1.7 24.8 41.6 25.3 6.6 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1 26.9 47.0 22.1 2.8 3.0 4.3 25.3 39.9 25.9 4.6 3.0

비 임 금 근 로 자 (142) 1.4 19.2 41.0 36.0 2.5 3.2 3.7 25.3 37.9 29.2 4.0 3.1

일 자 리  없 음 (576) 2.1 24.6 43.0 27.5 2.8 3.0 2.7 24.3 42.7 22.0 8.2 3.1

직장유형

민 간 (1,207) 1.1 25.8 42.6 28.2 2.2 3.1 2.0 24.7 41.1 26.3 6.0 3.1

정부/공공기관 (125) 2.6 28.6 46.8 19.1 2.8 2.9 5.0 29.3 37.3 21.1 7.3 3.0

프 리 랜 서 (30) 3.2 19.7 52.3 24.9 0.0 3.0 6.3 17.8 49.9 22.7 3.2 3.0

일 자 리  없 음 (576) 2.1 24.6 43.0 27.5 2.8 3.0 2.7 24.3 42.7 22.0 8.2 3.1

표 Ⅳ-13.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인식 (계속)

다음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지역인재할당제(54.9%)와 블라인드 채용 확대(63.4%) 정책에 

대해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사례가 청년들이 볼 때 채용과정의 공정

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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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성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그렇다(52.1%)와 매우 그렇다(12.0%)로 전체 64.1%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그렇다(47.6%), 매우 그렇다(14.9%)로 62.5%가 해당 제도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그림 Ⅳ-11.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그림 Ⅳ-12. 성별에 따른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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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채용 시 학력,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0.8 10.2 34.0 44.6 10.3 3.5 0.2 5.5 31.0 49.8 13.6 3.7

성별
남 자 (1,002) 0.9 10.0 34.0 44.4 10.8 3.5 0.1 5.6 31.8 47.6 14.9 3.7

여 자 (936) 0.8 10.5 34.1 44.9 9.8 3.5 0.2 5.4 30.2 52.1 12.0 3.7

연령

만 1 9 ~ 2 4 세 (634) 0.8 8.4 35.5 44.4 10.9 3.6 0.0 5.6 29.4 49.5 15.5 3.8

만 2 5 ~ 2 9 세 (663) 0.6 11.3 33.6 44.6 9.9 3.5 0.0 5.3 32.8 48.3 13.7 3.7

만 3 0 ~ 3 4 세 (641) 1.1 10.8 33.0 44.9 10.2 3.5 0.5 5.6 30.9 51.5 11.6 3.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5 9.3 33.9 45.6 10.6 3.6 0.1 4.4 31.1 50.9 13.5 3.7

중 소 도 시 (434) 1.6 15.5 31.9 42.4 8.6 3.4 0.4 7.8 32.2 45.2 14.4 3.7

농 어 촌 (321) 0.8 6.4 37.4 43.7 11.7 3.6 0.0 6.3 29.4 51.6 12.7 3.7

학력

고 졸 이 하 (494) 1.1 9.7 35.0 43.6 10.7 3.5 0.0 6.8 32.3 45.9 15.1 3.7

대학/대학원 재학 (445) 0.1 9.6 32.4 45.5 12.4 3.6 0.0 5.2 29.8 49.3 15.7 3.8

대 졸 이 상 (999) 1.0 10.8 34.3 44.7 9.2 3.5 0.3 5.0 31.0 52.0 11.8 3.7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9 10.5 33.5 45.8 9.3 3.5 0.1 5.2 32.7 49.0 13.0 3.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0 13.0 27.9 46.4 12.7 3.6 0.0 4.6 28.0 53.6 13.8 3.8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9 6.5 35.0 44.2 13.5 3.6 0.0 3.6 33.6 51.5 11.3 3.7

일 자 리  없 음 (576) 1.1 9.5 37.2 41.8 10.4 3.5 0.4 6.8 28.8 49.1 14.9 3.7

직장유형

민 간 (1,207) 0.7 10.9 31.6 46.8 9.9 3.5 0.1 5.0 31.5 50.6 12.8 3.7

정부/공공기관 (125) 1.1 7.5 38.2 40.5 12.7 3.6 0.0 4.7 34.7 45.4 15.1 3.7

프 리 랜 서 (30) 0.0 3.1 55.1 24.5 17.3 3.6 0.0 2.9 39.1 46.1 12.0 3.7

일 자 리  없 음 (576) 1.1 9.5 37.2 41.8 10.4 3.5 0.4 6.8 28.8 49.1 14.9 3.7

표 Ⅳ-14.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8)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끝으로, 【그림 Ⅳ-13】은 주거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은 공정하다’는 응답에 

45.8%의 응답자들이 이를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4%로 나타나 총 20.2%의 응답자가 주거정책 가운데 

주택분양이나 임대차 계약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 그렇다는 응답은 30.9%로 기록되어, 33.9%의 응답자

가 주거정책 영역에서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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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을 질문한 문항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3.2%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0%로 35.6%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31.1%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적영

역에서는 보호해줄 수 있을 뿐 매매나 임대 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행하는 

사적영역에서의 행위라는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따른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13.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1.8 18.4 45.8 30.9 3.0 3.2 7.6 28.0 33.2 24.9 6.2 2.9

성별
남 자 (1,002) 2.1 19.4 44.5 30.8 3.3 3.1 7.9 27.8 33.0 24.4 6.9 3.0

여 자 (936) 1.6 17.3 47.3 31.0 2.7 3.2 7.4 28.3 33.5 25.5 5.3 2.9

연령

만 1 9 ~ 2 4 세 (634) 2.6 16.3 48.3 29.9 2.9 3.1 7.0 26.2 34.4 27.6 4.9 3.0

만 2 5 ~ 2 9 세 (663) 1.6 19.7 43.4 32.1 3.3 3.2 8.6 27.8 33.8 22.8 7.0 2.9

만 3 0 ~ 3 4 세 (641) 1.4 19.1 46.0 30.6 2.9 3.2 7.3 30.1 31.5 24.5 6.6 2.9

표 Ⅳ-15.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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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응답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정 인식에 대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6.1%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 인식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 수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각 영역별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중,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응답자들이 일자리 분야가 가장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청년들은 공정성 이슈에 있어 일자리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정에 대한 체감을 가장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9 17.4 44.9 33.3 2.5 3.2 6.9 26.7 33.3 27.3 5.8 3.0

중 소 도 시 (434) 2.0 25.1 45.7 23.6 3.6 3.0 11.0 34.0 30.4 20.4 4.2 2.7

농 어 촌 (321) 1.4 13.2 49.6 31.8 4.0 3.2 5.7 24.8 36.7 22.5 10.3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0.9 16.8 49.3 29.7 3.2 3.2 6.9 25.9 34.6 25.5 7.0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3.1 15.6 46.7 31.2 3.5 3.2 6.1 24.0 35.9 28.3 5.7 3.0

대 졸 이 상 (999) 1.8 20.5 43.6 31.4 2.7 3.1 8.7 31.0 31.2 23.1 5.9 2.9

주거 상태
동 거 (1,160) 2.2 17.1 44.2 33.5 3.0 3.2 7.0 26.0 33.1 26.5 7.4 3.0

비 동 거 / 독 립 (778) 1.3 20.2 48.3 27.0 3.1 3.1 8.6 31.0 33.4 22.6 4.4 2.8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7 25.9 38.3 32.4 0.7 3.0 12.6 27.4 28.8 27.3 4.1 2.8

전 · 월 세 (640) 1.2 19.6 49.3 26.5 3.4 3.1 7.9 31.5 34.4 21.8 4.3 2.8

기 타 (27) 0.0 12.8 64.4 18.2 4.6 3.2 9.7 33.0 25.7 23.7 8.0 2.9

부 모  동 거 (1,160) 2.2 17.1 44.2 33.5 3.0 3.2 7.0 26.0 33.1 26.5 7.4 3.0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9 23.1 46.8 24.7 2.5 3.0 13.9 28.8 31.1 21.7 4.5 2.7

중 간 (1,589) 1.8 17.8 46.1 31.6 2.7 3.2 6.6 28.9 33.4 25.1 6.0 3.0

높 은 편 (95) 0.0 14.6 37.4 37.9 10.1 3.4 6.5 8.4 36.5 33.8 14.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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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심층면담

1) 조사 개요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 청년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대상 1:1 심층면담(IDI)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의 의견도 집중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그룹을 구성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 이후, 청년정책 참여 여부 및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청년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영역별(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 상황에 대입하여 청년층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면담 대상 청년 선발 

면담참여자 수  1:1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청년정책 수혜 경험 유무 및 연령, 성, 지역, 

소득별 청년 특성 등을 고려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통한 집단면담

면담시간 및 횟수 1인당 60분씩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심층면담 내용(안)

∘ 청년의 공정 인식 태도 
∘ 공정에 대한 기준 인식
∘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인식 
∘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평가
∘ 청년 삶에서의 불공정 경험 사례 
∘ 청년의 사회진입과정에서 필요한 공정 기준 등 

표 Ⅳ-16. 청년 대상 1:1 심층면담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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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심층면담조사를 위한 참여자 구성은 일정 조건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때 심층면담 참여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을 하였다. 그 이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조건을 토대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면담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이후,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주거형태 및 청년정책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연령은 19~29세와 30~34세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령 쿼터가 

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현 주거지역과 더불어 성장시기 거주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하여 참여자들의 교육(입시)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고민을 기울였다. 이는 공정에 대한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신이 속한 상황에 따라 공정을 바라보

는 관점과 기준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또한 정부신뢰도가 공정을 평가하

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청년정책 참여 

여부 또한 참여자를 섭외하는 데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12명의 

심층면담조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별 연령 학력
현 거주지역
(성장지역)

근로형태
주거
형태

청년정책 
참여 여부 

1 남 29 대졸 서울(수도권) 무직 자취 아니오

2 여 25 대졸 서울(비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3 여 30 대졸 경기(수도권) 비정규직 동생과 동거 예

4 여 26 대재 서울(수도권) 무직 부모와 동거 예

5 남 22 대재 경기(비수도권) 비정규직 자취 아니오

6 여 31 대졸 전남(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7 남 34 고졸 경북(비수도권) 비정규직 부모와 동거 예

8 남 29 대졸 서울(수도권) 정규직 자가소유 예

9 여 33 대졸 전남(비수도권) 비정규직 자가소유 아니오

10 여 32 대졸 부산(비수도권) 무직 전세거주 아니오

11 남 32 대졸 전남(비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12 남 24 대졸 제주(비수도권) 무직 부모와 동거 아니오 

표 Ⅳ-17.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148 |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그 밖에 심층면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의 공정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특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 

연번 성별 연령 근로형태 청년정책 참여 개인 특성 

1 남 29 무직 아니오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로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함. 현재 서울에 자취하면서 
공기업 취업 준비 중임 

2 여 25 정규직 예

비수도권 지역에서 예체능 전공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지방대에 진학을 함. 현재 서울에서 소기업에 정규직
으로 취업한 상황이며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음. 
취업 준비 기간에 정부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음

3 여 30 비정규직 예

수도권(경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함. 현재 학원강사(프리랜서)를 하면
서 동생과 경기도에서 함께 자취하며 대기업 취업
과 결혼 준비 중임.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할 때 구직지원금과 청년 대상 전세대출 지원 사업
을 신청한 경험이 있음 

4 여 26 무직 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권 대학 진학
을 함. 인문학(불어) 전공에서 산업공학으로 전과
하여 편입을 한 이후 졸업 예정된 상황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임 

5 남 22 비정규직 아니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 대학 진
학을 함. 예체능계로 진학하였지만 군복무 이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기업 취업 또
는 창업을 준비 중임

6 여 31 정규직 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권 대학을 
졸업함. 해외기업 근무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지
방 이전한 공기업에 취업하여 동일 지역에서 자취 
중임.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중 정부의 취업지원
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7 남 34 비정규직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지방으로 이사 
감. 고졸 취업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현
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취업 기간 중 
계약이 변경되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
된 사례가 있음. 계속해서 지방에서 거주할 의사
가 있음. 취업준비를 할 때 지자체에서 청년지원
금을 받은 경험이 있음

표 Ⅳ-18.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Chapter 4.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149

3) 심층면담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화해서 살펴보고자 설문문항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Ⅳ-19. 면담조사 항목

구분 면담조사 내용

공정 개념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개인/사회 차원에서의 공정

공정 경험 및 인식 
공정/불공정 경험 사례
공정/불공정 구분 인식 이유 

교육 관련 현황
(대학 재학 이상) 대학입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수능, 수시 등),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입학 이후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 대학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대학 미진학) 미진학 사유 및 인식, 고졸 취업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연번 성별 연령 근로형태 청년정책 참여 개인 특성 

8 남 29 정규직 예

수도권에서 태어나 고졸 취업을 하면서 사이버대
학을 졸업함. 투잡을 통해  모은 목돈으로 수도권
에 자가(아파트)를 가지고 있음. 아파트를 매매할 
때 청년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9 여 33 비정규직 아니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2년
제)을 졸업해서 간호사(정규직)로 근무하다 결혼
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둠.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를 하고 있으나 출산 ·양육으로 휴직을 계
획하고 있음 

10 여 32 무직 아니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지역 내 전문
대(3년제)를 졸업하고 이후 취업(정규직)과 동시
에 방송통신대(4년제)를 졸업함. 현재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직장을 그만둔 상황임 

11 남 32 정규직 예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에 있는 직장(비정규직)에 취직함.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직(정규직)을 하
게 되어 이사를 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
로 청년창업 경험도 있음 

12 남 24 무직 아니오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지역대학에 입학함. 재수
할 때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녔으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대입 준비를 하였음. 현재는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후 임용고시 준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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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담조사 내용

교육 경험 및 인식

공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대학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입시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이전 교육(훈련 포함)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교육 관련)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책 미 참여 시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시행 중인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취약계층 대상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향후 개선 사항

일자리 관련 현황 

면담자의 취·창업 상태
(취·창업자) 취·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취·창업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직장 내 승진 등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미취업자) 미취업 이유, 취업 시도 여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 취·창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 마련을 위한 노력   

일자리 경험 및 인식

취·창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취·창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일자리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일자리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주거 상황
주거 상태, 동거인 및 비용 지원 여부
- 주거 비용 및 부담 정도
집의 의미, 이주 의향 및 선호 조건

주거 경험 및 인식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
주거지 선택 시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세대의 도움에 대한 인식 

주거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주거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거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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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면담 분석 결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공정 

가. 공정에 대한 인식 

 가) 결과보다 기회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동등한 도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시작, 과정 차원에서 기회 제공에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출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

의 경우 기회 제공 측면을 우선시하는 반면(여: 35.7%, 남: 33.2%) 남성들은 과정에서의 

절차 측면을 강조(여: 22.8%, 남: 25.0%)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시작점의 공정인 것 같아요. 결과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애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20대 수도권 여자 4) 

공정이라는 개념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거 같고 일상에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쓸 때는 뭔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쓰는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

는 공정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6)

합리적인 것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불공정하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공정한 것 같아요. (20대 수도권 여자 2)

공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와 가능성인거 같아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대학 잘 가는거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공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돈 잘벌고 성공하는거 보면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SNS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남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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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우리 사회 내 출발선이 동일하

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청년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보였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발선을 같게 해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출발선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분노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출발선에 대한 공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이론’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출발선상에서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되, 이후 경쟁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의 선택 

결과에 따라 발생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운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인식하는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상식(통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 부분

이 다른 세대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2차 데이터 결과(세대 간 비교)와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미디어/정치권에서 보이는 청년세대의 공정성은 과장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설문과 면담자료를 토대로 볼 때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 또한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기회 보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대적으로 다름을 인정한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공정에 대한 관점 가운데 Greenberg(1987)가 제시한 절차공정성(조직공정성)은 공정

성이 상대적인 차원에서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받는 대우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의미하

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정해진 조직(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절대적인 가치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차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공정은 맞는건 맞고 다른건 다르다고 인정해주는거, 너나 나나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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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것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 느낌같아요

(30대 비수도권 남자 11)

공정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 같으면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하

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20대 수도권 남자 8) 

저는 남들과 다른 게 다 똑같을 때 결과가 다르면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저의 경우를 보면 부모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생활 수준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국가장학금 같은 거나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우선순위에서 놓치게 되니까, 제가 앞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혼부부 

우대 등과 같이 청년 우대 지원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아쉽죠. 이해는 하나, 모두 다 받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몇 백 몇 천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사실 그게 딜레마예요. 모두한테 공정하려면 그런 거 상관 없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서류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도 취약계층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취약계층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이 기준점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거에 해당이 

0.1% 차이로 내가 못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 기준점을 완화시

켜주겠죠. 30% 받던 사람들이 50%가 되고 70%, 80%가 되는 식으로 기준점은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비수도권 여자 10)

공정이라고 하는 무조건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불만이 어떻게 보면 

나 좀 여유로운데 나 못 받았어 쟤네 받는 거 배 아픈 게 불만이더라고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을 나눠서 차이를 두고 거기에 맞게 조금씩 이 제도가 달라야 

지원하는 게 달라야 효과가 같은 효과를 내서 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효과를 내서 

차이를 격차간에 차이를 줄이고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정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수도권 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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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절차적, 결과적 차원에서 공정 기준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적인 차원에 대해서 상당수 청년층이 공정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절차적인 

차원의 공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을 중시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영역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평가 잣대의 엄격한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공정에 대한 경험 

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낮은 기대심리

사회구조,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들

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가까

울수록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심재휘 외, 2022).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공정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결과가 아닌 주어진 환경과 불운에 따라 발생한 어려움에 

있어서는 공정의 잣대에 차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공정을 절차적 차원에서 정당한 분배의 개념으로 볼 때 차등적 배분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취약계층 청년

들의 삶에 대한 회의주의와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서는 차등적 우대정책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군대에 있을 때 집안이 좋은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친구만 핸드폰을 사용하고 다른 기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편하게 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공정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대단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별생각 없었고 부러웠는데 

부럽진 않았어요. 부러워하는 감정도 의미가 없으니까 부러워한다고 제가 그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히 안했어요(20대 수도권 남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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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지 않고 공정에만 

포커스를 두면 부모님의 재력도 불공정하고 받는 교육 환경도 불공정하고 자기가 

다닌 학교의 선생님, 주변 친구들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취업할 

때도 성별, 나이에서도 불공정하고 자기 인맥이나 집안도 불공정하고 다 불공정한데 

불공정하다고 그냥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엄청 성공하고 잘나가진 않더라도 밥벌이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20대 수도권 남자1)

공정을 해야 뭔가 노력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가 죽어라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 박탈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요(20대 수도권 여자 4)

예를 들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공정하다는게 모두 공평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자기가 하는 만큼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어떠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서 같이 뭐랄까 동등하게 아니면 수직이면 수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정한거 같아요.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차별은 되지 않는게 공정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공정하다는 걸 어릴 때도 많이 나왔던 학교에서도 들었던 건데 공평과 공정의 차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공정과 생각하는 게 모든 그러니까 국민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한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 공정이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워왔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모든 100명한테 

똑같은 걸 똑같은 기준으로 제시하면 그건 좋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답변을 느꼈어요. 제가 속한 계층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더라도 애들한테 다 10명을 놓고 수업을 하는데 

10명마다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만 

수업을 했을 때 결국 흡수하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많이 흡수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 흡수하고 이걸 혜택으로 따지면 어떤 아이는 이 기준으로 많이 가져가고 

어떤 아이는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속될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얘네들 학습을 할 때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둬서 그룹을 나눠서 맞게 해야 모두에게 같은 좋은 효과가 오는 걸 느꼈어요. 

(30대 수도권 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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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음과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저는 이 사회의 이런 체계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이런 거를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가진 수준에서 제가 

노력을 했을 때 딱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불공정하다는 

거를 조금,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할 때 아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

은 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신념 또는 이념이라서 불공정하다고는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청년층 대상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개념상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측면이었다. 이에 대해서

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공정을 

강조하는 사회를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도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에서 공정가치를 강조하면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성격이 기회나 절차적인 공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결과적인 차등(양극

화)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미디어/정치적 공약 등을 통해 강하

게 비춰지고 있어 청년층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2) 교육

가. 교육 경험 특성  

 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교육 인프라의 차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역을 선택하였다. 대체적으로 비수도

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동경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입시 제도가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에 지방이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공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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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동시에 자신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이에 대한 정보나 계획이 없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도가 신설된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

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이나 지원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는 입시학원이 지역 내 많이 없어 독점으

로 있는 곳을 당연하게 다녔거든요. 학원을 다녀야 정보도 얻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고심해서 학원

을 고르고 성적도 학원에서 관리해주고 부모님들이 학원도 다 비교 분석해줘서 갔다

고 들었어요. 특히 미술은 어떤 학원을 고르고 어떤 선생님한테서 배우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공정한 출발 기회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20대 수도권 여자 2)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을 쓰려면 정말 지방에 가서 인프라도 없는 학교를 다니면

서 모든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확실히 교육의 질이 다를 수 있겠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형은 인원을 적게 뽑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 전형 1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적으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돈을 쓴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 전형보다 재외국민 전형을 보면 

중간에 중고등학교 외국으로 유학갔다와서 거기서 쭉 사는게 아니라 중간에 한국으

로 돌아와서 입시 때 대학을 쉽게 가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꼈던거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자 3)

서울 사는 친구들이 교육의 질이 조금 더 좋고 그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같은 게 조금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방에 

사는 게 아쉽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한편, 교육에 있어 지역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불편함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공정, 평등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택의 문제라 지역 균등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본인도 지방 내려가면 되니까 

그 혜택 받고 싶으면 내려가면 되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남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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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이랑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인에 대한 

평등은 없는 것 같거든요. 모두 똑같은 기준을 하나로 정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30대 비수도권 남자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15조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따르면 대학과 지방 소재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로 제시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도 나타난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최근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교육 경험 인식

 가) 개인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상대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교육체계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계층 이동

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계층 이동, 특히 과거처럼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보았다. 한편,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가 주어진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다.  

애초에 집안의 경제적 사정 같은 게 다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이나 순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공정하지만 시스

템 자체는 어느 정도는 공정해서, 충분히 계층 이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꼭 없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갈 것이냐 이렇게 볼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단계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양극화도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육으로 그렇게 넓게 가는 

건 어려우나,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다른 단계를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학벌이 중요한 이 사회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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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저는 그런 거는 문제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학력이 직장 내에서도 작용하는 파워가 큰 것을 볼 때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공정하다고 봐요, 본인이 어쨌든 노력으로 이뤄낸거

니까요. 예를 들어 명문대 입학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교육을 받은건 아니고 본인 

힘으로 좋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한거니까요(30

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교육에 대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있어 교육의 시작 환경에서부터 차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처음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결과 또한 개선될 수 없기에 점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현재 구직 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교육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영역에 

있어서 공정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정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딱히 사례는 없는데 

요즘에는 대학입학부터가 학원을 얼마나 다니고 집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부

터 시작해서 수시 전형도 그렇고 외국인 전형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데 또 대학 레벨에 따라서 접할 수 있는 세계도 다르잖아요. 지인 인맥도 그렇고 

넣을 수 있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20대 수도권 여자 4)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교육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규칙이 적용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을 인정하

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청년이 처한 상황적 영향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 가까운 청년의 경우, 공정에 대한 기대심

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의 공정성 

 가) 취약계층에 대한 본질은 어디에… 편법이 판치는 교육정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영역, 즉 대학입시에서 우대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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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당연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등을 목적으로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우대는 공정하다고 인식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지역균형선발이 현재 제도상 정원 외로 소수 학생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에 있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입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교육 기회에 있어서 시간 개념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서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입장

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재외국민 전형과 같이 중상류층 자녀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상위계층 자녀 중심의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 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똑같이 수능시험을 못 봐도 재수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사람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기회를 갖는 것에 있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을 쓰려면 정말 지방에 가서 인프라도 없는 학교를 다니면

서 모든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확실히 교육의 질이 다를 수 있겠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형은 인원을 적게 뽑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 전형 1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적으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돈을 쓴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 전형보다 재외국민 전형을 보면 

중간에 중고등학교 외국으로 유학갔다와서 거기서 쭉 사는게 아니라 중간에 한국으

로 돌아와서 입시 때 대학을 쉽게 가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꼈던거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자 3)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한 결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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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인의 취업과정에서 대학 선택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년들

의 경우, 특히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일자리 

가. 일자리 경험 특성 

 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취업·진로

대학입시와 더불어 취업에 있어서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요즘과 같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학력과 스펙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자신이 경제활동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현 구직시장에서 자신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원하는 직업을 위해 도전하거나 잦은 이직을 통해 시간적 부담을 갖게 되고 

일자리에 대한 불만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달성하는데까지 시간차이

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차이가 절대적이긴 해요. 제 주변해도 다 졸업하고 

거의 10년은 안됐지만 졸업하고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대학, 과동기들 취업을 

보면 경제가 여유로운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교수가 하고 싶어서 박사의 길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여유로

운 경우만 가능해요.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고 그렇게 학위를 마치면 

남들보다 다이렉트로 높은 직책으로 들어가니까 취업의 시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죠. 저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취업을 하고 안될 거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더 끌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고 강사의 길로 가거나 다른 친구들

도 보면 눈을 낮춰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릴 때가 아니니까 어디든 빨리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

는게 중요하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방향과 시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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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이 여유로운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빨리갔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자 3). 

진짜 구직준비를 하는게 결국 다 돈이더라구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인강으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게 사실상 정해진 기간 안에 하기 어렵더라구요. 많은 

학원을 다녀야 하고 많은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어느 기업을 준비해야할지 조사에서

부터 면접 준비까지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자료에 퀄리티가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구직활동도 계속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부모님 지원을 받는게 눈치도 보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다보니 

국가에서 구직 지원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구직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MZ세대의 이직이 잦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구직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지원받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취업에서 중요한 정보까지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적

인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취업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인맥

취업을 하기 위한 요인으로 본인의 스펙을 쌓는 것 이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접근되는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후배로 연결된 

학연이나 부모 인맥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하는 취업 정보와 인맥의 격차 또한 학력,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여겨져 

공정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비판의식을 갖는 사례는 없었다.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이뤄지는거 같진 않아요.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공식적인 과정보다는 그 회사에 있는 선배가 

우리 회사에 사람 필요한데 너 한번 지원서 내볼래 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소위 스카이 출신 대학 선배들이 그런 회사에 많이 있으면 

결국 그 출신들이 많이 갈 수 있는거죠. 가고 싶은데 공고 조차 보지 못하고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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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로 왔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아예 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

들은 진입조차 어려운 거니까..(30대 비수도권 여자 6)

사실 취업에서 좋은 정보라는 건 결국 실제 그 회사를 들어가본 사람들, 취업자한테

서 나오는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는 퀄리티가 떨어지죠. 과거에는 취업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나, 좋은 학벌, 

인맥등이 필요했어서 정보를 얻는게 결국 노력만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요즘은 

블라인드, 커리어 같은 사이트도 있고 유튜브도 많아져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일단 공정한 사회라는 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시작은 다르더라도 

평가는 똑같이 원서를 낸 시점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전

에 내부 정보를 알아내고 미리 접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20대 수도권 남자 8)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건지 제가 공고를 잘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말했던 경남 쪽은 아예 간호사회에 들어가면 거의 다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처럼 구인구직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많지 않고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여기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을 찾는 게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를 오니까(30대 비수도권 여자 10) 

취업에 있어서 정보와 인맥의 중요도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일자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역 인맥 내에서 채용이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축적되면 

채용 기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인맥과 차별된 정보가 없는 청년은 자신이 준비한 

노력에 비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우려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 사회일수록 인맥에 따라서 똑 같은 점수라면 그래도 아는 애가 나으니까 

그런 모르는 애보다는 아는 애 이런 식으로 학연 아니면 고등학교 저기 후배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인맥이 중요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남자 7)  

정부 차원의 정책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에서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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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비공식 정보로 인식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기관/기업에 다니는 직원 정보를 유료화하여 제공하는 사설 플랫폼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정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도 원하는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기

관 취업정보를 개방해서 공유하고 탈락한 사람들에게 탈락 이유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 

등도 참고해볼 수 있다. 

나. 지역 일자리(공공기관/공기업 지방이전) 관련

 가) 공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방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거하여 지방이전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지역 출신자 대상 채용 비율

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는 반면 역반응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전형의 경우 이들이 대학 입학을 하는 시점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던 

점에 있어서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나타났

다. 반면에 지방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일자리와 주거와 연결되는 측면으로서 공기업/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선순환 효과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어쩔수 없죠. 취업 준비할때는 서울에 있는게 시험이나 면접도 많이 볼 수 있고 

정보도 서울에 많으니까 그런건 좋은데 공기업을 준비하다보니 서울에 있는게 도움

이 안되는 것도 있더라구요. 공기업에서는 지방대 출신 인재들을 몇퍼센트 이상 

뽑고 이런 규정이 있는거예요. 제가 대학 갈 때는 그런 규정을 아예 몰라서 제가 

대한 간 이후에 생긴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나.. 아예 시행하

려면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 규정을 보고 지방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미 서울로 진학한 지방출신 사람들은 그냥 이미 

와버렸는데 다시 자퇴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점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

다.(20대 남자 수도권 남자1)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

거나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토박이 친구들이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점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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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더라구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는거 같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서 볼 때는 그들을 위한 청년고용정책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

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들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수입을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하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대 비수도

권 남자 7)

지방의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해결된다면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에서도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안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야 서로 중간점을 찾아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 같아요. 집을 구하는 것도 결정짓는 건 결국 

직장인데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이유도 직장이 너무 한정적이고 별로 없다보니까 

못가는거죠. 사실 지방에 직장이 많으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갈 수 밖에 없거

든요. 근데 이미 제가 일을 구하고 뭘하는 과정에서 모든게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보

니까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정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관점

에서 교육, 일자리, 주거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당 정책들이 발표된 시점으로

부터 시행될 때 청년들이 체감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 

차원에서 연결되는 정책의 경우 세대별, 영역별 등 종합적·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나) 취약계층 청년 대상 취업 지원에는 우호적이지만 정원 외 채용이 더 공정  

취약계층 청년 채용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채용 정원에 포함되는 

것에 있어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에서 취약계층(지역균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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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측면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전형에 있어

서는 현행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장이

면 알바도 하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내 생활비도 해야 되고 취업에 필요한 

비용도 자기가 충당해야 되는데 20대 대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같은 경쟁자지만 그렇게 그거 도와준

다고 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지원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TO는 굉장히 적고 지원자는 수백, 

수천 명인데 TO를 쪼개서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만 완전 편하게 그분들은 바로 

입사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 일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에서는 그냥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직접 나서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먼저 바로 혜택을 줘서 뽑거나 

이런 건 굉장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자 1) 

한편,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다음과 같이 어떠한 청년층이 취약계층

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을 살펴보

면 초기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이 증가하였다. 다만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시급한 사례를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다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청년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해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취약계층에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취약계층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본인이 공부한 수능 점수나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할 게 

없으니까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이나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20대 수도권 남자 8)

청년 취약계층 대상 취업 우대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기업/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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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고졸 취업이나 중소기업 취업, 프리랜서의 삶에서 공정은 사치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취업 이후 연차가 발생해도 대졸 취업자와 비교할 때 대우가 다르다는 점에서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취업한 이후 보수나 야근수당, 연차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제도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사항 등을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고졸 취업의 경우 연봉제로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신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20대 수도권 남자 8)

직장을 보면 연차를 쓰는거에 눈치를 안보는 회사가 좋은회사 인거 같아요. 법으로 

정해진 연차제도인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대기업의 경우는 연차를 쓰는데 크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 할일을 다했다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같은 프리랜서는 연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아파도 가야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일은 해결해야 하고 그러

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야근수당도 마찬가지 

이구요. 중소기업의 경우 야근수당도 안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돈은 적게 주면

서 일은 많이 하라는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법도 대기업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법인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옛날에는 무조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도 하면 좋겠고, 결혼하면 애도 생기면 좋겠지만 과거에 비해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는 환경의 직장을 다니는게 쉽지 않다보니 

그런 결정은 많이 못하게 되는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이직준비를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결국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결혼을 

하게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하

고, 대출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는거 같아

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인 상태보다는 어딘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사

에 근속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받는 급여가 높을수록 대출도 한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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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그래야 저도 제 집마련을 하는데 기회가 더 넓어지니까 이직 다음단계는 결혼

과 집 마련인거죠. 제 친구의 경우도 중소기업을 다닐 때는 소개팅이 안들어오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이후에 소개팅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세대도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

라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쉽고 외부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회사가 없어지

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노조라는게 

있다고 해도 노동부에서 작은 영세 기업들은 검사, 조사 한번 나온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하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다보니 포기하게 되었죠. 노동부라는 곳이 법을 지켜

줘야 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끼리 있는 곳은 적용을 받지 못하니 이러한 작은 

회사들은 법 시스템이 세상에 필요없다는 것을 당시에 느꼈어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정은 사치죠.(30대 비수도권 남자 7)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

까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연차를 고려할 때 저임금이고, 작년만해도 격주 휴무가 

많았어요. 계약상 연장근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장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후배들한테 해줄 때 후배들이 많이 물어 보는게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럴 때 좀 더 대기업으로 가라, 영세업체로 

가면 복지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다보니까 고졸 취업을 할 때 일단 아무곳이나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

요. 물론 경험해보는게 중요하지만 많이 힘들죠(30대 고졸 비수도권 남자 7)

한편, 취업을 이른 나이에 한 청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청년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생애주기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청년층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

이 존재하지만 생애주기 과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아무래도 저같이 전문직으로 시작한 경우는 일찍 취업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빠른 편이죠. 제 친구를 보면 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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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취직도 늦고, 취직을 해도 초봉이 낮으니까 자기가 

쓰는 생활비가 많이 나가서 모으는 돈이 없다보니 금전적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경우

가 많아요(30대 비수도권 전문직 여자 9)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취업을 권장하

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취업 이후 삶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을 첫 일자리로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첫 직장생활을 중소기업에서 한 경우, 이직을 통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취업 이후 상황은 더욱 열악했으며 지방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경우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경우 공정한 채용, 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타협해서 체념하고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라. 일자리 정책 개선 요구사항 

 가) 공정채용을 위한 현행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청년층이 인식하는 공정채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는 상당히 낮았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정책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또한 공정채용에 대한 질문에 있어 많은 경우가 현재 공기업 채용 시 사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서 공정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이러한 시험을 왜 보는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용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부분들 또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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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일배움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정책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나이대가 

맞는 애들한테 Email이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20대 수도권 남자 8)

채용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공기업 채용해서 서류가 1단계이고, 2단계에서 

NCS를 보고 하는데 모든 직무와 상관없이 IQ 테스트 같은 NCS를 적용하는게 

과연 공정한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채용사이트를 봤는데 조리사

를 뽑는데도 NCS를 보더라구요. 이건 효율적인 부분도 아닌거 같고 공정도 잘 

모르겠고.. 그 시험은 결국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거 같은데 그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30대 비수도권 여자 6).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친구들이 일자리를 고를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자기가 

원하거나 그 정도 받고 싶은 거랑 일자리 수준이랑, 실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랑 받을 수 있는 대우의 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어요.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한편, 취업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였다.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중심으

로 취업 시장에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그 갭은 메워질 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그걸 굳이 나라나 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국가가 지원

을 해준다면 국가는 개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들을 만들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이익이 올라가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채워지는 선순환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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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청년마

다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면담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선거 시즌이 오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이슈화하는데 

이러한 청년정책을 실제 청년층에서는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주거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격차

가) 비수도권 지방 거주의 딜레마: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관계 vs 주거 인프라 

집값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수도권 지방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빈약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 일자리, 복지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지방 거주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면담참여자 

대부분이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거나 직장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의 거주를 

쉽게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일자리가 확보되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

면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저는 지방에서 계속 살다보니 청약도 되는게 훨씬 쉽고 지방 청약은 수도권에 비하면 

수월하죠. 그래도 지방에서도 치열한 지역이 있어서 저는 거기 피해서 왔어요. 그리

고 지방의 경우 기업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광주로 내려온 이유가 서울은 집값도 비싸서 서울에서 결혼과 이런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집값이 지방과 비교했을 때 3-4배 

정도 비싸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운거죠(30대 비수도권 남자 11)

지방에서 10년 넘게 살다보니 친구들도 여기에서 생기고 아는 사람들도 이쪽에 

있어서 더 편한게 많아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아무래도 아버지도 지방에 있고 

하니 도움받을 때 좋기도 하고 해서 결혼하고 살 집을 찾을 때도 지금 이 지역에서 

구하려고 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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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과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지방 소멸이니 뭐니 하면서 청년정책이라고 아파트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30대 비수도권 남자 7)

병원,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고민이

에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편차는 입시-취업-결혼-자녀양육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청년층의 경우도 수도권 집값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경우 

최근 지방(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제는 일자리가 

확보되었을 때였다. 또한 결혼하고 자녀출산, 양육 등 다음 단계에서의 삶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어떻게 감안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주거공간 경험 인식 

 가) 안정된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필수 조건이 된 내 집 마련 

자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

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결혼과 자녀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

다고 하지만 면담참여자들과 이야기를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부모세대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세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현재 청년세대의 경우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

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로 보인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대출이 없고 애들이 어려서 괜찮은데 좀 더 크면 첫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 때가 되면 자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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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은 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10)

자가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어요. 지방이기는 해도 신축을 사기는 너무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는 부동산을 너무 자산 개념으로 봐서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거라 저는 거주용으로 구매하는거라 구축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자 11)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전 과거에 비해서 

비혼이나 딩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렇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 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님 세대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되지 남자 혼자 벌어도 너희 다 키웠다고 여전히 말을 하시거

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그런 입장이 아니예요. 우리도 직업이 있고 돈벌이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애를 낳지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지만 동시에 집도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게 쉬운일이 아니죠(30대 

수도권 여자 3) 

이직준비를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결국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결혼을 

하게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하

고, 대출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는거 같아

요. 결국 우리세대도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자 3) 

청년층의 결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자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가졌다. 이는 청년들의 부모세대

에 미래로 계획할 수 있었던 생애주기 과정들이 현 청년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의 연령대가 높아지

는 것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계층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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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공간에 대한 공정 인식

 가) 정부정책 중 공정 인식도 최하위는 주거정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대입)이나 일자리 영역보다 주거 영역에서 공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부동산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고, 자가 마련에 있어 진입장

벽이 매우 높아진 것을 꼽았다. 또한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따라 증여받지 않는 한 청년세대

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를 찾는 건 본인의 능력이니까 입시나 취업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해

요. 그러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입장벽도 높아

졌고 가격도 크고 사기꾼도 많아졌어요.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기울어져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게 생각되어요(20대 수도권 남자 8)

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주택 가격 같은게 변동도 워낙 심하

고 무엇보다도 주거정책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공정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주거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크게 

시작점에서 작용하는거 같고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부터 

돈을 모아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주거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도 상당수 있었다. 

교육과 일자리 영역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 흐름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정책을 하면 된다는 시각이

었다. 주거정책의 경우, 공정가치를 적용할 때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암시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자기 능력이 되면 선택 차이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구매하겠지만 은행대출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정부에서 30년 대출을 해주니까 본인이 선

택하는 영역이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30대 비수도권 남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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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거 비용 완화라고 하면 너무 복지가 과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가 하는 주거정책이 좀 아쉽다 또는 어느 정도 부족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주거정

책을 시행하면 자본주의 사회 기반으로 볼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이 가장 적절하

다고 봐요. 굳이 주거 안정을 위해 돈으로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부동산의 경우 개인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부모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필요

하다. 

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요구사항 

 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 및 추진 

현재 청년층들이 원하는 주거정책은 면담참여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주로 전세사

기 예방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정책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세사기도 많잖아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게 상담 같은 걸 해서 제가 준비한 

서류나 제가 알아보고 있는 과정들이 맞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는 중요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을 계속하는데 사실 부모

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정확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문가가 주변에 없으니까 

지인, 선배, 부모님이 전부였거든요. 사기 위험 같은 건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니까요(20대 수도권 여자 2)

저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집을 찾으려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싱글일 때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1인가구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출산이나 결혼 이런 청년들 결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들이 유효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1인가구 청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결혼한 경우 부부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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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다보니 많은 경우 지원을 못 받아요. 물론 지금 제 연령대에서 결혼을 했다는 

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청년 지원을 받는 경우에서 제외되

는 경우가 많아 아쉬워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오히려 싱글일때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출산이나 결혼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들이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30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주거정책의 경우 다른 영역과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 

공정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최근 청년 주거정책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부모가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청년의 경우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한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의 경우 입지나 

주거공간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택 가격 같은게 변동도 워낙 심하고 

무엇보다도 주거정책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주변에서 봤을 때 정부 지원정책 도움을 받아 집을 산 사람보다는 돈 아끼고 대출 

많이 해서 집을 구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도 LH 같은 

데서 해주는 그런 거 보면, 좋은 집들도 있지만 입지나 주택상태를 볼 때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구요. 정부에서 아무리 전세 대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걸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집을 얻기 원하는 청년 대상으로

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20대 남자 비수도권12)

정부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대상 주거정책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인 차원에

서 수요 충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거정책에 있어서

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청년정책에 한정해

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 등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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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지원의 범위를 청년 전체로 확장해

서 진행하기보다 취약계층 청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청년층의 공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측면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주거정

책 영역에서의 공정 기준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과 지방 청년을 둘러싼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청년층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기준과 맞물려서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상에서 기준하는 

19~34세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관련된 청년층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청년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은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공정의 요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 

가정형편 및 성별에 관계없는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났

고, 이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것과 연계되어 일자리 

정책에 있어 공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영역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전환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데 

가장 눈에 띄는 영향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층면담에서는 성별, 지역, 학력, 일자리 형태, 혼인 여부,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청년들의 삶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경험에 근거한 청년정책과 공정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담은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서 

깊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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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에 대해서 출발선에 대한 기준, 절차상 공정에 있어서 청년층 내에서도 다양

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공정 이슈에 

민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층위로 공정을 기대하고 평가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가까운 청년일수록, 현재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일수록 공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역 요인이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지역이었다.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다수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입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제시하

였다. 이는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한 경우, 직장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등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하기 위한 인프

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는 것에 청년층의 불안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방의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해결된다면 지방으로 이주하겠다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일자리와 청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 인프라가 지방 도시

들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층면담 결과, 

지방 이주를 위한 요건을 살펴볼 때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에서 해결된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선택하

고 이동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만족도는 청년친화적인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높아졌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친화적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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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17)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 의견조사

지금까지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들의 실태조사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5장에서는 학계 및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3년 8월 7일에서 8월 25일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한 2,000여 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2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8월 1일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NYPI-202308-HR-고유-053-01)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55명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청년 인프라와 같은 청년정책의 영역, 국정과제 90(청년에게 주거·일자

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2(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및 각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유형별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문항 및 중요도-성과도(IPA) 문항이다. 

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개요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

하여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의 영역,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17) 이 장은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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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대해 9점 척도(1~9점)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이 이루어졌

다. IPA 매트릭스는 유지강화(Ⅰ사분면), 중점개선(Ⅱ사분면), 점진개선(Ⅲ사분면), 지속유

지(Ⅳ사분면)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Ⅴ-1】.

그림 Ⅴ-1. IPA 매트릭스

Ⅰ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청년정책의 영역,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

제의 세부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이면서 동시에 현재 충분히 

실행되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Ⅱ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 실행정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Ⅲ사분면은 중요도

와 실행정도가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이 위치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Ⅳ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실행정도는 높은 위치이다. 이는 

지속유지 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AHP 분석을 실시하여 어느 정책 영역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 더 

중요한지와 현 정부의 청년 관련 국정과제 중 어느 과제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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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되었다.

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방법 및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부 국정과제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계층적의사결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문항을 구성하였다.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와 비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다(Saaty, 2008). 

즉, AHP는  쌍별비교와 항목 간 부분구조에서의 최적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끈다(Vashist & Dey, 2016). 실제로 Korpela 

& Tuominen(1996)은 이 기법이 의사결정 전략관리에서 유용하며 정책의 성과수준을 

높이는 결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효과적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도 분석(IPA)을 통하여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부 국정과제의 쟁점 사안의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전국 청년정책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사시작 

1개월 전에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계층적 의사결정법

(AHP) 문항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문항을 조사

한다. 구체적으로 조사시기는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효표본은 

150명 내외를 목표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제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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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A 분석 결과

(1) 청년정책 영역에 관한 IPA

청년정책의 영역들 중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여의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5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자리(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주거(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교육(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복지·문화(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청년 인프라(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가 각 문항에 해당한다.

우선 <표 Ⅴ-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4.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복지·문화(4.26), 청년 인프라(3.82), 일자리(3.77) 

순이며, 주거(3.71)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비록 기타 전문가 그룹의 세부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분야와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높은 달성도를 보이

고 주거, 일자리, 청년 인프라 분야에서는 낮은 달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3.77 3.62 4.00 2.80

주거 3.71 3.62 3.89 2.40

교육 4.72 4.81 4.75 3.00

복지·문화 4.26 4.32 4.23 3.80

청년 인프라 3.82 3.84 3.90 2.20

표 Ⅴ-1.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달성도 (9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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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달성도와 함께 역시 9점 척도로 측정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7.1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교육(6.83), 주거(6.75), 복지·문화(6.12) 순이며, 

청년 인프라(5.84)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

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은 공정사회 

기여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7.10 7.04 7.10 8.00

주거 6.75 6.73 6.73 7.40

교육 6.83 6.77 6.86 7.40

복지, 문화 6.12 5.90 6.29 7.20

청년 인프라 5.84 5.87 5.77 6.40

표 Ⅴ-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중요도 (9점 척도)

이와 같이 공정사회에 기여하는 청년정책 영역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Ⅴ-2】와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4.06과 6.53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Ⅴ-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I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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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청년정

책 영역에는 교육 분야가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두 가지가 해당된다.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정책 영역이 

그것들이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 인프라 관련 정책이 

해당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복지·문화정책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의 경우 달성도와 중요도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관한 IPA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관한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13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

과제 9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취약

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

과제 92),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법제 개선(국정

과제 92)이 각 문항에 해당한다.

먼저 <표 Ⅴ-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4.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4.33),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4.25),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3.90) 

순이며,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3.08)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비록 기타 전문가 

그룹의 세부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에서 상대적으로 달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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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3.08 2.94 3.30 2.0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3.66 3.42 3.99 2.6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3.55 3.38 3.79 2.8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3.68 3.55 3.92 2.4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4.80 4.83 4.85 3.6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4.25 4.30 4.36 2.0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4.33 4.35 4.45 2.20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3.90 4.22 3.66 2.4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3.67 3.82 3.62 2.2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3.70 3.71 3.75 2.60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3.54 3.52 3.62 2.60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3.31 3.39 3.26 2.80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3.59 3.55 3.75 1.80

표 Ⅴ-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달성도 (9점 척도)

이와 함께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기반 구축(국정과

제 91)(7.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6.97),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6.96),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6.91) 순이며, 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국정과제 92)(6.20)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 대상의 조사와 

유사하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 대체로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7.03), 취업지원 혁신

(국정과제 90)(6.97),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6.96)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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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6.96 6.77 7.26 5.6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6.97 7.06 6.81 7.8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6.59 6.55 6.64 6.4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6.68 6.70 6.67 6.4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6.66 6.66 6.66 6.6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7.03 7.18 6.86 7.0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6.30 6.30 6.32 6.00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6.91 7.04 6.75 7.2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6.32 6.39 6.23 6.6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6.20 6.30 6.18 5.00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6.37 6.57 6.29 4.40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6.51 6.60 6.47 5.80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6.52 6.45 6.62 6.20

표 Ⅴ-4.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중요도 (9점 척도)

국정과제 세부내용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Ⅴ-3】과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3.77과 6.62이며, 이를 기준으로 중점개선 

영역, 유지강화 영역, 점진개선 영역, 지속유지 영역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Ⅴ-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I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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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국정과

제 세부내용에는 총 세 개가 포함되었다.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공정기반 구축(국

정과제 91),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

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도 총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이 

그에 해당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총 여섯 가지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법제 개선(국정과제 92)이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관한 IPA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10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이 각 

문항에 해당한다.

먼저 <표 Ⅴ-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5.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5.03),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4.76),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4.75) 순이며,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3.68)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적으로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의 달성도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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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76 4.56 5.10 3.00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5.03 4.94 5.21 4.00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3.99 3.94 4.15 2.40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4.19 4.06 4.42 2.80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3.68 3.88 3.56 2.20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43 4.62 4.40 2.00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5.23 5.38 5.21 3.40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75 4.87 4.74 3.00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4.34 4.60 4.21 2.4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4.66 4.88 4.49 3.80

표 Ⅴ-5.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달성도 (9점 척도)

이와 함께 세부정책 대안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6.9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6.94),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6.93),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6.92) 

순이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6.01)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적으

로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

다. 대체로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임금 보상체계 개편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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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65 6.82 6.52 5.80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6.15 6.18 6.12 6.20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6.93 7.14 6.71 6.80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6.99 7.03 6.93 7.20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6.94 6.99 6.84 7.80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54 6.51 6.48 7.80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6.92 6.88 6.99 6.40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19 6.26 6.15 5.60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6.74 6.82 6.64 6.8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6.01 6.09 5.84 7.20

표 Ⅴ-6.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중요도 (9점 척도)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Ⅴ-4】와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4.51과 6.60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영역, 유지강화 영역, 점진개선 영역, 지속유지 영역)으

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Ⅴ-4.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I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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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 야 할 국정과

제 세부내용에는 총 두 개가 포함되었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와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가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도 총 네 개가 포함되었다.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공공

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가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한 가지 포함되며, 여기에는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가 해당된다. 달성

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총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AHP 분석 결과 

(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청년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일자리는 35.4%이고, 교육은 27.2%, 주거는 

15.7%, 복지·문화는 11.1%, 청년 인프라는 10.6%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

한 사회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영역은 일자리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청년 인프라보다 24.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Ⅴ-5】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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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중요성 (전체 AHP)

세부적으로 전문가별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

인 중요도 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어서 교육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계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가중치와 동일하게 청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전문가에서는 

복지·문화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354 .375 .330 .377

주거 .157 .143 .173 .149

교육 .272 .267 .282 .197

복지, 문화 .111 .111 .111 .120

청년 인프라 .106 .104 .104 .156

표 Ⅴ-7.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별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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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국정과제 90’, ‘국정과제 91’, ‘국정과제 92’ 순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국정과제 90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무조정실·국토교

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이며, 국정과제 91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이고, 국정과

제 92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무조정실·법제처)이다. 이 중 가장 높은 가중치

로 계산된 국정과제 90은 56%이고, 국정과제 91은 26.3%, 국정과제 92는 17.7%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국정과제 90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국정과제 92보다 38.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Ⅴ-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Ⅴ-6.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세부적으로 전문가별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

인 중요도 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 국정과제 92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계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가중치와 동일하게 국정과제 90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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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서는 국정과제 91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Ⅴ-8>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내용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국정과제 90 .560 .577 .557 .344

국정과제 91 .263 .277 .234 .470

국정과제 92 .177 .146 .209 .186

표 Ⅴ-8.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2.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 인식 차이: 정책세미나

‘공정’ 키워드는 정책 주체별 관점에 따라 해석 및 관점의 폭이 상당히 큰 개념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공정성을 키워드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공급자(정부)와 수요자(청소년, 청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정’ 개념

의 차이와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근거로 앞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근무자 

간의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공급-수요 차원에서 연계성을 맺고 있는 주체 간의 

공정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별로 공정을 평가하는 것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공정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이 입지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공정을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가 공정 구현이 될 경우, 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반영되어 수행, 

운영하고 실제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체감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주체인 청년-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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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 운영 개요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정’에 대한 개념 공유를 거쳐 다양한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았다.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험이 있는 청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청년의 경우 앞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정책세미나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하였다.  전문가와 공무원 또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나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과 정부 공무원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場)을 준비하여 

정책 당사자와 입안자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중심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정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년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참여자
∙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최근 5년 동안 청년정책 연구 및 업무 종사자 및 청년정책 활동 참여 
청년 대상 선정) 

참여자 구성
∙ 영역별 전문가(교육, 일자리, 주거, 자립) 5인

청년 당사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포함) 4인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2인  총 11인 

조사내용

∙ 청년정책과 공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공정과 영역별 정책사업 간의 연계 정도 등 

조사방법 ∙ 총 3회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세미나 개최  

조사시기 ∙ 2023년 8~10월  

표 Ⅴ-9.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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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둘러싼 정책 주체 간의 인식을 

살펴보고 상호 간 사고 공유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정책전문가, 관련 정책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 주체별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책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회와 2회차에서는 공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

을 살펴보고, 국정과제(90~92)에서 청년층 대상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각 

영역별 공정에 대한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회차에서는 1~2회차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이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세미나에서 주로 다뤄진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세미나 논의주제(1~2회) 정책세미나 논의주제(3회)

∙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와 공정/불공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공정의 지향과 목표는?

∙ 부처별/영역별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향하는 공정의

목표는 유사한가?

∙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있어 공정 실현을 

위한 노력과 체감 정도는? 

∙ 정부와 정책 당사자인 청년 간 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 지향하는 공정의 

기준과 방향성은?

∙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국정과제(90~92번) 청년정책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추진체계 및 연계방안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삶 격차 감소를 

위한 지원방안 

표 Ⅴ-10.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논의 주제 

이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둘러싼 관련 주체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는 주제가 앞선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명확한 개념이 수립되거나 정의된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답변을 구조화하고 상호 주체 

간 공유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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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차에 걸쳐 수합된 내용은 텍스트로 정제하여 해당 질문 주제에 따른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그룹간 강조하는 개념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동시

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한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회의록을 텍스트

화하고 코딩작업을 한 이후,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언어적 표현을 보다 구조화해서 단순히 개인 입장에 따른 논의에서 더 나아가 

언급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노력을 시도한 것이다. 

3) 분석 결과 

정책세미나 1회차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2회차에서는 1회차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상호 간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각 직군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었

다. 한편,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가운데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각 그룹 내에서도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경험한 내용에 기반하여 주제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개념화 작업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 주제에 따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1)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구분 

공정을 둘러싼 논의는 전반적으로는 기회, 결과, 과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평등과 공평 간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공정에 대해서 기회

와 결과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집중 논의하였다.      

공정이란 각 개인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발생한 불평등한 출발선을 보완하여 누구에게

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즉, 절차적인 차원에서 누구에게

나 정보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한편, 공정의 의미는 단선적으로는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나, 정책과 삶의 현장에서는 기회, 과정, 결과가 단선적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정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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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정과 불공정의 구분은 또 다른 출발선에 공정하게 다다르게 하는가로 구분 지을 필요

가 있다. 즉, 어떤 한 출발점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만큼 그 이전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하다는 논의도 지속되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분배적 

측면에서 공정을 살펴보는 집단에서는 사회적 출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공정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내 경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림 Ⅴ-7.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인식 

(2) 국정과제(90~92)에서의 청년정책 공정지향 목표 

공정을 청년정책의 핵심가치로 선정한 이번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창업 지원 확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과 같이 청년세대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정의 가치를 보편적인 차원

에서만 적용하여 한정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에 대한 근거로서도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실제 구현되는 정책 목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정과제의 국가장학금의 경우, 청년의 교육 부담 완화와 취업준비

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로서 청년세대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도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이행될 때는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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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와 지원을 받는 수요자로서 청년, 그리고 이를 해석하

는 전문가 사이에서 공정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관점 차이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과제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공정’이란 청년정책의 한 가지 목표로서 이해된 

‘공정’, 즉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또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룹도 존재하

였다. 이는 본 연구과제에서 공정 개념의 특징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서의 공정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초기에 이를 시행하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에서 

어떠한 시작점을 제공하고 운영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국정과제(90~92)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개념에 따른 중요 비중을 

고려할 때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

에 최초로 포함되게 된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접근하는 시각이 있었다. 공정이라는 가치보

다도 청년정책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그룹이었다.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정 개념 자체를 강조하면서 지향

점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그룹에서는 국정과제의 

청년정책을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국정과제 세부내용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룹도 존재하였다.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등에서의 공정가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 정책 사례로서 ‘내 집 마련’ 정책을 예로 들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 중에 

과연 ‘내 집 마련’을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현재 청년세대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경제적 

계층과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를 통해 출발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청년들은 정작 전세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영역별로 세부사업들 중에는 교육 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지원,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 ‘공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 

청년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거시적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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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국정과제(90~92)에서의 청년정책 공정지향 목표 인식

(3)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의 지향점  

공정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토대로 각 참여 주체가 인식하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지는 반면, 과정이나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앞서 제시한 것과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청년들은 불평등한 출발선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의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진출 과정에서 결과적 

차원으로 법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을 보장해도 이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우며, 다수의 청년층이 얻은 결과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세대에게는 지역에 따른 격차(수도

권, 비수도권), 일자리 특성(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등에 따른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상이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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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의 지향점

(4) 주체별로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청년정책에서 강조하는 공정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수가 주로 ‘기회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행기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운영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영역에서는 일경

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경험) 접근 기회를 확대하며, 채용과정 불공정성 해소와 

같은 일반적 관행이나 절차를 개선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주거와 금융 영역에서는 공급과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

고,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중산층 진입 기회가 가능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로 제도가 논의되다 보니 청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고려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에 교육 

받을 권리, 일할 권리,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세대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는 보편 차원에서의 청년 지원에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 청년으로 확장해서 

청년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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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주체별로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특히, 영역별로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설문과 

심층면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청년정책에서의 일자리는 공정 개념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 영역의 경우도 정부의 주거 공급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전세사기와 같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

하기 위한 법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 제기되었다.

일자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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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 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부처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의 공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처 사업이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공정은 행정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영역별로 

구현되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였다. 

그림 Ⅴ-12. 부처 사업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5)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법제적 차원 인식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이 ’23년 개정됨에 따라 방향성과 목표가 재정립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참여가 강조되면서 정책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영역 

그림 Ⅴ-11. 영역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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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영역별 정책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갈 

것인가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책세미나 참여자들도 채용, 주거 등 영역에 

따라 법제 차원에서 공정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정책 내에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따라 간극이 존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19~34세를 제외한 취약계층 연령층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이외 연령 집단과 이분법적으

로 구분하는 까닭에 청년을 제외한 핵심노동 연령층에서 각종 청년 지원정책이 역차별로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도 맞물리는 내용으로 지방

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지정하는 청년 연령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에서의 청년정책 지원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절정에 달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의 크기를 점증, 점감하는 방식 등으로 기본법상

에 규정된 청년(19~34세) 이외 집단이 겪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기존의 조항들(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보편성 기조의 청년정책

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변경의 흐름 속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의 성격상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임의조항으로 제시될 경우, 실제 각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과 연결된 부분으로서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도 강조하고 있듯이 실제 정책에

서도 구현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등 입시 및 채용에

서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질서법인 까닭에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결국 판사의 판결 역량 

및 성향, 국민 정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처벌에 대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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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분 등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적인 차원에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적용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장 사례를 통해 볼 때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직무에 무관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법률 내용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거와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청년층은 기성세대와의 경험, 정보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까닭에 각종 기망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식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어 홍보하고 법적, 절차적 대리인의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의심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 위험 고지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에 있어 일자리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 등을 강화하여 지방에서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Ⅴ-13.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향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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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청년정책의 특성 상 특정 부처만의 업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

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은  주요부처 내주요 부처 내 설치된 청년정책 전담조

직이 설치되(권익위·법제처 제외)과 연계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 전담조직(9개)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주 단위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 주요 

부처의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데에 유효하고 진일보한 추진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는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협의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청년기본법」 개정과도 관련하여 전 부처 청년보좌역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혀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처별로 활동하는 청년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간담회나 

이슈레이징(issue raising)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범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의 장을 정례화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따른 근거로 주거정책을 들기도 하였다. 

청년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거정책은 ‘내 집 마련’ 정책으로 국토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영역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 측면의 정책과 연계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제 부처들과 

협력해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이 ‘내 집 마련’에 국한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세입자 권리 보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 폭넓은 영역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저자산 계층 지원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와 보건복지부와의 지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대차 영역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는 법무부와의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건축물 문제 등 행정적 단속·조치와 연관

된 부분은 행안부와의 연계도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업무 지원 및 관련 연구나 

논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불어 부처 간의 협업 과정에서 

청년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한편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필요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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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 대학입시, 취업, 주거 등 청년층이 교육 기회와 지위 경쟁 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경로는 온라인 플랫폼(커뮤니티, 포털, 전문사이트 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청년포털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팩트 체크, 

가짜정보 필터링 등의 노력은 정책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면담에서도 청년층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여기면

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한 만큼 입시, 취업, 주거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정보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채용절차 등에서 활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서 입학사정관 전형 시 

교외활동 배제, 개선된 블라인드 채용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각 지역 현장에서 청년과 접점을 형성하는 실행기관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

하였다. 

특히 청년정책에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룹 간 영역별로 일상

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특정 계층 대상 간 공유되어 차등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제시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림 Ⅴ-14.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Chapter 5.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 | 209

(7)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우선적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정책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 지방도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립준비 청년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고, 청년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청년 그룹별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단기, 중기의 

로드맵을 만들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의부터 합의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주체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과 ‘취약 청년’은 대상 범주를 설정하는 

데에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 중심의 지원방안 수립·집행은 불가피하지만 복지부 중심의 지원방안은 취약계층 

청년으로 기존 복지 대상의 부수적 범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다. 청년의 

다층적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대상 범주 설정 시 기존 복지 대상으로 포괄되지 

않는 취약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 청년은 아직 제도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정책 사각지대라고 할 때, 이들에 대한 발굴과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은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본 연구와 더불어 기존에 취약계층 청년으로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청년은 그들을 지원하는 운동적 성격의 민간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집중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금융소외계층 등 미미하지만 청년 삶 생태계의 기초

로서 민간 현장의 문제 또는 대상부터 발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양한 측면

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전문가-공무원 중심으로 정책 수립, 

시행 논의가 진행된 것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 

간의 개방된 형태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청년층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여러 사각

지대 집단을 도출하고 이에 종합적인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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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8) 청년정책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지역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듯이 청년층의 교육, 일자리, 

주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간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인구·기능 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

다. 그러나 결과측면을 볼 때 청년의 양적인 수요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수도권 청년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육에서

는 대학입시뿐 아니라 지방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간 인프라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육 영역에서 현재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도상의 중요한 변화는 2025년부

터 도입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이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관련에 행·재정 권한을 넘겨 지방대학의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대학 학생들의 지역에서의 성공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지역 간 일자리 불균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인구정책, 산업정책, (대학)교육정책 등의 

여러 가지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 연계해서 적용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광주형일자리’의 경우, 지역의 일자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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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어 온 문제를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업안전, 

근로환경, 교통(주거지와 산단 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한 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임금이나 인프라는 부족하더라도 수도권에 비해 낮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체감될 수 있다. 

앞서 진행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과의 면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주거 영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주거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도권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주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

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

는 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산업이나 교육정책을 통해 비수도권에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

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자산 측면의 박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

서 전 국토 차원의 일자리 배치를 선행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배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과거의 방식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일자리-주거 영역을 연계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청년의 삶 체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에서 청년층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육과 노동, 주거정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세미나 참여자들도 공통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듯

이 교육-노동-주거에 이르는 청년의 모든 생애를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청년정

책은 특정한 개별 부처의 추진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사업으로서 총괄

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청년층 인식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미 확고한 ‘고정화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이다. 청년층 대상으로 ‘서울 로망’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제공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인프라나 

문화 등의 격차는 서울과 비교 불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는 

욕구로 인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주관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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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역의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지역 격차라는 

요인의 작동성보다 청년 본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체감하는 격차나 불공정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청년정책으로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인프라나 

개발 등을 따라가려는 행태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색깔을 덧입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고 자유경쟁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연계형 취업, 지역 가산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특화된 이유에 주력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원의 접근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자체로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를 정책적

으로 균등하게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Ⅴ-16. 청년정책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3. 소결 

본 장에서는 공정과 청년정책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의견을 토대로 국정과제

에서의 청년정책에 있어 공정을 중심으로 둘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정책 

영역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AHP와 IPA 분석을 토대로 국정과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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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을 단위로 공정한 사회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서 공무원과 전문가, 청년이 하나의 공론장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시각에서 살펴본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책세미나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정책 주체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의미 네트

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개념 간의 텍스트 구조를 살펴보는 작업

을 통해 그룹 단위로 어떠한 주제 개념이 도출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국정과제 90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을 가

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92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하는 과제를 가장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사회진출에 청년들의 

참여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시사한

다. 특히 청년정책의 영역에 대한 IPA 분석에서도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정책에 대해서

는 별도의 집중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서

도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년 인프라, 복지, 문화는 상대적으로 

청년의 공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중요도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정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

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성과와 중요도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향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년정책 분야의 각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였다.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책주체로서 청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에서는 청

년정책과 공정을 주제로 개인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회에 대한 공정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였으나, 공정을 판단

하는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공정 개념을 상호 간에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정책 방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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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나마 합의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과 일자리,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각 정책마다 추구하는 방향

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공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수렴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난

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전반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 

이뤄지고, 그 안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도 요구된다. 또한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대한 논의가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전달체계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공정 이슈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주제는 취약계층 청년과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었다. 취약계층 청년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부

터 이루어졌다. 현재 청년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향후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은둔·고립 청년, 자립지원 청년, 가족돌봄 청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으로 규정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촘촘한 청년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되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지역 청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차원에서 문제점, 현황을 토대로 각 주체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측면에만 치우쳐 지방이전을 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과 일자리, 주거가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앞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제에 관련한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청년 대상 설문과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관련 주체(청년

-전문가-공무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기회

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년정책과 같이 대상 중심의 정책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

와 정책을 디자인하고 수립, 운영하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 이슈와 같이 명확한 개념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사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6장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논의 및 정책제언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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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논의 및 정책제언18)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청년 공정성 인식 및 요인 

파악, 다른 연령세대와의 공정 인식 비교 검증   

 • 2013~2023년 주요 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 “공정” 키워드·의미 연결망 

분석 → 청년, 공정 이슈에 대한 언론(미디어) 프레임 및 군집(클러스터) 특징 도출 

 • 2023년 청년정책 주요 부처(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

부) 보도자료 분석 → 부처 단위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 및 목표 검증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대상 공정 기준 및 개념, 대상 차이에 따른 공정 

적용에 대한 태도,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에 대한 평가 → 기회 및 절차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성별·소득에 따른 공정가치 부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영역에 

가장 높은 공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3) 심층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19~34

18)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봉철 연구위원(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고, 김지민 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작업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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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 1:1 심층면담 실시 → 공정에 대한 경험 인식, 교육-일자리-주거 경험에 

따른 공정 기준 및 평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등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후 AHP/IPA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단위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 →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안 이슈, 청년정책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5)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정책세미나 분석 

 • 청년-전문가-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및 기준,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운영 과정 평가, 영역별(교육-일자리-주거) 청년

정책에 대한 공정가치 실현 방안 등 상호 간 인식 공유 및 협의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의미 연결망 분석), 청년정책 관련 주체 간 소통 기회 확장 

가능성 확인  

2)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이전

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중심의 청년정

책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설정하였다.

먼저, 모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공정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논의할 때 과정, 절차 수준에서 공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결과, 시작점이 다른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제기하

였다. 이에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첫 번째 추진 방향으로 모든 청년들이 자신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형성해갈 수 있는 사회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모든 청년이 정당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년정책에서 공정과 관련하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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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선을 요구한 영역은 일자리였다. 특히 구직,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게 절차가 이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립과정으로서 일자리 영역에 보다 집중해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끝으로, 모든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질문을 구성하여 시행하

였다. 그 결과, 청년층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능력/역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을 최우선하여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경쟁하되 그 경쟁에서는 공정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마지막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림 Ⅵ-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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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도출 과정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가 선정된 직후부터 청년층과의 면담뿐 

아니라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의 정책

실무연구협의회 등을 시행하면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일자리, 주거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연구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목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도출하고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공정, 청년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이후 청년

(19~34세) 대상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학술세

미나와 정책실무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정제하였다. 

앞서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의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따른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담고 있는 의미

와 방향, 정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성과도 분석(IPA)과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전문가-공무원 세 주체 간의 정책세

미나를 3회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이는 공정 개념의 특성상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에 공정이 어떠한 목표

와 방향성을 토대로 접목되고 실현되었을 때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5대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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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과정

그림 Ⅵ-3. 연구 설계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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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앞서 수립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기반 강화이다.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차원에서부터 토대가 성립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이에 청년친화적인 공정사회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정책 기반으

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는기반 마련으로서 법제도 강화와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청년층이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청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한 정책세미나 논의 결과 청년층

의 경우 교육-일자리-주거라는 일련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공정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체념하고 수긍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보다 공정과 관련한 인식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년 스스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와 

더불어 생애주기 전반에 따른 공공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 삶 격차 해소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볼 때 청년층에서 공정을 개념화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상대성이었다.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공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상대적으로 청년층 내에서 혹은 다른 세대와 청년층 간에 공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의 경우

에는 다른 그룹의 청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연구에

서는 청년 삶이 양극화되어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와 지역 청년의 삶 만족도 제고를 정책과제로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Ⅵ-4】와 같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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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1) 5대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본 연구에서 수립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5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15개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1. 법제도 기반 강화 

1)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안) 일부개정  

3)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법률안」 제정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여대상 및 방식 확대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강화

표 Ⅵ-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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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진행,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AHP 분석, 청년-전

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의 일련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정책과제를 도출하

였고, 각 정책과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나 사업을 지속·연계하는 방안과 

신규 제정 또는 발굴하는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과제의 실현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과제에서 청년정책과의 연계 방안과 

제1차 청년기본계획 수정(안)(’21~’25)과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본 과제에서의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3.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공유 및 컨설팅 통합 시스
템 마련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2)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실무 통합부처·부서(센터) 신설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시간을 달리는 청년’신설 운영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2)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운영 

근거

영역별 정책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운영방식  

지속
연계 

신규
확장

1. 법제도 기반 강화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 ◉ ◉

표 Ⅵ-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 및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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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역별 정책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

3)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법률
안」 제정   

○ ◉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
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
스템 강화 

○ ◉ ◉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
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
여 대상 및 방식 확대

○ ◉ ◉ ◉ ◉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
책 연계 강화

○ ◉ ◉ ◉

3.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
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 ◉ ◉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

센터 연계 기능 강화 
○ ◉ ◉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한 공공정보 공
유 및 컨설팅 통합 시스
템 마련  

○ ◉ ◉

4. 취약계층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
위 재정립 

○ ◉ ◉ ◉
2) 취약계층 청년 교육-일

자리-주거 연계 실무 통
합부처·부서(센터) 신설

○ ◉ ◉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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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청년정책과 본 연구의 정책과제와의 연계성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청년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90. 청년

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때 세부과

제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5개를 국정과제 

영역과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마련

하였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1. 법제도 기반 강화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3. 생애주기 정보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세부과제
정책과제

1
정책과제

2
정책과제

3
정책과제

4
정책과제

5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내 집 마련 ◉ ◉
취업지원 혁신 ◉ ◉

미래역량 강화 지원 ◉ ◉
교육 부담 완화 ◉ ◉

표 Ⅵ-3. 국정과제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근거

영역별 정책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
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 ◉ ◉
2) 지역 간 교육-일자리-

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
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 ◉ ◉

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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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 방안

본 연구에서는 23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을 토대로 제안하는 정책과제와의 연계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정책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토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의회 등 

다양한 협력 주체와 정책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후에도 관련 부처와 청년 

위원회, 청년단체뿐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현

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갈 것이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1. 법제도 기반 강화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3. 생애주기 정보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정기반 구축 ◉ ◉ ◉ ◉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

국정과제 92 청년
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참여 확대 ◉ ◉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

지방 및 민간 협업 ◉ ◉
청년정책 인프라 ◉ ◉

법제 개선 ◉

 구분 지속 신규 확대 

일자리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주기 지

원체계 강화
※ 코로나 19 극복 위한 청년구직자 

지원(’25년까지 128만 명 +a)

․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 +a 지원)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
화 확립 

본 연구
연계방안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
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
한 질적 제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공정채용법안) 
일부개정 

․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

표 Ⅵ-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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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속 신규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통기능 강화 

예) 공정채용 기준, 방식 
설정을 위한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내 (가칭)공정채용
위원회 신설 

회진출을 위한 법률안」 
제정 

주거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27년 58만 호)

본 연구
연계방안

․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이주지원
바우처 제공

․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통합부서 신설 
․ 청년친화 안심 주거 커뮤니티 구축

교육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 주도 지역
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본 연구
연계방안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포
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
에 대한 질적 제고)

․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
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복지·문화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
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
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
까지 8,000억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 연구
연계방안

․ 취약계층 대상 범위 재조
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취약청년 대상 교육, 취
업 준비기간 지원 

 (가칭)시간을달리는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신설 

참여·권리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
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
원회를 청년참여 위원회
로 지정

본 연구
연계방안

․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 중앙 및 지역 단위 청년센터 기능 
강화(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계
지원 시스템)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
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
한 질적 제고)

․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
방자치단체 연계 청년정
책 운영 시스템 마련

․ 부처 단위 위원회 참여 청
년 및 일반 청년 대상 청
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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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1) 법제도 기반 강화

￭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역 청년 지원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구직·채용 정보의 

투명성 확보
 가칭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 취약계층 청년 범위 

확대,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 예산지원(안)  예산 현행 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노동부 

(1)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역 청년 지원 확대

가. 입법적 토대의 필요성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 관련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된 경우에는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범위가 

불명확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조정 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련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분 지속 신규 확대 

․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공통방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실무 차원의 통합부서(센터) 신설 
․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질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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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실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정책 실행에

서의 총괄·조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참고로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창업 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

발 지원(제19조), 청년주거 지원(제20조), 청년복지 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

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각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이 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각각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하고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나. 청년기본법에서의 공정가치 실현 관련 입법적 근거와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청년기본

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이 법 제4조 

제6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약

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법 제22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몇 개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취약계층 청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적용 범위와 법적인 

효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

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선 청년기본법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

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아닌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청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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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청년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되는 준취약계층 청년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공정가치 실현의 주요 분야인 청년창업 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

19조), 청년주거 지원(제20조), 청년복지 증진(제21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기회의 우선적 제공이나 중점적 제공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 입법적 동향(청년자립 지원 법안)과 평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입법적 동향과 관련하여 최근 

2023년 5월 4일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 법안19)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 없이 

삶의 질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

여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안 제2조 제1호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제2조 제2호

는 취약계층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면서, 제3

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제1항)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의무 및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제7조에 따라 취약계층청년복

지지원위원회를 총괄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8조), 취약계층 청년자립 

19) 지난 5월 4일 ‘청년자립 지원법안’이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취약계층 청년복지 지원체계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6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지원대책이 실효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기 위해서 동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청년기본법」은 가치나 이념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 법률의 뿌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개별 법률’ 제정사항을 세부화하기 보다는 공정가치 실현 차원에서라도 청년의 삶을 둘러싼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권리적 접근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이 각 분야별 가치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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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9조), 취약계층 청년가족 지원(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안으로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총괄을 국무총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범정

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의 종합성과 실효성이 다소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8조), 취약계층 청년자립 지원(제9조), 취약계층 청년가족 

지원(제10조)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입법 방안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기본법」 개정과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안의 경우, 「청년기본

법」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각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법적 장점이 있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청년
기본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 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 지역·소득 격차에 따라 어려움을 겪
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⑥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⑥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Ⅵ-5. 청년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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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3년 10월 8일 인출.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구직·채용 정보의 

투명성 확보 

가. 입법적 토대의 필요성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년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능
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하고 진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시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년의 주거 자립·안정 및 주거공간뿐 아니라 지
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
전하게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지원 활
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야 한다.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지역 
청년·취약계층 청년지원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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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 방안 

 채용절차법에 있어서는 2022년 기준으로 년부터 공정채용법이 제정 준비에 있다. 

이는 기존 「채용절차법」을 보완한 법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채용법(안)이 보호대상이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2023년 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

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 「채용절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층 대상의 심층면담과 정책세미나 결과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의 채용뿐 아니라 근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많이 나타

났다. 현재 채용절차법에서는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5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청년층이 사회진입을 하는 직장에서 정당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채용 정보 채널에 대해서 청년층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볼 때 정확한 채용 정보가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상당수의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식 채용 정보 이외에 인맥 등을 통해 제공되거

나 유료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가 상당수 있어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청년층에 있어서 결과의 공정성 

확보보다 기회, 절차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기회, 절차

의 공정을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 ‘정보’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채용 관련 정보에 있어 평등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채용
절차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
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
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표 Ⅵ-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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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칭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 취약계층 청년 범위 

확대,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단일 법률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보다 체계성을 갖출 수 있으며 다양한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어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의 종합성·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 장점이 있다. 다만 단일 법률의 제정은 개정에 비하여 입법적 난이도가 

높고, 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 입법 방향

위에서 서술한 입법 방안을 고려할 때 개별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은 

개별 영역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규율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방안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

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단일 법률을 만드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 개정에 비하여 

입법 난이도가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입법적 방안을 통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의 정책적 중요성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공정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
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
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규) 구인자는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고 그 외 방식을 통해서 채
용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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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세대에서의 공정에 관한 논의가 취업, 주거, 교육, 복지 등을 청년의 삶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청년들의 삶을 볼 때, 개별 청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예를 

들어 부모자산, 개인 능력, 학력, 거주지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등에 따른 사회진출에서의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 간의 불평등 문제와 기회 박탈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빈부 격차 문제 등과 같은 더욱 큰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청년정

책과 관련하여 ‘공정’을 중요한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제시

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

나,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정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행 등에 관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가칭)의 주요 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청년 등”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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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열약한 상황과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

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현저하게 어렵

게 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정책 수립 절차에 취약계층 청년 등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무총리는 5년

마다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지원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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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청년기

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지원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

다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년지원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

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취약계층 청년 등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한 결정과정인 경우, 「청년기본

법」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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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등) ①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불이익은 금지되며,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제9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우대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주거·문화생활·교육·취업·의료·창업 등의 지원

2. 금융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능력개발, 권리 보호 및 기타 복지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의 대상,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내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

계층 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관리·사용·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내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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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정책추진과 관련한 입법적 기대 효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정책추진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청년의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가능하다. 「청년기본법」에

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세분화 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예산의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서도 용이하다. 

더 나아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국가 

법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 및 실정에 맞는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 주요 내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부처 위원회 대상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청년정책 운영 시스템 마련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제13조, 제15조 2항, 3항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예산지원(안)  예산 현행 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국무조정실 → 각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가 고

려되어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관련 부처 장, 지방자치단체 

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경우, 선발 방식이나 기준 등에 있어서 청년 대표로서의 다양한 

층위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또한 영역에 따른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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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행하고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원회 외에도 실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만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영역별로 심층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를 통한 입지 강화를 위해

서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등을 체계화하고, 위원회 간 긴밀한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재편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15조 2항과 3항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의 위원회에서 청년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조

정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공정채용법(안)의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계획했던 시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 소속 위원회 청년위원들과 TF 형태의 수시위원회를 구축하여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가칭)공정채용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에 대한 쿼터를 두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지역과 직군 간 청년 삶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뿐 아니라 지역과 직군에 따른 요인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여 대상 및 방식 확장

가. 필요성

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다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의 경우 청년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것으

로 개정되었다. 이는 부처 단위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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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한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부처위원회 내 청년참여 확장과 더불어 부처 단위로도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주요 내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년

정책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센터, 참여기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역 간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청년 위원 외에 보다 넒은 층위로 구성된 청년정

책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정책 경험과 그에 따른 제안, 모니터링 등을 하면서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부처 단위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이외에도 부처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영역에 있어 

관심이 있고, 부처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성별, 직군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단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된다면 소수 청년들의 참여가 아닌 다수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적용되어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본다.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강화

가. 필요성

청년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중앙으로 확장되어온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잘 

연계되고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 변수가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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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주거를 결정하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어서 지역은 청년층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프라는 청년의 삶에 있어 점차 격차를 가져오기

도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특성 상, 구직 등의 이유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층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못해서 지역이주를 

한 이후에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 청년 지원방안에서 더욱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하는 청년정책 

정보에 있어서도 통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이다. 

나. 주요 내용 

이를 위해서 앞서 법 제정 강화에서 23년 3월에 개정된 「청년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4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현재와 같이 임의조항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실제 각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제 차원에서

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청년정책 지원 예산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고, 이는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둘러싼 청소년기 교육, 취업을 위한 일자리, 내 집 마련에 있어서의 

주거까지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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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 주요 내용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안내 및 컨설팅 통합 시스템 마련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예산지원(안)  기존 청년포털 및 청년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

￭ 추진체계(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센터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청년정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주변 지인을 통해 접하거나 소셜미디어(SNS) 홍보를 통해 지원하였다는 답변

을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 홈페이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층 사이에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지원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도 언론을 통해 청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어도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포털 홈페이지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기관이나 단체 

등)와 연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이 정보제공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쌍방향 소통에 익숙하다. 즉, 자신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현재 청년포털의 경우 정보 저장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수의 청년들의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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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이에 청년포털의 기능을 확장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부처 단위 위원회 청년위

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그 밖에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해당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포털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관리를 정부부처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운영하

기보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실질적으로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홍보 또한 위탁 업체보다는 실질적으

로 해당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순환 

구조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2024년은 서울청

년정책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청년포털 및 정부 공식 SNS를 운영하고, 이후 2024~2025

년에는 제주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이 운영할 때 지역에 대한 소개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정책이 보다 청년 주도적으로 행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청년층에 있어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확산하는 것 또한 일방적으로 하나

의 주체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상호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갈 때 청년층 내에서

도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단체 또는 청

년시설을 지역별로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서 청년층과의 면담과 정책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해당 지역 

내 청년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년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삶을 정착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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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나 수도권의 주거비용을 포함한 생활비가 점점 높아지면

서 다수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이주를 

한 청년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직장

을 중심으로 지역 이동을 한 경우 일터 내 동료 외에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의 청년지원센터 지정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의 성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로 운영된 청년단체나 

청년시설 중심의 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운영 과정상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에 대한 관심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

되어야 할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되는 것 이상으로 중앙 및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가이드, 정보체계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

지 지역 단위로 운영한 센터에서도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몇 개 지역이 우수사례가 되어 다수 지역이 특정 지역 사례를 모델링하는 

방안이 지양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운영 가이드는 공유하면서도 지역 자체 특성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센터의 운영 권한을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안내 및 컨설팅 통합 시스템 마련   

가. 필요성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청년층이 구직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대학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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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지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과의 심층면담과 정책세미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입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차등이 이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도나 정책에 참여하는 시작점으로서 필요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관련 정보의 경우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수에게 공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애주기의 이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 일자리, 주거 정보 등에 있어서는 공공 차원에서 

안내되고 공유,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생성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실적이다. 

한편,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청년층의 인기가 많지만 일부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특정 홍보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층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

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 주요 내용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시 정보, 평생교육 정보 등을 포함한 교육, 취업, 일자리에 

해당하는 정부 정책이나 홍보,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청년층이 원하는 정보 

요청을 할 경우,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DB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참여하는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여 일반 청년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강연 등을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공유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청년DB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원하는 기관 중심으로 정부위원

회, 정책 평가, 정책 모니터링, 서포터즈 등 공공정책 활동에 한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취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청년층이 요구하

는 공공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제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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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 주요 내용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취약계층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실무 통합 부처/부서(센터) 신설 
 취약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청년자립지원법(안)」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예산지원(안)
 청년 취약계층(예: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청년, 

구직단념청년(NEET) 등) 지원 예산 연계 활용

￭ 추진체계(안)  국무조정실 중심 청년정책 관련 부처 합동 연계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

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법 제22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몇 개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취약계층 청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청년 대상의 지원사업을 설계하면서 

① 돌봄[간병]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② 실업 또는 불안정고용 상태, ③ 사별(가족의 사망)

을 경험한 상태, ④ 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건강이 나쁜 상태, ⑤ 보호체계(care system)에 

속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례는 2018년 영국 정부가 ‘청년 외로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결 형성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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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nnections Fund) 청년 부문 사업의 일부로서 해당 사례를 참고할 때에는 

외로움(loneliness) 또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라는 포인트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깊

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

한 범주가 과거 소득 기준으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정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을 식별할 때 ‘연령’과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주요한 요인 이외에 

다양하게 교차하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영 케어

러로 일컫는 가족돌봄청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 또한 취약계

층 청년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상황적 환경에 따라서 범위가 확장되는 흐름에서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취약계층 범위로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청년층의 취약성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 내에서 특별한 취약성 

혹은 욕구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취약성의 특성을 크게 

배경적 속성, 개인적 속성, 관계적 속성, 경제활동 및 경제적 속성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적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기초보장수급, (가구 

구성형태)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1인 가구, (가족 내 부양관계) 가족돌봄 청년, (부모의 

부재) 자립준비 청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주배경 

청년, 장애 혹은 활동제약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신체·정신적 건강취약 청년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던 관계적 속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이 

포함되고, 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적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실업, 니트, 근로빈곤, 

불안정 고용, 다중채무 청년 등이 취약계층 청년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공정가치를 보다 구현하

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청년층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이상과 같은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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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을 공식화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에 반영하거나 

정부 대책발표 등의 방법으로 대상을 공식적으로 정의해야 일선 전달체계를 통한 발굴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2) 취약계층 청년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실무 통합 부처/부서(센터) 신설 

가. 필요성

앞서 제기하였듯이 취약계층 청년의 범주를 확장하는 방안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청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로 운영될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또한 부처 단위로 청년지원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어 부처 특성에 따라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서 정책 간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의 경우도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 주요 내용 

이에 청년정책에 관한 실무를 주로 시행하는 부처/부서(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하나의 모델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공존

하면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

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로 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역할에 권한을 강화하여 

(가칭)‘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다부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청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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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층의 경우 교육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였다. 일례로, 최근에는 

대학입시나 구직과정에서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재수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

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택은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자아실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삶의 질 전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

이 원하는 대학, 직장, 진로 등을 선택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갭이어(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다. 

나. 주요 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을 보면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이나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이

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더 넓은 선택지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일반 청년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신들의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해주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시간을 달리는 청년’ 프로그램은 갭이어 형태로서 취약계

층 청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대학 졸업 이후 1년을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청년들은 곧바로 생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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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할 때 자신이 작성한 진로계획서를 토대로 

사전 신청을 받아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취약계

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학교와 직장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취약

계층 청년정책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5)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 제공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예산지원(안)  청년친화도시 예산 증액 활용 

￭ 추진체계(안)  청년친화도시 시범 사업 → 지역 확대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 제공

가. 필요성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현재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95.7%가 중요(매우 중요 49.2%, 중요 46.5%)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학력, 소득이나 자산 등에 비해 인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에 대해 95.0%의 청년이 중요하다고 인식(매우 중요 40.7%, 중요 54.3%)하고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수준, 나의 교육수준 등에 비해 성공에 있어서 인적 관계의 중요성

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를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한편,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유년시절을 보낸 지역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청년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학이나 직장에 따라서 지역 이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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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지역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 사례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체감하는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주한 청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정착해

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를 제안한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내나 정서적 유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나 활동 등을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확대해서 바우처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정보를 찾고,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간 청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청년의 정보를 

이주하는 지역으로 자동 연계함으로써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신규로 신청하

는 번거로움도 방지할 수 있다.    

(2)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가. 필요성

최근 청년문제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생활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 인구 쏠림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물가 등 생활비가 높아서 실질임금

은 더 낮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원인으로는 일자리 못지않게 민간 

영역에서 공급-수요가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입장도 존재

한다. 

한편, 지역 간 격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더불어, 일자리 

차원에서도 기업 등의 지방 이전과 같은 분산전략 및 국토균형발전 개념의 거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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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최근 변화되는 기업의 흐름과 노동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2년 강득구 의원실(안양만안)에서 발표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

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인재 채용은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논의도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복잡하지만, 비수도권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적으

로 생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인구가 밀집하여 수요층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 수도권 쏠림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교육문제가 지적되

기도 하지만,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더라도 이 외의 생활 인프라를 분산할 수 

있다면 특정 시기에 교육을 마친 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유턴하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스마트워크, 리모트 워크(텔레워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택근무, 원거리근무 등 다양한 시도가 민간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방청년 등을 리모트 워크 등의 형태로 고용하거

나 워케이션 등을 통해 관계인구(생활인구)로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과 일을 병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육 영역에서 공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에 지역에 따른 구조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임의조항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경우도 대학 입학에서의 우대 조건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 역시 임의조항(의학 분야 제외)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의 채용과 

사립 대학의 입학 요건을 강제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과 지방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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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심층면담, 정책세미나를 통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와 주거가 상당히 강하게 연결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이 직장의 위치였다. 이와 같이 청년세대에게 일자리와 주거

정책은 별개가 아닌 연계되어 진행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과 주거가 거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주거조건이 쾌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수 청년의 경우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지만 직장 권역 내에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하거나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안전이나 공간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층 삶의 질은 좀처럼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편, 심층면담 결과에서 한 면담참여자는 지방이전한 공기업에 취업해서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거주비용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청년층에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커뮤니티 마련은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외부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형태의 청년친화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나. 주요 내용 

’23년에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청년

친화적인 사회 기반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실천과제로서 청년친화 일자리

와 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청년친화도시의 조건 중 하나로 제안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년친화도시 유형 또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 이 중 하나의 모델로 일자리와 주거공간의 연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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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커뮤니티 도입을 제안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혁신도시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직장 주변에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공유주택이나 지역 활력 

타운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청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거 계약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내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수도권 권역 내 주거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아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일정 주거공간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공유주거 형태

로서 임대형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계획에 있는 만큼 직장과 주거공간과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지역 

내 청년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 자연스럽게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구직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직 정보를 

얻거나 취업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을 높여서 구직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는 사업도 제안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주

거 연계 방안은 자연스럽게 청년친화적인 커뮤니티로 구축되고, 해당 커뮤니티가 증가할

수록 청년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한 내용과 국정과제, 제1차 청년기본계

획 수정(안) 등을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한 삶에서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자리 가운데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년층에서 민감한 주제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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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공정한 사회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 추진 방향은 모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정사회, 모든 청년이 정당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사회, 

모든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정사회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추진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기반 강화, 청년의 

공정 인식-경험의 확대, 청년의 삶 격차 해소를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법제도 기반 강화,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생애주기 공공정보 전달체계 연계 구축, 취약계층 정책 사각

지대 축소,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를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 다음 【그림 Ⅵ-5】 와 같이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세분화

하는 작업을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향후 과제이다.    

그림 Ⅵ-5.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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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20)

PID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

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만 18〜만 34세(1988년 6월 

2일〜2005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3년도 청년통합조사인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위탁 수행기관의 
표집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고, 조사지 일부에 본 연구 조사문항을 포함에 따라 조사지 제목에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로 기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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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집계구 

일련번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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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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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문88) 귀하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 혹은 지원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참여 혹은 지원을 받으셨던 사업의 주관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청년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청년 희망적금, 온라인 청년센터 등) 

① 중앙정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➁ 광역지자체(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➂ 기초지자체(수원시청, 마포구청, 가평군청 등 시·군·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➃ 2022년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 문91로 이동

문8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청년활동에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
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중앙
정부

(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
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
청년자문단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3)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
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① ② ③ ④ ⑤

(4)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이나 정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광역/
기초

지자체

(2)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
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몽땅정
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
을 만들기, 청년 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터 등)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이나 정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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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0) 귀하가 2022년에 참여하신 청년정책은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분야 설명문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3)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1)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2) 청년건강 증진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일자리
➁ 주거
➂ 교육
➃ 복지·문화
➄ 참여·권리

문91)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행 만 19세~34세가 적절하다
    ➁ 만 19~3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➂ 만 15~2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➃ 기타(□□세~□□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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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2) 귀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세대

(만 19~

34세)

1.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다 5 4 3 2 1

2. 청년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5 4 3 2 1

3.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5 4 3 2 1

4. 청년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5 4 3 2 1

기성세대

(만 35세-

69 이상)

1.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5 4 3 2 1

2. 기성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5 4 3 2 1

3.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5 4 3 2 1

4. 기성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5 4 3 2 1

노인

(만70세 

이상)

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5 4 3 2 1

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5 4 3 2 1

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5 4 3 2 1

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5 4 3 2 1

 

문94)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4 3 2 1

문95)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자리(취업, 창업, 근로 환경 등)
2) 주거(주택 분양, 임대차 계약 등)
3) 교육(학자금, 진학, 미래역량교육 등)
4) 복지·문화(자산형성, 마음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5) 참여·권리(정책결정, 시민 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 등)
6) 청년 인프라(청년센터, 청년 지원 법령 등)
7) 기타(                     )
8)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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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6)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1. 청년정책 전반 4 3 2 1

2.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4 3 2 1

3. 주거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 3 2 1

4. 교육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3 2 1

5. 복지·문화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4 3 2 1

6. 참여·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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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7) 귀하는 다음 분야별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
한다

공감
한다

약간 
공감
한다

보통
이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공감
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1.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2.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7 6 5 4 3 2 1

3. 주거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7 6 5 4 3 2 1

4. 교육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7 6 5 4 3 2 1

5. 복지·문화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6. 참여·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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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8) 귀하는 다음 분야별로 정부가 청년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약간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약간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1.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2.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7 6 5 4 3 2 1

3. 주거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7 6 5 4 3 2 1

4. 교육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7 6 5 4 3 2 1

5. 복지·문화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6. 참여·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7 6 5 4 3 2 1

문9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이 다음 중 어떤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취약계층 미취업자(저학력, 저소득층 등)

2) 구직 단념자

3) 경력 단절자

4) 지방 거주 청년

5) 고립·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청년)

6) 이주배경 청년(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7) 자립준비 청년(아동양육시설, 위탁 가정 등 보호 종료 청년)

8) 가족돌봄 청년(질병,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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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0)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2) 경쟁을 위한 자원 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3)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4)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5)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6) 기타(                     )

문10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02) 다음 중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1) 일자리

2) 주거

3) 교육

4) 복지·문화

5) 참여와 권리

6) 기타(                    )

7) 없음

문103) 다음 중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11) 기타(                   )

12) 없음

매우 공정하다 다소 공정하다 보통이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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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4)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5 4 3 2 1

2.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5 4 3 2 1

3.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5 4 3 2 1

4.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5 4 3 2 1

5.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5 4 3 2 1

문105) 청년정책 중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 협상 
등의 모든 고용 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충분하다

5 4 3 2 1

3.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4. 채용 시, 학력,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일자리(취·창업 지원)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6) 청년정책 중 주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주택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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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7) 청년정책 중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등 교육 제도는 공정하게 
시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8) 청년정책 중 복지·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는 여러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5 4 3 2 1

2.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5 4 3 2 1

3. 본인이 원하는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5 4 3 2 1

4. 청년세대(19~34세)의 복지·문화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9) 청년정책 중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진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의 사회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정치·사회 참여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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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5) 귀하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매우 잘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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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면담 조사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심층면담 내용

구분 면담조사 내용

도입
인사
인터뷰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교육 관련 
현황

면담자의 학력 상태
(대학 재학 이상)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수능, 수시 등), 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입학 이후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 대학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대학 미진학 및 중퇴) 미진학, 중퇴 사유 및 인식, 고졸 취업에 대한 경험 및 평가

교육 경험 및 
인식

공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대학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입시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이전 교육(훈련 포함) 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교육관련)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책 미 참여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 사업, 대학 입시 경험 및 효용성
현 정부에서의 교육,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현재 시행중인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취약계층 대상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향후 개선 사항

일자리 
관련 현황 

면담자의 취·창업 상태
(취·창업자) 취·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취·창업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직장 내 승진 등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미취업자) 미취업 이유, 취업 시도 여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 취·창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 마련을 위한 노력   

일자리 
경험 및 

인식

취·창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취·창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일자리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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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담조사 내용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일자리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주거 상황
주거 상태, 동거인 및 비용 지원 여부
- 주거 비용 및 부담 정도
집의 의미, 이주 의향 및 선호 조건

주거 경험 
및 인식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
주거지 선택 시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 세대의 도움에 대한 인식 

주거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주거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거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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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문가의견 조사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전문가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3년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정책 및 사회정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응답 내용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13조 및 제 1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핸드폰 번호는 설문응답 

답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관련 지급이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기관: 지알아이리서치

조사문의: 김혁진 (02-6263-7013, khj8253@grikorea.co.kr)

연구진: 최용환 (044-415-2253, cyh77@nypi.re.kr), 이윤주 (044-415-2146, yjlee@ny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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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구통계학적 특성 

※ 다음은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문 2]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문 3] 근무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문 4]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전문대학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수료 ⑥ 박사 졸업 ⑦ 기타(       )

[문 5]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학계(교수 및 연구직) ②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③ 기타

[문 6] 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 6년 미만

⑦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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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중요도, 성과조사

[문 7]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 이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② 경쟁을 위한 자원 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③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④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⑤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⑥ 기타(                     )

[문 8] 귀하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문 9] 귀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보
통 


매우 

공정하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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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아래의 한 쌍씩 짝지어진 청년정책의 영역에 대하여, 어느 정책 영역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 주  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교  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평가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하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항목

ⓐ 일자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주거 

ⓐ 일자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교육 

ⓐ 일자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복지, 문화

ⓐ 일자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청년 인프라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교육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복지, 문화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청년 인프라

ⓒ 교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복지, 문화

ⓒ 교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청년 인프라

ⓓ 복지, 문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청년 인프라

[문 11]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관련 국정과제입니다. 아래의 한 쌍씩 짝지어진 국정과제 유형에 대하여, 

어느 과제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평가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하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항목

ⓐ 국정과제 90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국정과제 91

ⓐ 국정과제 90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국정과제 92

ⓑ 국정과제 91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국정과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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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다음은 청년정책의 영역입니다. 각 정책영역이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의 기여의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현재)
달성


매우 
높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

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

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3] 다음은 청년정책의 영역입니다. 각 정책영역이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의 기여의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향후)
중요


매우 
높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

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

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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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각 세부내용의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현재)
달성


매우 
높다

1) 내 집 마련 (국정과제 9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취업지원 혁신 (국정과제 90):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
소 등 공정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을 위한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취약청년 발굴·지원
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를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종합
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청년문제에 능동적·탄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
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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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각 세부내용의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향후)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1) 내 집 마련 (국정과제 9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취업지원 혁신 (국정과제 90):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
소 등 공정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을 위한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취약청년 발굴·지원
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종합
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을 발굴·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청년문제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
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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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다음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입니다.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현재)
달성


매우 
높다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7] 다음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입니다.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향후)
중요


매우 
높다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 b s t r a c t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을 둘러싼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고 지향

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공정’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가 가진 성격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개념이 청년정

책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합의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을 살펴보

고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

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사회적인 공정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2차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

다.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19~34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끝으로,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세미나

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 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년층 내에서도 성, 연령, 소득에 따른 공정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 간 성격에 따라 공정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5개의 정책과제와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overnment's youth polic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fairness' as discussed in these policies 

and examines what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perceive and aim for in these policies. The concept of 'fairness' 

carries various meanings in itself and is subject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keholders. 

In particular, when this concept is combined with youth policies, 

it become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se policies. Through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fairness' in youth policy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s of fairness among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ere examined. This provided a basis 

for policy measures to realize the concept of 'fairness' in youth 

policies centered on national tasks.

First, the concept and meaning of social fairness were analyzed 

by examining how the discourse of fairness in youth policy is formed 

through secondary data and big data analysis. To establish empirical 

evidence,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young people (aged 19-34) to analyze their perception of fairness. 

The direction of fairness in youth policy was also addressed based 

on the opinions of academics and policy experts. Finally, three 

seminars were held targeting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he main stakeholders in youth policy. Through these 

seminars, the thoughts and evaluations of fairness in youth policy 

among the stakehold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concept of 

fairness as it appears in youth policies across various sectors.

Such analysis revealed that within the youth demographic,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fairness based on gender, age, and 

income. The meaning of fairness was also perceived differently among 

stakeholders in terms of the direction and objectives of youth policies 

in different sectors. Based on this, five policy tasks and fifteen detailed 

action tasks were established, focusing on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as measures for fair social entry for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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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헌·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헌·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헌·이윤주·조양진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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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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